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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문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 발표,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장
관급 회담 등으로 극적인 진전을 보았던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보
이고 있다. 현재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각종 행사가 진전
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장관급회담의 지속적 개최, 그리고 9개
항에 이르는 경제협력 관련 사업에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경제
교류 전망을 밝게 하였으나, 북한은 미국의 「9‧11테러사건」으로 조성된 군
사적 긴장상황을 이유로 이산가족 추가 상봉 추진을 중단시킴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남북한간 경제협력관계도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간의 상업적 교역량 증가속도는 둔화추세에 있으며, 투자사업 역
시 규모와 영역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남북한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투자보
장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일단 합의는 했으나, 발효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미 합의된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
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
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남북경협의 현실을 극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수많은 곡절 속에서도 한 걸음씩 발전해왔
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의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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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여건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
회로 활용해온 우리 남북한이 저력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경제협력관계의 새로운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다. 
남북경협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협의 제도
적 기반과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
한 실천계획 수립이 제안되었다.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실천계획
이 수립될 경우 남북경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과 통일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에 최선을 다한 본 원의 
연구진과 협동연구자로 참여하여 함께 노력한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앞으로도 남북화해시대와 통일국토시대를 대비한 보다 심도 있는 연
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1년 12월
원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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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
력은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
적 협력의 틀이자 수단으로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경
협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접촉과 관계발전을 유발하므로 남북한
의 공동체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2장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추진현황을 
평가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 및 사회주의권 변화의 영향하에 남북한 관계
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경협은 현재 민간
부문의 교역 및 투자사업 그리고 당국간의 투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정치‧군사적 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교역량과 참여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왔는데, 교역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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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억 2,515만 달러에 이르러 11년 동안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남
한은 북한 제3의 무역 상대국이자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처음으로 실현된 이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의 경우 전
체교역의 27.1%, 거래성 교역의 52.9%를 차지하였다. 우리기업의 대북 직접투
자는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 2001년 6월 말까지 41개 업체가 경제협력사
업자 승인을 얻었으나, 사업승인까지 마친 사업은  18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
서 실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0개에 불과하다. 남북한 당국간의 협력사
업으로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임진강 수방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 (TRADP)에도 남
북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관하
에 추진되고 있는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지원사업에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 경협은 남북한 물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
인의 영향력 증대,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간의 결합도 증대, 비 교역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한 교역물자 운송경로의 다양화와 같은 특징을 나
타내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성
과를 가져왔다. 특히 민간교역은 정치‧군사적 긴장상태 하에서도 경제적 요인
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남북관계의 극단
적 악화를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이 남한경
제에 미친 실물경제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군사‧사회
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적지 않은 문제들도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
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혼선이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애매한 태
도와 ‘정경분리’와 ‘포괄적 상호주의’의 원칙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대북정
v책 수단으로서의 경협의 기능과 기업 수익사업으로서 경협사업의 의의가 혼
동됨으로써 기업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부에 의
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
업은 물론 북한측에 있어서도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
을 낳았다. 이 외에도 남북경협은 정부정책의 투명성부족에 따른 국민신뢰 저
하, 국제적 협력의 미흡에 따른 협력차질, 간접교역으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과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경협사업추진과 연관된 환경적 고려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
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남북경협의 발전전망”은 남북관계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 전망을 토
대로 남북경협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앞으로의 남북경협 발전은 우
리 경제여건의 변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그리고 주변
국과 북한간의 정치‧경제관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새
로운 정책노선 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조심스럽게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북미간의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
나,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관계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은 에너지‧제조업‧농수산업‧통신‧교통‧관광 등 경제의 제 분야에 있
어서의 협력사업과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
적 기반의 강화를 통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발전방식과 관련
하여 정경연계방식(동-서독) 또는 정경분리방식(중국-대만)이 고려될 수 있는
데, 어떠한 방식이던지 간에 안정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될 것이다. 한편 당국간의 경협관련 제도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동서독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모델로서는 중국-대만간의 기능적, 상호
보완적 생산요소 결합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에서는 남북경협의 평가와 발전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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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본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난 10
여년 동안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제반여건의 변화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21세기 새로운 남북경협의 원칙은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
성 등 네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야 북한을 경협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경협을 투명하게 추진하
여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호혜성이란 남북경협이 남북한 상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
식해야 하며, 실제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상호이익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지속성의 원
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북정책 자체가 지속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투명성이 없는 
경협은 지속될 수 없고, 호혜적이지 않은 경협도 지속될 수 없으며 일관성
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남북경협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정
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민간은 수익성 원칙주의’를, 그리고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철저한 수익성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대북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며, 그 결과 사업의 실패 혹은 기업의 도산은 남북경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원칙주의는 반
드시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수익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
으로 수익성이 기대되는 경협사업추진은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민간기업
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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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상호주의’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신축적 상호주의’를 의미한다. ‘포괄적 상호주의’는 북한 당국이 우
리 당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보다 상호 호혜적인 협력원칙을 준수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에 따른 경협의 기본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경협의 ‘국제적 다변화’를,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의 추구’를, 그리고 대내관계에서
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며, ‘위탁가공→투자→교역’ 등의 
경협발전을 경협추진의 기본구도로 제시하였다. 민간기업들의 경협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소요재원의 조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제5장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의 강화방안과 주요 산업부문별 과제를 검토
하였다. 남북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의 제도화,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연락사무소 
설치, 육상운송로의 확보,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및 통행과 관련한 교통인프라 
및 통신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 중단기적으로 남북한간 연결교통망을 확
충하고 교류거점지역의 배후교통망 및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물리적 기반시설은 남북 민간경협의 발전과정(위탁가공→투자확
대→전면적 자유교역)에 맞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 위탁가공기에는 물자수송
과 관련된 부분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투자확대기에는 공단 및 관광단지 
등 특구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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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산업부문별 과제 
구  분
단    기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복구사업을 계
속 추진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철도연결 등 북
한내 주요 철도구간의 개보수
∙기간 철도망의 시설 확충  
  ­서울-평양-신의주축과 서울-원산-청진‧나
진축 철도망의 복선화와 전철화 
∙주요 철도교통 중심지에 대규모 물류시설 
건설
도로
∙남북한간의 도로망 단절구간 13개 노
선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국도 1호선
(경의선) 연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순
차적으로 3, 5, 7호선의 연결사업 추진 
∙신의주, 만포, 혜산, 도문 등 접경지역
의 배후도로망 개보수
∙북한내 주요 도로망의 확충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2차선 구간의 4차선
화, 노면 보수 등
∙중국과의 연결도로망 확충
항만 
∙주요 항만의 긴급 개보수
  ­남포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 다
목적 부두하역장비 지원
∙나진항, 청진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개
량, 전용부두시설 개보수    
∙항만시설의 확충 및 배후 물류기지 확보
∙나진, 청진 등 대외교역 거점항만 집중육성
공항
∙서울-평양간 정기 직항로 확보
∙주요 공항의 시설 개보수
  ­순안비행장, 원산비행장, 신의주비행
장의 시설 개보수
∙국제공항 추가 확충
∙지역거점공항의 시설확충 및 노선신설
  ­삼지연공항과의 부정기 관광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객 유치) 
  ­어랑공항과의 부정기 관광항로 개설
    (칠보산 관광객 유치)
통    신
∙교류거점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남한 등 외국과의 통신관련 기술협력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  




∙발전소 가동률 제고를 위한 개보수
∙최소한의 발전연료 확보
∙북한 주요공업지역에 발전소 신설
∙원유정제시설 건설
∙전력 및 원유의 배전, 배관시설 확충
∙천연가스의 국제적 공동개발 및 관련 기반
시설 건설
∙남북간 에너지관련 설비 및 제도의 통일
관    광 ∙소규모 시범관광사업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동북아연계관광 개발
∙북한내 주요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제 조 업
∙소규모 IT협력단지 조성 
∙개성공단 소규모 시범개발 




∙비료 및 기타 농자재 생산기반 확충(우
선 비료지원)




∙저수지 확대 등 관개시설 개선 
∙경지정리 및 수로확충 등 농업기반시설 확
충사업 추진
∙러시아 등 제3국에서의 농업개발 공동추진
∙공동수산가공단지 조성 운영
인적자원





∙북한지역내 거점지역별 교육훈련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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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자유교역기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
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등 광역교통‧통신망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외국의 경협수요 등을 토대
로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산업부문별 과제를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의 체계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력을 담보한 계획적 틀이 필요
하며, 이것이 제6장에서 실천계획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제6장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
와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의 효율적 해결 측면에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
을 제시하였다. 실천계획의 수립은 남북경협의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
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
별 과제들과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부문별 주요 과제들을 국토공간
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문별로 연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공간적, 부문적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면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균형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계획을 ‘긴급 실천계획(단기
계획)’과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통합적 실천계획(중장기계획)’으로 구
분하고, 긴급 실천계획(단기계획)에서는 교통, 에너지, 관광부문의 주요 과제
를 중심으로 하되, 공간적으로는 남북한과 북-중, 북-러접경지역을 주요 협력
사업 추진대상지로 제시하였다.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통합적 실천계
획(중장기계획)은 북한의 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의 
연계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 실천계획의 구도하에서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협
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단기 시범사업을 다음 <표 2>와 같
이 제시하였다.






















지역의 철도 및 
도로교통시설 확









각종 정보, 기술, 경
영의 경험 등을 상
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인적교류기반 확대
사   업























력이 상호 필요한 

























































북한측은 이 센터를 
해외 최신 정보 획





















소시엄 구성을 통해 
발전소 현대화
남북한‧국제단체 컨
소시엄 구성을 통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실
천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에도 중요한 기반이 마
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서는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측면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북한
의 경제안정화와 남북경협활성화 그리고 경제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
고 남북한간의 협력기구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장관급회담을 활용하여 단
기 시범사업의 추진과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발전된 형태인 ‘남북
경제공동위원회(가칭)’를 통해 중장기 실천계획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실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구도에 있어서는 해당 주변국과 사안별로 
남북한 3자간 협력구도로 출발하여 점차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국제컨
소시엄을 구성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북
한의 국제기구가입과 외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
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형태의 
재원조달 수단을 고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일반적인 원칙에 충
실한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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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론   1
1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새로운 세기를 맞은 한
반도에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
국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온 남북관계가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발
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
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작년 하반
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의 침체는 대북투자와 지원에 대한 우
리의 경제적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간의 대화 
및 관계개선도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한 검증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9‧11 테러사태’이후 형성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반테러 협력 
분위기가 북한의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마저 있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제
반 여건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보고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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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
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인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경협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21세기 남북경협의 새
로운 정책방향과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출발점이 되었던 1988년 ‘7‧7선언’1)이후 현
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북한 접경지역
을 포함한 북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남북경협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전문
가들과의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의 협동연구
로 추진되었는데, 통일연구원은 남북경협의 평가 및 남북관계의 변화전망, 중
국-대만간의 경협사례(2장 및 3장)를 담당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1세기 남
북경협의 정책방향(4장),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방안 및 제조업 
부문의 과제(5장 일부), 그리고 실천계획의 재원조달방안(7장 일부)을 담당하
였다. 본 원은 산업부문별 과제(5장 일부)와 실천계획구상(6장)을 담당하였고, 
교통개발연구원은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강화방안(4장 일부)과 교통
1)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
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적극 추진’ 등 6개
항을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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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문의 부문과제(5장 일부)를 각각 담당하였다. 협동연구기관외에도 에
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자들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남북경협의 부문별 과제
경협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과제의 공간적 통합 단기 시범사업 과제의 부문별 연계
대외적 여건변화 전망 대내적 여건변화 전망
남북경협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의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은 
부문별 과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연구협의회 및 정책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북경협의 부문별 과제는 단기 및 중장기 등 2단계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는데, 단기는 남북경협이 점차 활성화되는 단계를, 그리고 중장기
는 남북경협이 안정화되어 남북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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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단계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의 구분은 시간적 측
면에서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는 현재로
부터 1년내외의 기간을 상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로부터 1∼3년 이내를 
단기로 가정하였다. 
남북경협의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남북경협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
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3. 남북경협의 의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하 남북경협)은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
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 틀이자 수단으
로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2)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된다면,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문화적 이질성 역시 감소할 것이며, 민
족경제의 균형발전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협의 확대
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접촉 및 발전을 유발하므로 남북한의 공동체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분야 
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
에 처한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북한 생산
요소의 결합도 증가에 따라 남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2) 경제분야는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으로 인한 제약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호이익의 추
구가 가능하며,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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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에 의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하
에 추진되고 있다.3)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붕괴보다는 체제존속을 전제로 평
화공존과 남북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탈냉전
적 대북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
과 괴리된 성급한 통일논의는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접근함으로
써 근본적이며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
이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1998년에 제시된 
‘대북 정경분리’의 원칙과 1998년 4월 30일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의 범위를 넘어 본
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
년에 있었던 분단 이후의 첫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도출을 통
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의 
본격적 개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
담은 그 동안 대미관계 개선에 치중하면서도 남북 당국간의 대화는 기피해 왔
던 북한의 불균형한 한반도 문제 접근방식에 일대 변혁을 초래함으로써 남북
관계 진전 여부가 다시금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
기를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상호 보완적 성격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경
험적 인식, 포스트 김일성시대에 걸맞는 김정일의 위상제고 및 새로운 노선 
정립의 필요성, 북미관계 중심의 한반도 문제 전개 방향에 대한 중국 및 러시
아의 우려,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남북경협의 불가피성 등을 들 수 있다. 정상
회담의 의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과거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이 
일방적인 남북경협 절차 간소화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교류활성화 조치 
3)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할 것을 천명하며 남북한의 화
해, 교류협력, 불가침의 3대 원칙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특사교
환을 북한에 제의하고,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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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추진되었던 데 비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라는 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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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1. 남북경협의 현황 및 특징
1) 남북경협의 제도적 변화
(1) 남북한간의 관련 제도 정비
우리 정부에 의한 1988년의 ‘7‧7선언’과 1990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제정은 남북 경제관계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은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
서)’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남북한이 서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
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
영을 도모”할 것임을 천명했으나, 현실적 의미는 미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핵심적 토대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분단 후 동서독이 
긴장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독간 최초의 무역협정인 ‘프랑크푸르
트협정(1948.7)’과 지역간거래협정(Interzonenhandelsabkommen)인 ‘베를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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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9)’을 맺은 후 상호 경제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가장 커다란 제도적 여건변화 가운데 하나는 남북경협
관련 4대 합의서의 체결이다. 남북한은 2000년 11월 11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추진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
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
의서를 타결하고 가서명 하였고 동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4차 장관급회담에
서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 및 1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
호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합의서는 상
호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수용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수용 시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합의가 시행될 경우, 남한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의 불
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북한 지역에 투자하고, 북한 지역에 투자한 다른 나
라의 기업들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보장받으며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
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방지 합의서는 전문 및 2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로 양측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고, 거주자·고정사업
장 판정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득 세액공제 방
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합의가 이행될 경
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며, 대북 사업의 투자수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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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 및 19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동안 남북한간에는 경제제도와 거래관습이 달라 경제협력 추진과정
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해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북이 합의하여 분
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
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한은 합의에 따
라 공동분쟁해결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양측이 중재판정의 이
행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 및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제3국 은행이나 중개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거래비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청
산결제에 관한 합의를 통해 남북한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 한도 및 신용
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 달러화) 등 청산결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청산결제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
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하여 
남북한 직접 결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발효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자 발효에 필요한 절차(비준 등)를 거쳐 문본을 교환하여야 
하지만 2001년 들어서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당국간 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
10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표 2-1> 남북한간 경협관련 4대합의서의 주요내용
관련부문 내              용
투자보장
∙상호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을 규정
상사분쟁
해    결
∙남북한은 합의에 따라 공동분쟁해결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공동분쟁
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양측이 중재판정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을 규정
이중과세
방    지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
로 양측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
득 세액공제 방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을 규정
청산결제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
하기로 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 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 달러화) 등 청산결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산결제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일반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
(2) 남북경협 관련 우리측 행정절차의 정비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
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
래,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총 규제 40건 중 14건 폐지, 15건 개선)하여 민간기업 및 단체 등
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특히 1998년 4월 30일 우리 정부는 경협활성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경분
리’원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활성화조치는 
경협 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민간 주도의 경협을 추진하며, 
정부는 경쟁 및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등 경협 추진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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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채택되었다. 이 조치는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하였
으며, 기업인의 수시 방북제도를 확대·시행하고, 기업인의 북한 주민 접촉 승
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승인처리기간 역시 접촉의 
경우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국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4)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해 국내 유휴 설비의 무상반출·임대를 허용하였으며, 100만 달러로 
제한되었던 1회 승인 한도를 폐지하였다. 
협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투자규모제한(기존 500만∼1,000만달러)을 폐지
하였으며, 투자제한업종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화 하여 방위산업 물자관련 
사업 등 전략적으로 기술 이전이 곤란하거나 북한의 전력 증강에 직접 기여할 
<표 2-2> 1998년 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관련부문 내           용
방북절차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
∙기업인의 수시 방북제도를 확대·시행 
∙기업인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승
인처리기간 역시 접촉의 경우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
교    역
∙주로 농산물 국내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해 온 반
입제한품목도 205개로부터 178개로 축소하는 등 국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 승인 품목을 확대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해 국내 유휴 설비의 무상반출·임대를 허용하였으며, 100
만 달러로 제한되었던 1회 승인 한도를 폐지
투자사업
∙투자규모제한(기존 500∼1,000만 달러) 폐지
∙투자제한업종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화하여 방위산업 물자관련 사업 등 전략
적으로 기술 이전이 곤란하거나 북한의 전력 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를 재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자유화 
∙투자 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 이하의 협력사업,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고용사업, 남북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
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2단계로 되어 있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제도를 도입
4) 주로 농산물 국내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해 온 반입제한품목도 205
개로부터 178개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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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분야를 재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투자 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 이하의 협력사업,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고용사업, 남북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2단계로 되어 있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
인절차를 동시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기업인의 방
북 절차 간소화 및 경협 승인 기준 완화와 함께 투자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
되는 등 남한측의 행정적 제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기업과 북한
측이 직접 협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
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승인대상품목을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왕래자의 휴대품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령’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 남북교류협력절차
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5) 2001년 12월 정부는 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 관련 4개 지침
과 고시를 제‧개정하였다.6)
5) 북한방문 허가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북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종료후 반납하
도록 하여 수시 방북자가 귀환·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으며, 협
력사업이나 위탁가공교역 추진과 관련한 물품 반출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포괄승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출·반입시마다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반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6) 신설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은 우선지원대상을 당국간 합의사
업, 정기적 또는 상호교환 사업, 국제체육행사 남북단일팀 참가, 의료보건사업, 청소년‧학생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우선지원대상은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리를 목적
으로 한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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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및 관련 법률 개정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을 확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에 따라 정부출연이 이루어
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1991.3.20)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
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도 일부 포함
하고 있다.7)
그 동안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
팀 구성 및 참가사업지원이나 쌀 지원 손실 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
용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
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
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2000년도에는 다양한 분
야에 걸쳐 대규모의 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8)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사업 등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못박았다.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지침도 개정해 대
출금리를 현행 연 6% 에서 국고채 3년 물 유통수익률과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설정, 연 4% 내외로 
내렸고 대출비율도 현행 소요자금의 60%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반출자금 상
환기간도 제품 반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신용대출기준도 완화해 경협사업에 대한 기
금 대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2001.12.20.)
7)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6,350억원, 민간출연금 10억 8,700만원, 운용수익금 1,738억400만원,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 4,046
억 8,300만원, 기타수입금 2억 7,500만원 등 총 1조 2,148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에는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기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상, 5,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은 국·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12
월말 현재 3,777억 6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1,40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
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사업 대출용 자금 635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2,377억 
600만원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8) 2000년도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은 비료 30만원 지원(943.6억원), 대북식량차관(쌀 30만톤, 옥
수수 20만톤) 대출사업(867.4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145.8억원), 제1·2차 남북이산가
족 교환방문사업(23.3억원), 대북 민간단체 지원사업(3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2.3억
원), 평양학생소년에술단 서울공연 지원(3.2억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6.4억원), 대북경협 추
진 기업에 대한 교역자금 대출(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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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까지 기금은 비료 및 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용도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
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
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는 기금 설치이
래 처음으로 남북한 인적 왕래를 포함, 사회문화 협력사업 및 남북교역 및 경
제협력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
방문, 대북 식량차관 제공, 대북 비료지원, 대북 지원 민간단체지원 등에 기금
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의선 및 국도 1호선 연결을 위해 경의선 
철도와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건설에도 기금을 지원했으며 경수로 건설 본공
사 추진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해서도 기금을 대출해 주
었다.
한편 정부는 대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1월 21일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
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확대하고 일정요건
을 구비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
출한도를 일반기업과 차등화 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었
다. 또한 기업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가공
교역 원부자재 반출자금에 대한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을 신설하고 대출대상자
를 확대하였다. 
(4)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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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 수
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
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협의회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 협의회가 지금까지 의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제일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이 남북협력기급법상 ‘남북공동체회복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
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대북 비료지원, 대북 식량차관 제
공,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 민간대북지원단체 지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이 외에도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경협자금 대출과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같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의결하기
도 하였는데, 남북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
지침,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
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 남북한 교류협력을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각종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안함으로써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
화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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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1980년대 말 탈냉전 및 사회주의권 변화의 영향하에 남북한 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점차 경제적 동인(動因)이 주요 결정 변
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민간부문의 교역 및 투
자사업 그리고 당국간의 투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1) 남북교역 및 투자사업
현재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교역과 투자협력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로 교역 위주로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정치‧군사적 
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교역량과 참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1988년
의 이른바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
에서 2000년 4억 2,515만 달러에 이르러 11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
의 경우, 652개 업체가 남북교역에 참여하였으며, 반출입 품목은 647개에 이르
렀다.9) 결과적으로 남한은 북한 제3의 무역 상대이자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
으며,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2000년 총반입액의 47.2%)이며, 반출품목은 
임가공 원자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2000년 교역액은 4억 2,515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금강산
사업과 경수로지원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하
면 상업적 거래는 2억 4,424만 달러로서 1997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거
래성 교역의 수지는 남한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2000년 말까지 적
자 누적액 약 12억 달러), 장기간 지속적으로 남북교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업체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10)
9) 그러나 남북 전체교역의 70% 이상이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편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의 경우 업체별 반입승인액 기준으로 삼성물산과 대우 및 
엘지상사 등 3대 기업이 전체교역액의 53%를 차지하였으며, 반출에 있어서도 이들 3대 기업이 약 
50%를 차지하는 등 교역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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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교역규모의 연도별 추이
(단위: 천 달러)
연  도











1995 45,892 276,296 0.166 287,291 0.962
1996 74,402 237,784 0.313 252,039 0.943
1997 79,069 250,301 0.316 308,339 0.812
1998 70,988 143,689 0.494 221,943 0.647
1999 99,620 189,036 0.527 333,437 0.567
2000 129,190 244,240 0.529 425,148 0.574
2001(1-9) 86,708 157,267 0.551 291,107 0.540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남북교역이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4.1%에서 매년 크게 
늘어나 2000년에는 21.6%에 달하게 되는 등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북교역이 남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 대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2-4> 남북교역이 남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북  한 4.1 7.1 14.0 14.2 15.4 22.5 21.6
남  한 0.0 0.1 0.1 0.1 0.1 0.1 0.1
주: 교역액 및 무역액 기준
자료: 김용복. 200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홈페이지.
10) 2001년 10월말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3억 2,973만 달러(미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6,576만 달
러에 비해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국내경제의 침체와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 미
비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내경기 침체 및 남북경협의 제도적 
여건 미비 등으로 올해 10월까지 남북교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대테러전
쟁 등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교역은 감소국면이 이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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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교역 초
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1차 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금속
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
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교역초기
에는 연평균 40% 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 역시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점차 확대되
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 이상으로 증대되었으며,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품은 교역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에도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림수산품과 섬유류를 합하
면 전체 교역액의 76.8%(1999년), 82.4%(2000년)로 교역 상품구조의 높은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 47.2%, 섬유류 
35.2% 등이다. 한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섬유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KEDO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에는 35.0%로 반
출비중이 높아 졌는데, 이는 경수로 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
과 대북 비료지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도의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35.0%, 섬유류 15.9%, 기계류·운반용 기계 11.8%, 전기·전자제품 
10.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처음으로 실현된 이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00년의 경우 전체교역의 27.1%, 거래성 교역의 52.9%를 차지하였다. 위탁
가공교역은 2000년에는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실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실질교역액의 약 5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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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도별 대북한 반입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품    목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림수산품 16,906 12,015 15,250 22,319 23,455 27,326 21,798 47,886 71,934
광산물 43,866 87,277 75,468 86,562 64,807 48,313 765 2,462 517
화학공업생산품 13,064 1,528 1,246 347 555 15,677 2,427 2,494 1,538
섬유류 3,385 8,477 18,515 28,833 44,460 47,091 38,794 45,513 53,693
철강금속제품 83,514 64,647 63,069 81,629 44,260 47,946 20,254 16,120 11,747
기계류·운반용기계 797 0 0 9 91 999 698 1,577 1,739
전자 및 전기 4 80 0 6 1,697 3,140 3,518 2,838 8,254
기타제품 1,329 4,144 2,750 3,150 3,076 2,578 4,010 2,707 2,940
합    계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52,373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표 2-6> 연도별 대북한 반출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품    목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림수산품 64 69 3,317 10,754 6,715 17,048 19,944 17,834 25,896
화학공업제품 5,214 920 1,499 906 2,506 2,877 5,054 42,691 95,528
플라스틱고무 2,369 732 152 1,961 3,069 5,888 4,717 4,962 4,752
비금속광물 135 1 79 11,363 13,666 30,399 21,467 50,542 20,497
섬유류 717 5,581 12,077 34,986 36,340 33,970 28,543 36,286 43,433
생활용품 85 20 255 1,465 1,907 3,565 3,707 3,832 5,414
철강금속제품 1,957 260 274 199 290 3,948 9,475 16,953 13,995
전자·전기 0 463 160 262 2,172 3,319 5,495 7,307 28,075
기계류·운반용기계 22 121 56 1,548 960 13,098 28,923 26985 32,122
잡제품 0 260 379 991 2,013 1,160 2,355 3,484 3,042
합    계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272,775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이 커다란 감소를 보였던 1998년의 경우에도 전체 명
목교역은 42.6% 감소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은 10.2% 감소에 불과하였다는 점
도 현 단계에서 위탁가공교역이 가장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임을 입증
한다. 올해 1∼9월까지의 경우에도 위탁가공교역의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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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로서 명목교역의 감소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위탁가공교역의 급속한 증가는 남북한 모두가 이것이 유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산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제하
에 있어서 남한의 정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데다가 유휴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손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대규모 투자의 위험부담 없이 남한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 품목에 있어서는 섬유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2000년에는 위탁가공교역 반출액의 64.1%, 반입액의 
74.3%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가방, 신발, 완구 등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칼라
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1998년
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
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위탁가공생산을 위해 남한 기술자의 방북을 통한 기술지도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
진 이래 1998년 (주)엘칸토, 1999년에 (주)성남전자공업 등 6개 기업, 2000년에
는 (주)IMRI 등 10개 기업이 추진한 바 있다. 2000년도에는 전기용품의 형식승
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1,387만 
달러, 2000년에만 557만 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반출된 설비는 2000
년의 경우 주로 전자제품(컴퓨터모니터, TV,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등)과 전기
제품(변압기철심, 컴팩트형 전구, 통신용신호분배기 등) 및 포장재용 발포수지 
관련 설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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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비중%) 금  액 위탁가공(비중%) 금  액 위탁가공(비중%)
1989 18,655 0 (0.0) 69 0 (0.0) 18,724 0 (0.0)
1990 12,278 0 (0.0) 1,188 0 (0.0) 13,466 0 (0.0)
1991 105,719 0 (0.0) 5,547 0 (0.0) 111,266 0 (0.0)
1992 162,863 638 (0.4) 10,563 200 (1.9) 173,426 839 (0.5)
1993 178,167 2,985 (1.7) 8,425 4,023 (47.7) 186,592 7,008 (3.8)
1994 176,298 14,321 (8.1) 18,249 11,343 (62.1) 194,547 25,663 (13.2)
1995 222,855 21,174 (9.5) 64,436 24,718 (38.4) 287,291 45,892 (16.0)
1996 182,400 36,238 (19.9) 69,639 38,164 (54.8) 252,039 74,402 (29.5)
1997 193,069 42,894 (22.2) 115,270 36,175 (31.3) 308,339 79,069 (25.6)
1998 92,264 41,371 (44.8) 129,679 29,617 (22.8) 221,943 70,988 (31.9)
1999 121,604 53,736 (44.2) 211,832 45,883 (21.6) 333,437 99,620 (29.9)
2000 152,373 71,966 (47.2) 272,775 57,224 (20.9) 425,148 129,190 (30.4)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표 2-8> 위탁가공 참여업체수 현황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151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이와 같이 최근에는 전자‧전기 분야 등으로 점차 위탁가공교역 영역이 다변
화되는 추세이며 업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이
익을 실현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섬유류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간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이 축적된 업체만이 대체로 손익분기점을 약간 상회하
는 수준이며,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기술지도를 통해 생산
성을 제고함으로써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이익 실현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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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기업의 대북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크게 저조한 형편이다. 2001년 
6월말까지 41개 업체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으나, 사업승인까지 마친 
사업은 18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실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0개 항목
이다. 경수로지원 사업관련 사업(4개)을 제외하면, 18개 사업승인 항목 중 3개 
사업은 중단되었으며(백산실업, 두레마을, 아자커뮤니케이션), 1개 사업(현대
전자‧한국통신‧온세통신)은 완료되었다. 현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은 대
우의 남포공장(가동 중단),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태창의 금강산 샘물사업
(반입 중단), 녹십자, 국제옥수수재단, 코리아랜드, 평화자동차, 삼성전자 사업 
등 8건에 불과하며, 이들 사업 역시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흥식품과 태흥
수산/LG 역시 초기 투자 후 사업중단 상태에 있다. 현재 남북한간의 투자협력
사업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표 2-9> 사업승인 투자사업 (2001년 7월 현재: KEDO 사업제외)
(단위: 만 달러)
사 업 자 사  업  내  용 승 인 일 승인규모
대우 셔츠, 가방, 재킷 생산 1995. 5.17 512
태창 금강산 샘물 개발 1997. 5.22 580
녹십자 평양인근 혈전증치료제(유로키나제) 제조사업 1997.11.14 311
아자커뮤니케이션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1997.11.14 25/편
미흥식품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1998. 3.13 47
두레마을(법인) 나진-선봉지역 계약재배사업 1998. 4. 8 200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옥수수개발 및 공동연구 1998. 6.18 30.6→216억원
태영수산/LG 나진 앞바다 가리비 양식 및 생산 1998. 8.28 65
코리아랜드 북한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 1998. 8.28 60
백산실업 버섯재배 1998.10.28 20.8
현대전자산업,







평화자동차 평양인근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사업 2000. 1. 7 5,403
삼성전자 북경에서 남북 S/W 공동개발 사업추진 2000. 3.13 154.4
하나비즈닷컴 남북 컴퓨터 프로그램 공동개발 2001. 4.28 110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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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북경협 사업에 있어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구간 
중 문산과 개성지역 단절구간을 복원하는 데 남북이 합의하였으나, 북측 구간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전력공
급을 요청했으나, 기술적 문제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
황이다. 200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경의선의 조기복원을 포함 남북한간 사회간접자본 연계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1995년 국내산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함으
24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로서 시작된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2001년 6월말까지 총 4억4,967만 달러에 
이르며, 각종 민간단체의 지원은 1억3,487만 달러로 도합 6억 달러 수준이다.
그 외에도 북한 개성지역내 공업단지 조성과 개성지역 관광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북한은 현대의 개성지역 공
단건설 및 개성지역 관광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2000년 8월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1999년 8월 9일에는 현대의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관련 합의서가 체결
된 바 있으며, 이후 2000년 11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
행키로 합의하고 1단계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
만평 사업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
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되나 전력·용수·항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 지역에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한에 
합의된 경협분야 4개 합의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임금·세제혜택·송금 등 투자여건 조성과 남한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북측과 사전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외에도 합리적 사업추진체계와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기
업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 지역을 경제성 있는 공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임진강수방사업을 추진키로 원칙적인 합의
를 한바 있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 
(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는 두만강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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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서 
UNDP가 주관하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TRADP 사업이 시작된 이
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
위원회와 접경 3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제3단계 
TRAD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 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등 부
문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며, 운영조직을 개
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
한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의 외
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
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
기구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협력에 의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형 경협사업의 사례로는 한반
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가압경수로(PWR) 1,000 MWe급 경수로 2기를 건
설하는 사업으로서 예상사업비는 46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11) 이 
11) 경수로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2년 IAEA의 사찰결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대두
되었는데, 북한이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이른바 ｢제네바 합의문｣을 통해 미국이 2003년까지 100만 ㎾급 경수로 2기
를 북한에 제공키로 하고 1호기 완공시까지 연간 50만톤 규모의 중유도 공급키로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의 가동 중단 및 해체, 그리고 실험로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을 합
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 발족되었다. 이후 1998
년 KEDO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이 합의되었고, 1999년 본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는 2000년 2월 한국전력과의 경수로 2기 공사 주계약(TKC) 발효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6억 9,547만 달러(미화)의 대북경수로 건설 공사비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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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
간의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미국, 일본 등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적 
협력사업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3) 남북경협 변화추이의 특징
1990년대에 본격화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 물
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
간의 결합도 증대, 비교역(非交易)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한 교역물자 운
송경로의 다양화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서 발전해 왔다.  
 
(1) 남북한 물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1990년대 남북한간의 물자 반출입 규모는 북한 핵문제와 잠수정 침투 등 소
규모 군사도발, 그리고 북한의 남북한 당국간 대화 기피 등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요인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95
년을 정점으로 하여 북한경제난과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결여 등 제약요인
으로 인해 1996∼1997년 동안 남북교역은 대체로 1995년도 수준에 머물렀
다.12) 특히 1998년도에는 남한경제의 침체로 인해 대북한 물자 반입규모가 전
년도에 비해 52.2%나 감소했다. 남한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1999년부터 남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따르면 이 기간 경수로 건설 공사비로 한국은 4억 8,638만 달러, 
일본이 2억 864만 달러를 각각 분담했다. 또 지난 95년 이후 올 10월까지 미국은 대북중유비용으
로 3억 500만 달러 상당을 부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9년 1,498억원을 부담한 이래 올해 
10월말까지 모두 6천 672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경수로 건설 관련 재원을 충당했다. 한편 대북경수
로 건설 현장에는 현재 715명, 북측 96명, 우즈베키스탄 430명 등 모두 1,24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11.20)
12) 1997년도 남북한간 총 반출입규모는 3억 833만 9천 달러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수로 사업관련 물자 반출을 포함한 것으로서 순 상업적 반출입규모는 1995,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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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역은 회복세를 보여 2000년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이 남북
한간의 교역량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여부보다는 주로 남북한의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관계의 특징은 다음
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의 상품 교역은 대부분 홍콩 등 제3국의 중개 혹은 남한기업
의 해외 현지법인 등 우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지 않으며, 남북한 경제의 수요와 공급상황 등 기업의 이윤 발생 여부
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13)
둘째,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남한기업은 북한으로부
터의 상품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남한
기업이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참여하는 동기로서 단기적 이윤획득과 향후 남
북경제관계 심화의 경우에 대비한 교두보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
우 단기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또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남한 소비재의 직접적인 북한 반입에 대해서는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탁가공교역 또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원자재의 반입과 남한으로의 상품 반
출에 대해서는 외화획득을 위해 통제를 완화해 왔다.
(2)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간의 결합도 증대
남북한간 물자교류가 시작된 이후 초기에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5년 이후 반출의 비중이 증가하여, 1997년에는 반출이 
반입의 60%수준에 이르렀으며, 1998년도에는 처음으로 총 반출액이 반입액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지원물품과 1997년도부터 시
13)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 경
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동 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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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경수로 건설을 위한 KEDO 물자의 반출 증가에 더해 남한 경제의 침체로 
인해 1998년도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나, 북한 산업의 원부자재 공급원(위탁가공교역용 포함)으로서 남한 경제
의 비중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14) 
특히 위탁가공교역 부문은 지속적으로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왔는
데 이는 남북한 경제의 생산요소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현
실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입장에서 위탁가공
교역은 단기간 내에 제한된 설비만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기업 경
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주의기업경영원리 및 시장경제원리의 파급을 통제
할 수 있고, 수출품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경제협력사업보다 용이한 
외화획득 방법이며,15)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 투자 여건이 열악한 상황하에서
도 선진공업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유인
요인이다.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남한 또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위탁가공교역
은 직접투자보다는 위험이 적으며, 북한에 진출하여 완제품의 자국내 반입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무역활동을 확장할 수 있고, 대북한 직접투자의 시
범적 성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 기업으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의 상품생산 기술수준 및 생산공정 
관리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남북한간의 경제운용원리에 대한 상호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 1998년도에는 민간‧정부의 대북지원 1,562만 8,000 달러, KEDO 중유지원 1,981만 9,000 달러, 경
수로사업 관련물자 395만 4,000 달러 등 총 3,940만 1,000 달러의 반출이 이루어졌다. (통일부 교
류협력국. 1999.2.3. “보도자료”.)
15)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북한이 위탁가공비로 획득할 수 있는 외화가득율은 위탁가공수출총액의 약 
15∼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의 경우, 북한이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제3국가들과의 
의류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획득한 위탁가공비는 2,433만 달러이며(의류 원부자재 수입: 1억 3,290
만 9천 달러; 의류 완제품 수출: 1억 5,723만 9천 달러), 이는 의류 완제품 수출의 15.5%에 달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북한투자실무｣.). 그러나 위탁가공교역의 영역이 확대되고 북한 기술
자의 숙련도가 제고됨에 따라 외화가득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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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위탁가공교역은 1998년도에
는 남한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0.2% 감소한 7,098만 8,000 달러를 
기록했으나, 1999년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0년도에는 1억 2,919만 달
러에 이르렀다. 위탁가공교역의 사업영역도 섬유 및 봉재류 중심으로부터 전자
‧전기류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참여기업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상품이 1차 상품에서부터 섬유 및 의
류와 전자제품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한으로부터의 고급 원부자재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북한으로의 반출 상품 중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으로부터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입의 경우에도 초기의 광물 및 철강제품과 금괴 아연괴 중심으로부터 점
차 농수산물, 섬유류,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산업영역의 교역으로 상품구조가 변
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초기에는 단순히 남북
한 교역의 시범적 양상을 보였으나, 남북한 교역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초
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산업간의 결합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남북한간의 경협사업이 본격화되고 북한의 산업생산이 정상화될 경
우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반출이 증가할 것이며, 남북한간 교역 대상 산업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비교역(非交易)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진 지난 10년 동안 분야별로 북한을 방문했던 
남한 주민의 수를 비교해 보면, 민간기업의 경협관련 방북자 및 경수로 등 대
북 지원 관련 분야 인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북실적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도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경협사업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나름대로의 ‘정경
분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경협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북한당국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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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경분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1998년 한국경제 침체로 인해 특히 높은 외화가득률을 가지고 있는 
금괴 등의 대남 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북 정경분리 정책에 의해 남한기
업의 북한지역 진출이 용이하게 되자 관광사업 및 관광시설 개발 등의 대가로 
경화(硬貨) 획득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북한 내부 경제와 남한 산업간의 연계
가 불가피하며 경제운용 체계에 대한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제조업 분야에 대
한 남한기업의 직접투자와 합영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
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우와 북측의 삼천리총회사가 합영형태로 설립하
여 1996년 여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민족산업총회사의 경우, 관리상의 어려
움으로 인해 대우측이 북한측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할 것을 
희망하고 했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16)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북한은 합영 또
는 합작 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직접투자의 
일반적 형태보다는 사업권 제공, 위탁가공, 계약재배 등의 대가로 경화를 획득
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남한기업과의 합영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관광 및 지역개발 또는 농업 분야의 신품종 개발과 계약재배 등의 분야에 남
한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경화 또는 비료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획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남북한 교역물자 운송경로의 다양화  
남북한간의 교역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
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직접 수송로가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16) 중앙일보 1999.1.21.
제2장∙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31
7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가 시행된 이래, 승인초기에는 대부분 제
3국적선에 의해 수송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남한 국적선의 운송 참여도가 높
아지고 있으며, 향후 항공로 및 육로 수송의 길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00년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회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2,073회로 1999년 대
비 2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916회로 1999년 
대비 25.3%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57회로 1999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한편 2000년도 남북한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703,145
톤으로 1999년 대비 28.5%가 감소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547,262톤으로 1999년 29.9% 감소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55,883톤으로 23.2%가 감소하였다. 감소원인은 중량비중이 큰 KEDO 설비의 
반출과 광산물 등의 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시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북한간에 항공기가 
최초로 운행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장관급 회담 일행, 백두산 관광
단 수송 등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8회 항공기가 운행되었다. 또한 2000년 
8월 8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체육관 건설물자가 최초로 육로를 통해 운송되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육·해·공 수송체계의 다양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 남북경협의 평가
1) 남북경협의 성과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교역위주의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긴장상
태 하에서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
과 함께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실행된 이후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가 조기에 수습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가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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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볼 수 있다.17)
그리고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정보의 유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의 다른 점
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북한 위험(risk)’을 경감시킴으로
써 남한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남북교역 및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한 외화수입은 북한경제의 유지 및 부분적 회복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의 대북지원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증
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평화를 확보하기 위
한 투자’인 셈이며, 이 투자로 인해 우리가 얻고 있는 편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18)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경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북한은 
남한으로의 상품 반출과 관광사업 및 위탁가공교역 등을 통해 외화획득 위주
의 경제적 실익을 확보했으며, 남한은 상대적으로 경협의 전쟁억지 효과 및 
남북관계 진전 등 정치‧사회‧군사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
인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은 교역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을 제외한 대규모 직접 투자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경제에 
대한 실물경제적 기회비용은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외화유입과 인도적 차원
의 지원 등을 통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경협 범위의 한계성 및 북한경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그 동안 남북경협
이 남북한 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나, 한반도 경제
의 정치‧군사적 위험(risk) 감소를 통한 우회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이었던 것으
로 평가된다.
17) 특히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와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조되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가
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종석. 2001.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 과제”. ｢통
일경제｣. 11‧12월호. p23.)
18) 조동호. 2001.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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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협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은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협의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혼선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식과 관련,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표명했던 ‘대북 정
경분리’ 원칙은 대북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해 왔으며, 그 개
념 역시 모호해짐으로써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에 혼선을 가져온 측면이 있
다. 현 정부 초기에 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기피했으며, 비료지원 협상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제시한 ‘상호주의’원칙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
은 남북당국간 대화의 부재와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경색국면하에서도 과감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4)을 취함으로써 기업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
다.19)
이러한 정경분리 기조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2000년 3월 김대중대
통령의 베를린선언이었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 강연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간 대
화 등 한반도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
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북한 사회
간접자본 재건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베를린 선언은 경제적 측면에
19) 김대중정부가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논리와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협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남북경협
을 정치논리에 연계추진함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하여 우리 기업들도 적극 나서지 못하였다. (동북
아연구회 편. 1999.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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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차원의 경
제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이산가족
문제 등 경제외적 과제와 인프라개발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20) 베를린선언은 ‘정
경분리’를 통해 기업위주로 이루어지던 남북경협을 다시금 정부당국간 협의
에 의한 공식협력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당국차원 협력을 민간경협과 더불어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방향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 협의에 의한 경협이 실천
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협추진 주체는 정부와 기업 및 기타 민간단체 등
으로 다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경분리’정책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게 되었
고, ‘정경분리’는 추진 주체의 구분이 아닌 정치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을 분리
하여 다룬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대북포
용정책의 기본 틀로 간주하였다. ‘포괄적 상호주의’는 ‘등가성 상호주의’의 경
직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이 정치군사적 고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기본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에 남북한 당국간의 협력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의미를 갖
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상
20) 구체적으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이루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이며, 공존
공영의 과정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우선 남과 북이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자
는 것이었다.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에 호응해 오도록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
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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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에 대한 고려하에 재검토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애매한 태도와 ‘정경
분리’와 ‘포괄적 상호주의’의 원칙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남북경협 과정에서
의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과도기적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즉 정부의 대북정책 수단으로서의 경협의 기능과 기업 수익사
업으로서 경협사업의 의의가 뒤섞임으로서 정부가 기업의 사업 배후에서 작
용하는 한편, 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부에 의
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
업은 물론 북한측에 있어서도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
을 낳았다.
남북경협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장애요인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은 
민간차원에서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노
출하였는데, 2000년 3월 이후 남북경협사업의 진척이 지연되면서, 체제변화 
없이 외화 및 일회성 지원 획득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대남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 여부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2)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 
최근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
족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 식량차관지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였다. 식량차
관이 지니는 긍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됨으로써 정부 스스로 의미를 절하시켰고 ‘퍼주기’라는 
비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식량 100만톤 제공
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100만톤이란 숫자 자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북한의 100만톤 요청 사실과 함께 북한의 요청 규모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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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는 재정 여건상 곤란하므로 적절한 지원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
더라면 추후 50만톤 차관제공 결정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은 방지할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차관 형식, 분배의 투명성 제고, 지원액수 등 이전
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제대로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식량차관지원의 결정과정 형식 또한 문제였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
인 데다가 일부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 회의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 그러나 지원 
방침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사후 승인하는 정도
의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했고, 그나마도 서면 회의로 대체됨으로써 ‘퍼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차관계약이 서명되기도 
전에 이미 식량 북송을 위한 선박이 준비되었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너무 서
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21)
이처럼 정부정책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
식시키데 실패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된 것은 남북교
류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22)
(3) 국제적 협력의 미비로 인한 정책혼선   
남북경협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
사자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는 한미관계 그리고 한
21)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차관계약은 2000년 10월 4일 체결되었는데, 옥수
수를 실은 첫 번째 선적은 10월 5일 북한 남포항에 하역을 하였다.
22) 중앙일보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지
한다는 여론이 2000년 8월 15일 여론조사 당시의 81.8%에 비해 크게 낮아진 58.2%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0%가 ‘지원만 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
녔다’고 답변, 상당수 국민이 대북정책의 실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
앙일보 2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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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
협도 이러한 우리와 주변국간의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것이다. 특히 당국간의 협력사업 추진시에는 한미일 상호협력구도
와 매우 밀접한 관계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당국이 대
북 송전문제와 관련해서 북한당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경수로 건설
사업이라는 전략적 성격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력과 같이 전략적 물자의 지원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제적 협력은 필
수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당국
의 대북 인프라지원에 대한 기본정책이 이러한 국제적 협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민간기업들의 대북사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임가공교역의 경우에는 국
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아산이 추진했
던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일본 등 외자유치를 시도한 바는 있었지만, 사
업초기단계부터 면밀한 외자유치전략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로서는 초기에 북한당국의 협조와 자체 
자금력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위험성(Risk)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컨소
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4) 민간 경협사업의 부실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거래성 남북교역의 지속적 확대와 남북한 산업간의 
상호보완성 구현을 위해서는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확대 및 수익모델의 창출
이 급선무이나 과다한 거래비용과 북한체제의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투자확
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최초의 본격적인 대형 대
북 투자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무시한 남북한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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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내용, 육로 관광사업 실천의 어려움, 일방적인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접근 방식, 투자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익성 문
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1998년 6월 현대와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서명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이후에 작
성된 관련 부속계약서와 1998년 10월 서명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이는 금강산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1998
년 10월 이전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금강산관광개발합
영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현대와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는 경영실적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 10월의 합의서에 의하
면, 합영회사 설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는 북측에 대해 
사업실적과는 관계없이 ‘관광사업대가’로서 일정금액을 송금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당초 관광객 1인당 300달러씩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으나(1998년 9월 서
명한 ‘금강산 현지 관광요금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2항), 이를 변경하여 사업
실적에 관계없이 초기 15개월간 2억 2천여만 달러(6년간 총 9억 6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측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게 되
었다. 
둘째, 본래의 ‘합영계약서’에 따르면, 합영회사는 총투자액(2,816만 달러: 주
로 관광시설을 위한 투자)와 등록자본(900만 달러: 북한 토지제공, 현대 450만 
달러 상당의 현금 및 원자재 공급)의 차액을 현대측이 합영회사에 대부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합영회사의 설립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실질적
으로 현대는 3,266만 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1998년 10월 현대와 북한 아태위측이 서명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부속합
의서’ 제5항에서는 사업권을 현대측에만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강
산 사업이 ‘현대’라는 특정기업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수한 예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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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여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적용범위와는 
구분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투자부
담도 현대가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내용이라 할 수 없
을 것이다. 넷째, 1998년 7월 서명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서는 
분쟁발생의 경우, 분쟁제기 2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시, 남북 정부 대표 각
각 1인씩을 포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1998년 10월 합의서
에서는 정부 대표를 배제함으로써 철저히 정부차원의 접촉을 회피하는 정치
적 의도를 나타내었다. 이것 역시 관광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될 안정
적인 사업추진여건 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금강
산관광세칙(북측안)’ 제2조는 금강산지구가 “군사관할지역임”을 밝히고, 남한
주민의 관광을 북한이 ‘특별히’ 허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남북간 합의에 의한 ‘합영회사’설립이 아닌, 북측의 금강산국제총회사와 현대
사이의 계약(토지임대적 성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서는 금강산 관광객의 
출입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명단 제출 및 숫자 확인 정도로 규정하고 있
으나, ‘금강산관광세칙(북측안)’에서는 관광객의 ‘직장‧지위’ 등 추가 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및 검역절차를 요구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금강산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내용에서부터 관광사
업의 수익성확보 측면에 문제를 발생시킬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출발하였
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금강산사업 외에도 기타 일부 남한기업의 비경제적 동기에 의한 경협사업 
추진은 수익모델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던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윤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은 전체 응답기업 115개 가운데 33%에 불과하고, 시장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30.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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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윤의 확보가 사업의 동기라는 응답은 46.1%에 불과해 현재 민간기
업들의 남북경협사업의 상당수가 경제적 위험성을 안고 추진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23)    
(5) 간접교역으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 및 과다한 물류비용 및 부대비용 
남북한간의 상업적 물자교역 규모는 1995년 2억 달러 수준을 넘어선 이래 
증가율이 점차 완만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교역금액은 대북지원 물
자와 금강산사업 반출 물자 및 경수로 사업 관련 중유 지원 분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들 지원물자를 제외한다면 남한경제가 침체한 1998년을 제외한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남북한 교역규모는 대략 2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정
체현상을 보여왔다. 
대체로 1995년 이후 남북한간의 상업성 거래 증가속도가 둔화된 현상에 대
해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의 산업생산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그 원인으
로 들 수 있으나, 이것은 위탁가공교역 등의 형식을 통해 설비와 원료를 제공
할 경우에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1995년 이
후 남북한 교역규모가 정체국면에 이른 것은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상품공급 
역량 부족, 간접교역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24) 북한과의 상거래 확대에 필요
한 정보 부족, 남북한 교역의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감당
하기에는 어려운 위험부담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3) 2001년 10월 25∼31일 사이에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중 설문조사에 응하기로 한 171
개 업체들에 설문을 발송한 결과 그 중 115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2001.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1호. p3.)
24) 인천-남포항간의 적정 운항일수는 약 6일(왕복)이나, 입출항 수속지연 및 대기시간으로 인해 평균 
7∼8일 이상이 지체되어 실제운항 소요기간은 약 13일∼14일이며, 이는 물류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500톤급 선박의 경우 약 9,500달러가 소요되는 북한의 남포항 항만 
사용료는 중국 대련항의 3,500∼4,000달러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싼 편이며, 평균 100일 정도 소
요되는 컨테이너 회수기일과 약 10%에 이르는 북한에서의 컨테이너 분실도 물류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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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동안 남북교역 종사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교역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 위주의 교역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최근 대기업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남북한간의 상품교역에 
있어서 중개지의 절대적 비중과 대기업위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25)
첫째, 북한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가 남한이라는 점이 밝혀지
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가능하면 물자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은폐할 수 있는 
홍콩 및 중국의 중간상인과 거래하려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남한기업의 현지법
인 해외지사와 접촉하려 한다. 둘째, 남한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북
한의 수요자나 공급자와 개별적 직접 거래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높은 불확
실성 및 위험부담은 물론 높은 수준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비록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북한측과 접촉이 자유로운 중간상인을 통한 교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과거 남북한간의 정치‧경제적 단절 및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거래당사자가 상대편의 거래관행 및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
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 및 중국의 중간상은 과거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이나 시장기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홍콩의 체제
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남북한 거래당사
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 
넷째, 상업정보‧금융‧보험 등 교역지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발달했고, 자유
로운 상거래가 보장되는 홍콩 및 중국의 일부지역은 중간상인의 개입으로 발
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비용상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다섯
째, 해외 현지법인 지사망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자체 지사망을 활
25) 타운젠드(R.M. Townsend)는 경제이론 모형을 통해 중개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
하였다. 그의 모형에 의하면, 통상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개별적 거래망을 유지하는 경우 고정비
용이 발생하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개별적 거래를 통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개별적 거래비용 역시 증가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중개자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R.M. Townsend. 1978. “Intermediation with Costly Bilater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5. 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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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중개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체의 대북한 교역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거래상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
는 기술 및 재정적 부담 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26)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남북한간의 상품교역은 제도적 보장
을 통해 직접거래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부담을 제거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상업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때까지는 홍콩 및 중국의 중간상이나 대기업의 해
외 현지법인 지사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5
년 이후 남북한간 상품교역이 정체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바로 남북한 물자
교역이 수반하는 이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이 더 이상의 교역 확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협의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경협의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와 남북한간의 정보교류의 원활화 및 결재수단의 간편
화 등 거래비용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한계에 
직면한 남북한간 간접교역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27) 
물류비용의 감축은 남북경협의 확대심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지나치게 높은 물류비용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사회간
접자본 미비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한 높은 위험부담, 북한체제 개혁‧개방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천-남포간 적정 운항일수는 약 6일(왕복)
이나, 실제 운항 소요 시일은 약 13∼14일로 입출항 수속지연 및 대기시간으
로 인해 평균 7∼8일 이상의 체선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500톤급 선박
의 경우 약 9,500달러가 소요되는 북한의 남포항 항비는 중국 대련항 3,500∼
4,000달러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비싼 편이다. 더욱이 평균 100일 정도 소요되
는 컨테이너 회수기일과 약 10%에 이르는 북한에서의 컨테이너 분실도 물류
26) 대기업은 금융에서부터 중공업 및 경공업제조업과 유통 영역 등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결제수단상의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
는 대북한 투자 및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27) 남북한은 2000년 11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해결 등 4개 부문에 대한 합의
에 도달했으나, 이들 제도적 장치들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비준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
쳐야 하며, 아직 발효 가능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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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위탁가공을 포함한 남북한 경협물자의 반출입에 부대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물류비용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항로의 개설이 시급한 형
편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
기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해운협력이 필수적이며, 육로 수송로도 개설되어야 할 
<표 2-10> 남북한간 항로별 물류비용 비교
항   로 인천-남포 부산-나진
항로거리 220마일 450마일
선박명 SONA(2,928톤) 외 1척 CHU XING(2,283톤)
운항시간 28시간 45시간






북한 항 항비 9,500달러 9,000달러
용선비 2,500달러/1일 2,400달러/1일
자료: 통일부. 2001.
<표 2-11> 제3국 경유시와 남북직항로 개설시의 경쟁력 비교
구    분 제3국(위해항) 경유 직항로 개설 비    고
수송루트 남포↔위해↔인천 남포↔인천 -
운송거리 417마일 228마일 189마일 단축
해상운송시간 2.5∼3일 1일 1.5일 단축
화물운송원가(2천톤급 기준) 톤당 5,773원 톤당 2,309원 톤당 3,464원 절감
요율기준(원/톤) 16,400∼65,000 5,200∼42,400 톤당 11,200∼22,600원 절감
자료: 해운산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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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간의 교역을 간접교역에서 직
교역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래에 따르는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화물유통비의 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환경적 측면의 외부효과 발생 가능성 
현재 대북 임가공 교역이나 소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측면의 문제
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
산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훼손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
다. 금강산사업의 경우 계획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에는 대규모 골프장이나 
대규모 위락타운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발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도 
피혁, 염색 등 오염발생이 예상되는 제조업체들이 진출할 경우, 이에 대비한 
환경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1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
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
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의 설치,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따라서 
법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현대에서 추진중인 
개성공단 조성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더욱이 경의선이 연결
되는 비무장지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사를 1년 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환경영향평
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단은 2000년 9월말에 
구성되어 초안을 10월말에 작성하고 11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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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이 결정되어 있었다.28)  또한 개성공간 조
성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29) 현
재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시급성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환경적 문제의 발생
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남북경협 성과 및 문제점의 종합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남북경협은 남북한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적지 않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수익모델 창출을 소홀히 함으로써 야
기된 부실화된 경협사업의 문제는 남북경협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남북경협에 파행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북경협
은 정부정책의 투명성부족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 국제적 협력의 미흡에 따른 
협력차질,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 경협사업의 부실화, 간접교역으로 인
한 높은 거래비용 및 과다한 물류비용 및 부대비용 발생, 경협에 따른 환경적 
측면의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대책이 현 단계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28) 동아일보사. 2001. “경의선 복원, 환경은 뒷전”. ｢주간동아｣ 제258호. 
또한 이 기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환경부 관계자
의 말도 인용하고 있다.
29) 예컨대 한국고고학회, 역사학회, 역사민속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15개 학회로 
구성된 ｢개성지역 문화유산 대책협의회｣는 2000년 11월 10일 “개성공단 예정지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방안”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단조성에 앞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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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경협의  문제 대안의  모색
경협관련  정책의  혼선
민간사업의  부실화
남북  당사자간  추진의  한계
경협의  기반  부실
특정지역  중심의  경협
정책의  일관성  보완
수익성  강화
남북경협의  국제적  다변화
제도 •물리적  기반  강화
경협사업에  국토공간적
방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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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남북경협의 발전 전망
1. 21세기 남북경협의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여
건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그리고 주변국과 북한
간의 경제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각 부문별로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최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는 체제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 정립
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김정일에게 집중된 정치
권력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노선의 수립이 어렵다는 점과 과거와의 단절을 의
미하는 혁신적 개혁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개
30)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199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나타
냈지만, 1999년 6.2%성장에 이어 2000년도에도 1.3%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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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1998년 이후 김정일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경제회생만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혁‧개방
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1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전개
에 걸맞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강성대국론
의 구체적 요소로서 총체적 ‘국가경제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중국 방문(1.15∼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함으
로써 경제정책 변화의 가속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북한은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신속히 전사회 
영역에 확산시키고,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사상체계나 제도적 한
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운용 체계와 관련,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헌법은 김정일체제
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개정을 통해 느슨한 
공적소유 형태인 집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영역을 농업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거주‧여행 자유를 명시하였다. 한편 대외 경제관계에 있
어서 개정된 헌법은 대외무역의 분권화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 100퍼
센트 투자기업 허용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비현실적 계획과 
투자환경 미비 등 나진-선봉 지대 건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진-선봉 관련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제조업
부문 위주의 초기 계획과는 달리 나진-선봉의 물류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
조하고 관광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31)  
향후 북한의 체제생존 및 발전 전략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남
31)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
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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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 및 대외경제관계, 현 단계 정책의 한계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모색
의 필요성, 북한 주민의 인센티브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비공
식부문 경제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있어서 혁명적 변
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경직된 과거체제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도부는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혁‧개방조치가 가
져오는 정치‧경제적 편익이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보다 전향적인 경제 조치들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경제의 
상황과 정책노선 변화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지도부는 정책변화로 인한 
편익이 파급효과보다 클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권력기반은 공고한 것으로 평
가되므로 체제개혁‧개방 추진시 지도부 내부의 노선갈등이 권력투쟁을 통한 
북한의 정치불안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국가경
제력’강화를 위해 개혁노선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부자세습으로 인한 한계성
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공고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문제에 있어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실질적으
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외 개방은 체제 개혁
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혁 없이 개방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
우며, 개방을 수반하지 않은 개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과 개
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정
치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경우, 개혁과 개방의 우선 순위나 속도 및 범
위는 다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나 북한경제의 현황을 
감안할 때, 개혁정책보다는 대외 개방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선 중국 및 러시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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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신의주 등지에 시장기능이 강조된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새로운 경제특구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수출입 및 기술‧자본 
유입)에 의존할 것인 바, 신의주와 남포가 유력하나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영향을 감안하여 새로운 경제특구
는 소규모의 수출 및 가공교역 기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이나, 나진-선봉에 비
해 시장기능이 강조되는 운영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에너지난과 함께 여전히 북한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선별적인 부문의 경협을 확대시키려 할 것으
로 보인다. 체제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남북경제협력관계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 획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
은 위탁가공과 관광사업 확대 및 사업권 제공에 따른 현금 수입 확대에 중점
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 복원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영역의 확대, 개성
공단 건설 등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무역기구 개혁의 초점은 대외무역 권한의 실질적 분권화를 실현
함으로써 수출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32) 외자유
치제도와 관련, 북한은 향후 경제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특구 기능을 가지
는 다수의 수출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대내전파, 개혁정책의 실험, 
체제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무역상사의 증설은 내부개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폭
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대외무역기구의 개혁은 내부경제의 시장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생
산기업에 실질적인 무역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존하는 북한 무
역상사의 기능은 북한경제의 비교우위 실현을 위한 자원배분구조를 조정에는 부적합하므로, 결
국 생산단위가 국제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비교우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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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관계 발전 전망
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수는 북미관계이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되 북한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반대
급부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추가 완화나 경제지원 등
은 철저한 정경연계 선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상호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등 대 서방 외교 및 남한과의 대
화를 지속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여론의 환기를 시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간의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계진전이 이룩될 것으로 예상된
다. 북한이 EU를 포함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경제관계 확대에 성공할 
경우,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 포함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33)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
국제환경적 차원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과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
인 변수는 중미 관계이다. 중미 양자간에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이 유지될 것
이나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상호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가입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34) 
33) 미국의 의회조사국(CSR)이 2001년 10월 초 발행한 '테러리즘과 미국, 미국의 정책'이라는 보고서
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7개국 중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에 
적극적인 국가로, 북한 쿠바는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고 최근 테러활동에 소극적인 국
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테러 제재정책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해 북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동아일보 2001.11.30.)
34)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서방 시장에서 남한의 시장점유율 저하 등 경쟁적 측면과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등 상호보완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보완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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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북미관계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일본관계는 최근 일본 수사당국이 조
총련계 금융기관의 비리수사와 관련한 조총련 중앙본부를 수색하고 북한 당
국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단기
간 내에 일본의 배상금을 활용한 북한의 경제재건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이지
만 대륙간 횡단철도(TSR, TCR)의 연계 등 동북아경제 인프라 구축 차원의 사
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이 가시화되는 경우, 일본의 제한적 참여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배상금을 여전히 유용한 경제재건 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일본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예상된
다. 
한편 북한이 실용적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북중, 북러 관계는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개혁과 WTO가입, 러시아 경제의 한계성 등을 감안
할 때, 북한과 양국 간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 전략의 효율성
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35)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
계 발전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전향적 대북 자세를 유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
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북일 수교협상의 지연과 일본여론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상대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
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구도는 2001년 
8월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과 9월 중국 장쩌민의 평양방문 등으로 구체화되
고 있다.  
35)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무역특혜 및 지원성 무역은 중국경제의 투명성 제고 및 
무역질서 선진화 진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페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교역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른 북한 전체 무역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제1의 교역상
대국(무역의존도 25.5%)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68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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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 여건 변화가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 전망
1)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영향
(1)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분위기 
한반도의 대내외 여건 가운데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가장 긍정적 
요소는 냉전종식이후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고 동북아협력체
제가 서서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남북관계개선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남한은 과거 냉전시대의 적이었던 중국, 러시아와 정치·경제·사
회 등 각 분야에서 신뢰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제네바합의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대
화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이후 북한이 
강조하는 통일문제와 경제회생을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견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
하기 위해서 북한이 최대 현안인 미사일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영변이외 지역에서의 핵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를 비교적 성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
사일과 관련해서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1996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총 6차례의 미사일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미
사일 수출은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담을 거듭하면서 미
사일문제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 3차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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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는 주권사항이므로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미사일 수
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사일수출 중단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9년 
9월 미국과의 관계개선협상을 진행하는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기로 결
정하고, 이후 2000년 6월 외무성 대변인성명과 10월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
문시 북미 공동성명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
계가 경색되는 가운데서도 최근의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를 재확인한 바 있다.
(3)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노력
북한은 냉전시대의 폐쇄적인 고립정책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월 이태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프랑스를 제
외한 모든 EU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이밖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과 수교하였다. 서방국가들은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사
회에 편입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기존의 전통적 우방
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복원도 대 서방 관계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
큼 과거 냉전시대의 관계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의 대 중국 
및 대 러시아 외교는 정치·군사적 유대강화라는 측면보다는 북한의 경제회생
을 위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회생 노력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과 함께 등장한 ‘강성대국건설’ 구호는 사상·
정치·군사의 강국을 이룩한 북한이 경제강국을 조만간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
고 있다. 북한은 특히 2001년 들어서 강력한 경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력이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
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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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공동사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
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
인 과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는 소위 ‘신
사고’는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제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식 사회
주의’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상사업에 대한 필사적인 강
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적 요새’에 균열을 가져왔다. 즉 북한은 사상
만으로는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며 경제회생 없이는 사상도 유지될 수 없
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사고는 지난 10년간 경제난에 대한 북한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시인하며, 경제난 해결이 향후 북한의 핵심 정책과
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붕괴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주의 붉은 기 진군’과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우며 사상사업을 강화
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위기를 극
복하고자 하는 한편, 장기적 차원의 체제수호차원에서 실리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관계확대 노력은 경제
회생을 위한 실리 획득과 외부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2)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영향
(1) 미사일방어(MD)계획을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일본의 우경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중시 정책으로부터 일본 중
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미일간 군사적 협력의 강화와 미사일방어
(MD)계획의 강행으로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긴장관계를 형성하
고 있으며, 이들 3국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역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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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도 미국의 MD계획에 대한 반대 성명
이 발표되었으며, MD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일본과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에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과서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력증강
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 북한체제 변화의 한계성
현재 북한은 경제회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내외 노력은 북
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대단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회생이 핵심과제라고 주장하며 소위 신
사고를 주창하고 있지만, 소련이나 중국처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사고를 언급하
면서도 “우리의 리념, 우리식의  정치체제, 우리식의 혁명방식은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신사고는 당정치사업방식의 혁신을 통
하여 지도일군들이 과학적인 실력을 배양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정상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북미 관계개선의 지연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의구심과 부정적 인식으로 북미관계는 
과거 민주당 행정부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
부의 회의적인 인식은 향후 대북협상에서 검증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북미관
계의 진전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협상과정에서의 북미간 마찰 
가능성과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방식에 따라 북미관계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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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구체화한다면, 그 신호는 제네바합의를 수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네바합의에 대해서는 협정초기부터 문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제네바합의의 완전폐기, 경수로의 화전대
체, 중유제공을 대신하여 북한의 전력하부구조 개선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논의
가 있다. 특히 경수로의 화전대체에 대해서는 북한 송배전시설의 열악함, 북한
의 전력난 해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기사찰 가능성, 사업비용 절감, 건
설기간 단축 등을 근거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월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부장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미 현재 
건설중인 경수로 2기를 화전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는 보도도 나오
고 있으나, 어떤 방식이든 미국의 제네바합의 수정은 북한의 반발로 제네바합
의의 틀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인식은 특정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공화당
의 전반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보수층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인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4) 대북정책 관련 남한내 갈등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내 갈등은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환영과 지지에
도 불구하고, 2001년 들어서 침체된 남북관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
는 것이 사실이며,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맞물려 심각한 국론 분열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의 변화 지연 등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주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남한사회는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에 따른 직능별 단체들이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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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종 쟁점별 시민단체들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서로 협력적인 제휴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개별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간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 갈등문제와 이념문제 등
이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념문제는 현정부 들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가능성, 
우리의 대북정책 속도와 방향 등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
며, 양 진영의 갈등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하에서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념문제는 지역문제와 상호연관성
을 갖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즉 현정부의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반면, 야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
정적이고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도 비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격차의 심화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세대갈등 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표 3-1>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한의 변화가능성
구 분 긍정적 변화 가능성 부정적 변화 가능성
남 한




∙경제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기업구조조
정의 지연, 실업문제의 확대 등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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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협의 발전전망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정책노선 변화와 경제위기의 완화,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추이,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주체로서 유일한 대안으로
서 남한경제의 역할,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율 
필요성 등은 향후 남북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남북한의 여건과 
주변환경의 변화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36)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는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경협은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기능적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그 목표로 삼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향후 남북경협
은 에너지‧제조업‧농수산업‧통신‧교통인프라‧관광 등 경제의 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기반
의 마련 등을 통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최근 최악의 식량난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실용
적인 경제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자력에 의한 경제의 정상화
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낮은 산업가
동률과 제한된 영역에 머물고 있는 개방정책, 투자재원 부족, 대외채무상환 불
이행에 따른 낮은 국제신용도, 나진-선봉지역의 부진한 투자유치실적, 국제시
장 개척능력 및 인적자원 부족 등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구조상의 문제점
들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 
36) 한편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민간기업들은 2002년 대북교역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
망하고 있는데, 2001월 10월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115개 기업 가운데 
28.7%는 ‘사업확대’를, 그리고 48.7%는 ‘현재의 규모 유지’를 각각 응답하고 있는 반면, 축소 또는 
중단을 응답한 비율은 20.9%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1. 전게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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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습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필요하지만,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활동은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기반의 미비로 인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된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발
효되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육로 관광사
업,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등이 남북한 공동의 책임하에 실현될 수 있다면, 
남북 경제관계는 확대‧심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의 현황 및 정책노선, 우리 경제의 현황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특
성, 주변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의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
한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남북경제관계를 포함한 북한과 외국
간의 경제관계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관계 측면에서 볼 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우선순위나 규모 등의 선정과정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를 거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7) 북한경제의 정황이나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 작
업으로서의 의의를 고려해 볼 때, 초기 정부차원의 경협은 불가피하게 일방적
인 지원 형태를 보일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농업 및 사회간접자
본 부문의 지원도 점차 현물 및 선별적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으로부터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투자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7) 남북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가까이는 남한의 지원에 의한 북한경제 애로부문의 
해소와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족경
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남과 북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① 북한의 수용가능성, ②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③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④ 재원조달 가능성, ⑤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 경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경협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동의‧협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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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대만과 동독-서독의 경협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평가 및 향후 발전전망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방
향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분단국의 경협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중국-
대만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전개되어오고 있으며, 1970년대부
터 1989년까지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동독-서독간의 경제협력은 정경연계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1) 중국-대만의 사례
(1) 중국-대만관계에 대한 양국 정부의 기본입장
중국은 ‘대만문제’의 근본원인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과 국공내전 과
정에서 서방국가의 내정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중국은 1949년 10
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성립되었으며, 대만 역시 중
국 주권의 관할하에 놓여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안의 통일은 평화적‧점진적으
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만이 ‘1개의 중국’의 원칙을 수용해야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개입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1국양제’의 통일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과 불가분한 일부분이고 북경정부가 중
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중국안에 대륙의 사
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는 가운데 공동발전을 추
구하고, ‘양제(兩制)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만에 대해 고도의 자
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
국은 중국공산당과 대만 집권당간의 당대당 담판을 통한 ‘제3차 국공합작’에 
의해 ‘1개의 중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1개의 중국’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대만은 대륙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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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대등한 정치실체로서 각자가 동등하게 국제사회의 권리에 참여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은 중화인민공
화국정부를 전 중국인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
국과 수교한 국가들은 국제법과 ‘1개의 중국’원칙을 준수하고, 중국정부와 대
만문제를 정식 협의와 양해를 통해 해결하며, 대만과는 어떠한 공식관계도 갖
지 않을 것을 수락했다.38) 
대만 당국은 국민당이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 1912년 탄생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1949년 10월 중화민국정부가 대북(臺北)으로 천도했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안의 분단과 분치(分治)라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본
토와 대만 두 지역은 쌍방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병존하는 두 개의 
‘국제법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양안관계의 처리에 있어
서 쌍방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단순 국
내문제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만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미 두 개의 
정치실체, 즉 자유민주체제를 실행하는 대만지구와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는 
본토지구로 분열되어 있으며, 현재의 양안관계는 서로 ‘주권쟁의’문제를 다루
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대만은 ‘1국양구(一國兩區)’의 통일방안을 지향해 왔
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에 2개의 대등한 독립적 정치적 실체가 공존한다는 것
이며, 홍콩식의 ‘특별행정구’ 지위부여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만 독
립의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이성(理性), 평화, 대등, 호혜를 전제로 한 교류‧합
38) 중국은 국제법에 따르면 1개의 주권국가에는 하나의 중앙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일
부분인 대만이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대만은 외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공식관계
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만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대만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대만과 외국간의 민간경제 및 문화적 왕래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UN 
산하의 모든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합법적 대표권을 획득한 후, 대만의 대표권을 박탈키로 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기타 ADB 및 APEC 등 정부간 국제조직에서는 중국과의 협의‧양해하에 대만은 
중국의 일개지구로서 TAIPEI, CHINA(中國臺北)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민간
성격의 국제조직에서는 중국의 관련 조직이 중국정부 유관부서의 협의하여 양해를 얻을 경우, 대만
의 관련조직은 TAIPEI, CHINA 또는 TAIWAN, CHINA의 명칭으로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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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협상 및 민주‧자유‧균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인 ‘1국(國)
양구(兩區)’를 실현한다는 것이 대만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또한 대만은 통일
추진단계를 교류‧호혜단계(민간교류), 상호신뢰‧합작단계, 통일협상단계로 설
정해 왔다.
대만은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나 통일 그 자체가 목적
이 될 수 없으며, ‘민주‧자유‧균부’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2000년도에 국민당 정권과는 달리 대만독립지향적인 민진당이 집권
하게 됨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다소 유동적으로 변화하였으
며, 민진당 정부는 중국대륙과의 경제교류‧협력 문제를 점차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서 다루고자 하는 ‘정경분리’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은 통일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적 협상과정을 통해 실현해야 하며, 중국의 무력사
용 포기와 대만의 정치실체 및 국제사회활동에 대한 인정 없이 통일문제 논의
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표 3-2>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및 교류‧협력 추진기구












(海基會, ’90. 11 설립)
(2)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중국-대만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3통 4류’(통상‧통항‧통우, 경제‧문화‧과학
기술‧체육교류) 정책과 대만의 ‘3불 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이 갈등을 빚
어왔으나, 1990년대 이후 대만정부의 태도가 완화되면서 양안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와 함께 정치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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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90년대 들어 기존의 비현실적‧수세적 입장을 지양하고, 새로운 차
원의 양안관계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통일추진기구와 ‘국가통일강령’, ‘인
민관계조례’ 등의 각종 통일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중국의 ‘해협회(海協會)’와 대만의 ‘해기회(海基會)’간의 회담(1993.4)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중‧대만관계는 중국이 개혁‧개방 착수이래 우월한 국제적 지위와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만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무역관계 확대를 위한 이
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대만 기업인과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었다. 
쌍방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경제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적‧물적교류, 사회문화교류, 반관기구의 접촉 등 비정치적 분
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안간 경제교류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양안관계 촉진
의 요인이며 관계발전의 지표로 작용해 왔다. 중국과 대만간의 무역은 홍콩을 
경유하는 중개 및 중계무역39),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
며,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 관행이 지켜지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륙투자와 관
련, 중국은 대만기업 전용공단 조성, 투자편의 및 특혜를 부여해 왔다. 1998년 
중‧대만간의 무역규모는 210억 달러 수준이며, 대만의 대중국 투자누적액은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사례 가운데 특이한 점은 중국이 대만의 중국 본토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법적으로 대만의 직접투자
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만투자자가 외국업체에 비해 투자영역, 투자방식, 투자
절차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있다. 
39) 중개(仲介)무역은 기본적으로 중개지(仲介地)에서 가공 또는 포장 및 상업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
는 동안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중계(中繼)무역은 단순히 항구나 도로 등 경유로(經由路)를 제공함
으로써 사용료 등의 수입을 얻는데 그친다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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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국과 대만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수출입총액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
1992 655,948 586,597 655,948 105,335
1993 146,178 1,293,314 1,439,492 313,913
1995 309,811 1,478,391 1,788,202 316,516
1998 386,890 1,663,105 2,049,995 291,521 
1999 394,986 1,952,682 2,347,668 259,870
자료: 中 家 局. 각년도. ｢中 年鑑｣. 北京: 中 出版社.
<표 3-4> 중국 경제특구내 대만 투자자들에 대한 우대조치 사례
경제특구 지리적 특성 우    대    조    치
하    문
대만과 인접하여 지
연, 혈연 등의 이점
을 가짐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
∙일정비율의 내수 허용
∙일정기간 토지사용료 면제
∙거주 및 출입상의 혜택
해 남 도 많은 자원을 가진 미개발 섬 
∙출입상의 혜택
∙대만투자구를 설립하고 일괄청부경영‧종합개발을 장려
포    동
중국최대 경제거점 
상해의 관문
∙경영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SOC에 투자하는 기업에 소득세 감면
∙2000년까지 지방소득세 면제
∙3차산업의 허용, 보세구역 설치 
자료: 통일원. 1994. ｢중국대만간 교류관계자료집｣.
(3) 중국-대만 경협의 시사점
중국-홍콩-대만간에 형성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은 정치‧경제적 제도의 상이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기로 하여 홍콩을 매개로 한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이 실질적인 역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
합으로 연결되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
과 대만간에는 제도 및 체제적 상이성이 존재하여, 양자간에 합의된 제도적 
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도 생산요소의 결합 및 인적 교류
를 통한 협력관계의 확대 및 심화가 이루어져 왔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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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는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
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
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대만의 
성공적인 경제교류협력 확대과정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당국간의 공식적 합의나 협정 없이도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
적 경제교류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건상의 합
의보다는 실천적 경험이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념요인보다 현
실적 요인을 중요시하며,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협력사업을 결정하였다는 점
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실질적 관계의 확대는 쌍방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이 
각자의 정치‧경제적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동인식하에서 가능했다. 셋
째, 인적교류가 교류‧협력의 시발점이자 관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
며, 특히 해외화교경제와 홍콩경제는 중‧대만관계 발전의 매개기능을 발휘하
였다는 점이다. 넷째, 정치와 비정치, 정부와 민간차원을 분리하여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의 교류부터 추진했으며, 교류협력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기
업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대방 정부 혹은 권력주체보
다 일반주민 및 기업간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원칙을 
40) 인접국가간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체지향의 방식으로는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와 같이 역내국가간의 제도적 통합에 의한 경제공동체(institutional economic community)
와 중·홍콩‧대만과 같이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에 의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이
루어지는 기능적 경제공동체(functional economic community)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베네룩
스 3국과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자유무역지
대(Free Trade Area)에서 출발,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거쳐 화폐
동맹(Monetary Union)과 정치동맹(Political Union)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은 마스
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화폐통합을 이룬 상태로 경제공동체 형성이 국가간 정치·경제 제도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은 제도적 형태의 통합을 통한 교
류협력 확대는 해당국간에 발전단계의 근접성, 이념 및 가치체계의 유사성, 역사적 적대관계의 부재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은 이와 같은 전
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의 경제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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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였다는 점이다. 
2) 동독-서독의 사례
(1) 동서독관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발전
시켰다. 1945년 종전과 함께 독일은 4국(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1949년 서독정부, 1950년 동독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그 이후 동
서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서독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가 동방정책(Ostpolitik)을 표방한 1970년대 초반부터 상호 협력관계
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서독정부는 공식적으로 통일을 정부정책
으로 설정한바 없으며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지향하였다. 동독도 통일보다는 독
립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발전을 지향하였으며,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부분적
으로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중
국-대만간의 관계와는 달리 이처럼 동독-서독간의 관계는 철저히 상호독립적
인 정책기조하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 하겠다.
(2) 동서독의 경제교류협력
동서독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주로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역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951년 9월 베를린협정 체결을 통해 최초로 마련되었
다. 서독정부는 1966년 12월 대동독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지
원의 확대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간의 경제협력은 교역이외에 산
업분야의 협력, 차관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1970년 이후부터는 연불
금융지원을 통해 동독기업의 가용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교역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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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동서독 교역 현황
(단위: 백만 VE)
연  도 동독의 대서독수출 서독의 대동독수출 동서독교역량 서독의 무역수지흑자
1970 2,064 2,484 4,548 420
1980 5,855 5,875 11,730 20
1986 7,700 8,647 16,347 947
1987 7,476 8,484 15,960 1,008
1989 6,678 7,332 14,100 564
주: 양독간 재화‧용역의 결재는 결재통화단위(VE, Verrechnung Einheit)가 사용되었는
데, 이것은 서독 마르크와 1:1교환이 가능하며 양독간의 거래에만 적용된 화폐단위였다. 
자료: 김정완. 1994. ｢남북자원 공동개발 및 교역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12-13. 
<표 3-6> 동서독간의 교류협력형태 발전상황
연    도 주요 협력형태 연    도 주요 협력형태
  1951 내독무역시작 1970 통신, 교통 교류
1972 인적 교류 1975 환경문제공동해결
1976 광물채광 1979 문화교류
1982 민간단체교류 1983 차관공여
1987∼1989 과학기술협력, 환경보존협력, 문화교류협력 
자료: 박성조. 1989. “동서독간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
구｣ 제1권 4호. 통일원. p34.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가 중단 없이 계속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쌍방간에 
합의한 청산 계정 및 스윙(Swing)제도41)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유동성위기
를 겪던 동독에 대해 서독의 은행컨소시엄이 1983년에 10억 마르크, 그리고 
이듬해에 9,500만 마르크를 순수 금융 차관으로 제공하였는데, 이 대가로 동독
은 동서독간의 여행에 대한 제한 완화 및 국경에서의 여권 검사, 우편과 소하
41) 동서독은 상호간에 당좌대월(當座貸越)처럼 신용 한도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스윙(Swing)
이라 한다. 이 제도는 1949년의 프랑크푸르트 협정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본격적인 교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1959년 이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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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검색의 완화, 전화통신 기회의 확대, 인도주의적 지원 조치의 확대 등 교류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동서독간의 경협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독의 대서독 경제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통일직전 서독의 동독에의 무역의존도는 1.5%인 반면, 동독의 서
독에의 무역의존도는 65%이상이었다. 서독기업의 대동독 집적투자의 대표적 
사례는 폴크스바겐사의 대동독 투자인데, 1972년 최초로 자동차 부품‧기계 및 
공구들을 동독으로부터 구매하기 시작하여 투자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 
1970년 동독은 서독의 제철회사인 짤쯔기타 주식회사(Salzgitter AG)에 7천만 
마르크 상당의 전기제철소를 발주한 사례가 있다. 
동서독간의 교통과 관련한 주요 협정으로는 1971년 12월 17일 육로‧철도 및 
수로를 이용한 서독­서베를린간 교통협정인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
린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에 관한 협정(Transitabkommen)’42), 교통에 관한 
협정(1972), 교통로 개선에 관한 협정(1975, 1977, 1978, 1980), 도로사용료 면제 
및 서독정부측의 일률적 지불협정(1971) 등이 있었다. 특히 1972년 체결된 ‘양
국의 인적‧물적 통행 전반에 관한 조약(일명 교통조약: 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ueber Fragen des Verkehrs)’은 동서독 왕복교통을 보장하는 
기본 틀로, 그 내용은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추가의
정서에 그대로 수용되었다.43)이러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통과협정들은 1970
42) 같은 해 12월 20일 서베를린 시와 동독정부간에는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43) 1972년 5월 26일 정식 서명된 교통조약은 동서독 양측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는데, 동독은 이 조
약을 통해 서독과 대등한 국가가 되었고,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동독으로
부터 인적 교류에 관한 보장을 확실히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조약은 민간인 및 
물자의 월경통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약의 대상은 상호왕래, 즉 
양측 교통지역간의 왕래문제로 도로, 철도, 수로를 이용한 제3국에의 여행교통이다(제1조 1항). 
조약쌍방의 관할영역내 또는 이를 통과하는 교통은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상응하여 상호주의와 
무차별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으로 보장, 완화되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2항).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쌍방의 국내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
는데, 상대방지역내의 공공교통시설 및 월경시설의 이용권,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증명서 및 
개인신분증의 인정, 여행용 휴대품 및 소모품, 연료의 휴대문제, 사고 및 재난시의 구호조치, 교통
과 관련되어 징수되는 공과금과 수수료의 청산방법 그리고 교통상황 및 월경교통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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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동서독간 교류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동서독간의 육로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서독정부의 지원은 통행 일괄금 지불 및 조세 지원, 교통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 지불 등이 있었는데,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과 서베를
린간 통과시 징수되던 도로 사용료‧세금부담조정세‧사증 비용 등은 총 5,000
만 마르크에 이르렀다. 
서독은 통과교통로 확보 차원에서 동독내 각종 교통시설들의 정비를 지원
하였는데, 허쉬베르그 부근의 쟐레 교량 복구를 위해 서독정부는 내독간 지불 
교류용 청산 구좌를 이용, 총 550만 마르크를 지원하였고, 헬름슈테드­베를
린간 고속도로를 보수하는 데 총 2억 5,950만 마르크 지원하였다. 그리고 베를
린­함부르크간 고속도로 보수(1980)를 위해 총 12억 마르크, 바르샤­아이젠
나흐간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을 위해 2억 6,800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정부의 교통인프라건설 지원에 대해 동독은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
시 산재 연금 수령자에 대한 최소 환전 면제, 정치범 석방, 유로 수표와 크레디
트 카드의 동독 도입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통부문의 지원
에 대해 서독정부는 서베를린과 서독간의 통과 교통로 확보에 가장 커다란 의
미를 두었던 반면, 동독정부는 기반시설의 확보효과가 컸던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동서독간의 경제협력은 교역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직접투자는 에너지부문 
등 일부에 그쳤다. 통일 후 대부분의 동독기업은 구조재편을 겪게 되었기 때
문에 통일 이전 기업부문의 직접투자가 없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협 행태는 사회주의 동독이 서방국
가들의 경제협력보다는 동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정책을 추
진하였던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약 40년의 동서독 교류협력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수 있는 공사계획에 관한 정보교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윤. 2001. “동서독 육상교통 연계 
협력사례와 시사점”.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의 평가와 전망에 관한 세미나｣.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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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통일
이후 구조개편과정에서 정리되었지만 교류협력기간 확충된 도로와 철도는 지
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서독의 경
우에는 교통인프라구축이 동독내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서베를린의 생존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특수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없지만 경의선 복원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사업이 중요한 교
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동서독 경제협력의 시사점 
서독정부는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반대급부를 
동독으로부터 획득해 내었고 동독정부는 정치적 양보의 대가로 경제적 실리
를 얻어냄으로써 상호간 교류협력의 심화를 이룩했다. 특히 이러한 경제교류
협력의 심화가 동독의 대서독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동독이 서
독측에 경제적으로 통합되는데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지원에 대한 상응한 반대급부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하기에는 남한정부로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병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교역과 관련하여 양측간의 기본협약을 잘 준수하였고, 교통로 개
설에 따른 통행 관련 제반 사항을 양측이 명확하게 규정‧준수함으로써 물리적
으로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였다. 양측은 교통로의 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수송에 이용되는 교통 수단의 운행 및 재난시 구호 조
치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였고, 상호 교통정보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졌
으며, 교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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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대동독 무역관련 금융제도(swing 등)를 구축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 활
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경험을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간 육상, 해상, 항공부문
의 통행 및 교역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성향을 감안할 때 동서독의 경우보다는 낮
은 수준이 그리고 느린 속도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중국-대만 및 동독-서독사례의 공통적 시사점  
중국-대만 및 동독-서독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국 정경연계방식
(동서독) 또는 정경분리방식(중대만) 등 어떠한 방식이던지 간에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견지되
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독의 경우 내부적으로 대 동독 경제지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으나 일관된 경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동독측의 협력
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동독측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마 서독측과 인적 교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만의 경우에도 정경분리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기업들의 대 중국진출을 지
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상호간 경제협력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었다. 양측간
에 군사적 긴장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당국간의 경협관련 제도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동
독-서독의 사례가, 기업차원의 협력에 있어서는 중국-대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모델로서는 중국-대만간의 기능적, 상호보완적 생산요소 결합 모델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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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문제점과 향후 남북경
협의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등을 토대로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남북경협을 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협정책에서 견지되어야 할 주요 원칙을 살
펴보았다.
1. 남북경협의 원칙
지난 10여년 동안의 남북경협 과정을 평가해 볼 때 남북경협의 기본 원칙은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의 4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투명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우리는 1990년대 
중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반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압박정책
(containment policy)을 시행한 바 있다.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을 압박하고 봉
74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쇄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
책이다.
그러나 대북 압박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사
일 발사 실험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에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떠올랐으며, 실제로 남북정상회
담의 실현으로 대표되는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 개선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현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대북정책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투
명성 제고는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강
한 추진력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
데, 최근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상이 되는 특정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대북 화해협력정책 전반
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성상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일반에게 공개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회
담 이후 남북관계가 보다 개선되었고 점차 제도화‧공식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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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관성
대북경제정책은 3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및 국내사회에 대한 영향도 고려를 해야만 한다.  
특히 국내사회는 대북경제정책의 기반을 제공하므로 기업을 비롯한 일반 국
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대북경제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제의나 요구는 자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북한을 남북경협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의 대
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불신 혹은 불안감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또한 일관성
은 우리 기업의 대북경협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한 중요한 행동지침이 될 뿐
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메시
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관성 여부는 지난 10여년의 대북경제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대북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은 시
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그 가변성이 대북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흔들거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의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7‧7 선언’을 비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토대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 무장병력침투 등 남북관계의 부정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제로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교역
은 1992년까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은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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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민족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곧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변화함으로써 대북인식
의 급격한 전환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에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회복과 개방‧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던 입장이 후반에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
기’로 비유하면서 외부의 대북 관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44) 
또한 김영삼 정부는 ‘정경연계’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정경연계’ 원칙이 바람직한 것이냐
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정책방향으로 채택되었다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대북
지원 등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더욱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안과 대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 스스로 일관
성을 파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45)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안
에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내적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남북경
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컨대 당시에는 북한의 핵문
제가 기업인 방북, 정상회담, 팀스피리트 훈련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사안
과 연계되었던 것이다.46) 
이에 반해서 김대중 정부는 초반에는 비교적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
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잠수정 사건이나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하였으며, 특히 서해교
44) 1996년 6월 21일 대통령의 도쿄신문 인터뷰.
45) 예컨대 1996년 3월 통일부총리는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측의 공식의뢰, 관련회담 한반도
내 개최, 대남비방‧중상중지 등을 내세웠으나, 이는 지켜지지 못했으며 현실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이었다.  관련회담의 한반도내 개최의 경우 필요하다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굳이 한반도내 개최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식량을 요청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상 북한 내부는 물론 남한내에서의 회담을 승낙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46) 물론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북경제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남북경협을 증진시키고자 
한 실무적인 노력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을 경우 남북경협의 
발전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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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유
지되어야 할 것이다.
3) 호혜성
남북경협은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호 호
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호혜성이란 문자 그대로 남북경협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남북한이 매 사업마다 
동일한 양의 이익을 동일한 시점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호혜성이란 남북경협이 남북한 상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
해야 하며, 실제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상호 이익이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남북경협이 남북한 상호
에게 제로 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 섬(positive-sum) 게임이며 윈-
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남북한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혜성은 즉각적이며 동일한 양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이며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등
가이거나 현시적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4) 지속성
남북경협은 지속성의 원칙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
이 지속성이 없이 일회성이라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일회성의 사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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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예컨대 공연단의 방문과 같은 것은 비록 일
회성이라 할지라도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사업
은 그 자체로서 지속성을 지녀야 발전해 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만이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업이 지속성을 지
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그 실패는 남북
경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책 자체가 지속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파급효
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북정책의 지속성은 일관성과도 연관
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현재의 시점에서 지속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현재의 시점은 남북경협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시점이 아니라 지
난 10여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지속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도 
성공하며,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앞에서는 21세기 남북경협의 새로운 원칙으로서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
속성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
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방향으로서 민간은 수익성 원
칙주의,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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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은 수익성 원칙주의
흔히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제3국과의 경제관계와는 다르다고 한다. 즉 제
3국과의 경제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
적인 목적이나, 남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는 이윤의 획득 이외에도 다른 목적
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족 동질성 회복에의 기여, 남북한간 긴장의 완화, 
통일의 밑거름 제공 등이 그러한 목적의 예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있어서 수익성의 추구는 부차적인 목적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를 제3국과의 경제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민간 기업의 대북사업에 있어서 수익
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민간 기업의 
대북사업은 철저한 수익성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
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이윤이란 단기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다. 투자에는 회임기간이 있으므로 모든 투자가 즉각적으로 이윤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의 선점, 브랜드(brand) 인지도의 제고, 혹은 북한 인맥의 파악 등과 같은 금전
외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실행할 만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외적인 측면에서 창출
되는 이익이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
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대북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
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며, 그 기업 자체도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그 사업의 실패 혹은 그 기업의 도산은 남북경협 전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수익성의 확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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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실패
하는 경우 오히려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다른 경협 분야에서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외
부효과는 정부가 고려할 사항이지 개별 기업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개별 기
업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성이 확보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바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의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우선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합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대우의 남포공장, 처음부터 무리한 계약조건 하에서 시작한 현
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높은 물류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태창의 금강산 샘
물사업 등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3건의 투자사업 모두 수익성에서 커다란 문제
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 3건의 사업 모두가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심각
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수익성의 확보 이외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47)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민
간 기업들은 수익성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개별 기업이 고려할 수도 없고 고려할 필요도 없는 목표
를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거나 처음부터 정부
47) 최근 연예인들을 통해 중국 등지에서 일고 있는 소위 ‘한류(韓流)’의 경우를 예로써 설명해 보자.  
중국에서 공연을 가지기로 한 A라는 가수가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국공연을 기획한 것은 
아니며, 아무도 A에게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할 수도 
없는 것이다. A는 어떻게 하면 공연을 통해서 자신이 훌륭한 가수임을 중국인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최대한의 수입을 확보할 것인가 만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A의 노력으로 인해 공
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결과가 관련 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라든가 한중관계의 개선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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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최대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며 대내적으로는 절차의 간소화나 필요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수익성 우선주의는 앞에서 제시한 남북경협의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업의 수익성이 제대로 확보되
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호혜성의 원칙도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측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된
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투명성이나 일관성 원칙의 경우는 주로 
정부 차원에 해당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기업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일관성으로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 민간기업에도 적용
될 수 있는 원칙이다. 기업의 의사 결정과정이 투명하다면 수익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과정이 투명한 것이었다
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우선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일관성의 원칙도 지켜지기 어렵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지속되기 불가
능하며, 따라서 그 기업은 다른 형태의 결정, 예컨대 남북경협사업의 포기 혹
은 다른 사업의 선정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는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북한의 경제환경과 법‧제도‧정책 자체가 남북경협 사업이 수익성을 가
지기 어렵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남북경협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경협사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수익성 문제가 표면화
되는 경우는 추진중인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이는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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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관광객 숫자와 무관하게 2005년
까지 9억 4,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한 정액(lump-sum) 방식의 계약은 처음부
터 사업의 수익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사업이 착수되고 나
면 수익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 투자금액의 회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을 중단하기가 곤란한 것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명분을 찾기가 곤란한 것이다.
둘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분야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북
한경제 상황이나 남북경제관계의 발전 단계로 볼 때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익
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수익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교
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위탁가공교역 분야의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높은 물류비를 감안할 때 가급
적 단위 부피당 가치가 큰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 물류비가 제품의 부피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과의 협상시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단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계속해서 북한측의 
요구에 끌려 다니게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자세
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초기에는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대규모
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북한측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
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 규모에 대한 미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북한측도 우리 기업의 협상력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며 사업의 수익성과 북한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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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포괄적 상호주의이다. 상호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일방적인 대북 식량지원
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여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대북정책 방향이다. 실
제로 현 정부는 정부간 협력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서 이는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48) 물론 상호주의에
는 여러 가지 형태와 개념이 존재한다. 현 정부도 초기에는 엄격한 상호주의
의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나 점차 보다 느슨한 형태의 상호주의로 전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적 상호주의’라든가 ‘유연한 상호주의’와 같은 용어
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로 해석된다.
사실 상호주의는 많은 논란을 빚어오고 있는 사항이다. 현 정부는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는 입장이나,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엄격한 상
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엄격한 상호주의는 현
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남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체제유지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는 남한에게 
대가로 지불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상호주의
의 요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북 봉쇄정책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상호주의의 포
기는 무한히 일방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다. 만약 정부가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지
원을 지속하는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퍼주기’라는 논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일
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
48) 통일부. 2000. ｢통일백서｣.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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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는 경우 북한은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에 상응하
는 내부적인 개선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실행할 것이
기 때문이다. 북한이 식량지원을 하는 국제기구들이 이미 직접적인 지원보다
는 영농기술, 농기계 등 북한의 자구노력과 상응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포괄적 상호주의인 것으로 판단된
다. 사실 포괄적 상호주의와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신축적 상호주의와의 
차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가지 모두 학자에 다라 정의와 개념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축적 상호주의가 반대급부의 분야
와 방식, 시기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포괄적 상호주
의는 북한의 반대급부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서 정의하고 있는 ‘포괄적 상호주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신축적 상호주의’의 목표와 작용 메커니즘이 다소 모호했
던 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포괄적 상호
주의’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신축적 상호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49)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와는 무관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적 지원에 반대급부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 지
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에 나
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5년 6월 
이후 2000년까지 우리의 대북지원은 총 4억 7,657만 달러인데 반해서 국제사
회 전체의 지원규모는 16억 6,073만 달러로서 우리의 지원규모는 전체의 약 
49)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포괄적 상호주의’는 인도적 대북 경제지원과는 별도로 남한 정
부 주도로 추진될 대규모 식량지원 사업과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 사업 등을 북측이 채택
해야 할 정치‧군사‧경제적 조치와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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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상호주의를 기본방향으로 설
정하되, 인도적 지원은 이와는 별도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 남한의 대북지원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비교
(단위: 만 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계
남한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37,960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9,697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47,657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871 10,666 118,416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559 22,042 166,073
A/(A+B) (%) 80.7 4.5 15.2 9.5 11.6 51.6 28.7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1.
3. 남북경협의 기본전략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1) 대외관계: 다변화의 모색
남북경협은 국제적 관계 속에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경협 역사를 살펴볼 때 남북한 양측의 노력만으
로 남북경협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1988년 ‘7‧7 선언’을 계
기로 재개된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양자관계로 시작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가 발효된 1992년은 남북경협이 활발히 탐색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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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경협도 정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1994년 북
미간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경협은 다자간 관계의 틀 속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이미 이 시기부터 국제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제화는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국제화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남북문제는 본격적으로 국제화되었
으나, 남북경협은 아직 수동적인 국제화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욱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북미관계를 남북관계에 우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경협 역시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경협을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로 간주하기란 곤란하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남북경협은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
대 2000년 말부터 북한이 요청하고 있는 전력지원 문제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내부에는 남북경협을 남북한만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남
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적인 틀 속에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가 복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도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EU
도 북한과의 경제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
력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다변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
성화시키는 지혜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남북경협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국제적 다변화
가 유리하다. 아직 남북경협은 초기 단계에 있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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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경우 사회간접
자본 시설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
므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변화 전략 속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북경협이 남북한만의 문제
가 아니라 다자간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관련국들에게 
인식시키고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국제적 다변화가 유리하다. 
그동안 남북경협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급작스럽고 무리한 계
약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사업이 남북한이라는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추진된 
환경적 요인이 북한의 그러한 태도를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다자간 틀 속에서 실행되는 경우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내
용을 변경하기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경협에 비해 KEDO 경수로사
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도 다자간 사업이라는 데에서 한 요
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변화 전략의 토대 위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
는 경우 남북경협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다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
만 체계적이면서도 실현성이 있는 종합적 계획 수립을 국제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경제의 
안정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경협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북한이 세계 각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장은 어차피 대부분 남한이 될 것이므로 우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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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50)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본격적
인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그를 통해 세계 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세계 각국의 각축장이 될 상황
이라면 이미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대외개방은 물론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
을 통해 그만큼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지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
닌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국가나 기업을 
배제하고 남한만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북한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지원하기란 
불가능하며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남한 반입도 마찬가지
이다. 북한산 제품이 남한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다변화 과정에서 남한은 제외된 채 다른 국가들끼리만 북한 시장
에 진출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대북관계: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비교
우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명제이다. 그
리고 이는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기업들은 현재의 시점에
서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의 비교우위는 남북한 경
제 각각의 비교우위를 의미하며, 어떤 사업인가는 해당 기업이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분야, 그리고 남북한 경제가 처한 대내
50) 이러한 측면을 지적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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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환경 등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경협사업은 남북한 경제를 종합한 연계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남북경협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은 
남북경협의 진전과 북한경제의 회생에 따라 북한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경
우 경쟁력을 잃게 되며,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시각 하에 남북한 경제 전체의 연계비교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경협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을 통
해 남북한 경제가 점차 가까워지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비교우위는 남북한 경제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로서의 대외적인 비교우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계비교우위에 대한 고려는 정부 차원의 사업에서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일반 민간 기업들의 남북경협 사업에 있어서도 그 사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계비교우위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연계비교우위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민간 기업의 남북경
협 사업을 연계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한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의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
로 연계비교우위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연계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의 시점부터 연계비교우위에 대한 전략적 고
려를 바탕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지원이라면 연계비교우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
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부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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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지원이라면 멀지 않은 기간내에 사양산업화 될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공업 분야보다는 남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화학공업의 대북진출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도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부차원의 사업에서 연계비교우위
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함께 계획을 수립
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계비교우위라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겨
냥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대내관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
당국차원의 남북경협은 보다 확고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추진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심의와 동
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이라고 해
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지나치게 비능률적이라면, 주요
한 사업에 대해서만 국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남북경협 사업이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
적인 조건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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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 분열을 생산하게 된다. 최근 남북문제보다는 ‘남남 갈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록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을 밟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
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국민
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51)  
그리고 남북경협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
국이 보다 설득력 있는 장기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때 경협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남북경협의 발전형태: ‘위탁가공→투자→교역’
정부는 남북경제 관계의 진전과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
탕으로 각 단계에 적합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
서는 정책적 노력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
51) 만약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니까” 혹은 “보수층은 당연히 부정적일 테니까” 하는 이유에서 정부
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 모두 우리 국민이며, 당연히 이들도 정부의 정책방
향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토의와 논란을 거쳐서라도 국민적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에 소홀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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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의 진전 정도에 따라 투자 및 교역 확대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 실태 및 인프라 상황으로 볼 때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하
기란 곤란하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한에서 실행한 투자 3건도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거나 매우 어려운 위
기에 처해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역사가 10여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추진되
고 있는 대북투자 사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북한에의 투자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에의 투자가 활발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인프라가 개선되
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각종 법과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투자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북한내 판매 및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의 판매도 가능해져야 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경제난에서 벗어
나고 어느 정도 자생력 있는 성장 경로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단순교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 
반입과 반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
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 반출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북한 제품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농수산물과 같은 
일부 1차 산품을 제외하고는 남한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제품을 발견하기란 
어려우므로 대북 반입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교역의 확
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제하에 있어 남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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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데다가 유휴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손
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유인이 있으며, 우리 기업은 남한에 비해 저렴
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위탁가공교역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법과 제도 및 관행이 국제규범에 적합한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이후에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2) 이를 통해 북한산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남북교역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며, 대
외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위탁가공→투자→교역’이라는 남북경협의 발전형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
합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설득력 있는 남북경협의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도하에 단계적으로 위탁가공, 투자,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도 지속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52) 물론 위탁가공교역에 적합한 단계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투자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또한 현
실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위탁가공과 교역, 그리고 투자 모두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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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과제 
제2장에서 파악된 남북경협의 문제 가운데 상당부분은 부실한 남북경협 기
반에 연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경협 기반의 강화는 경협문제의 해결과 
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인 것이다.53) 남북경협의 기반은 제도적 기반
과 물리적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남북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문이라 하겠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물리적 기반은 경협의 구체적 사업을 지
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사업들과 맞물려 경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기반조성과 민간의 사업
은 부문별 협력의 틀과 공간적 전략을 함께 갖출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3) 현재 남북경협에 있어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의 취약성은 북한경제의 발전과 남북경협의 활성화
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은 북한의 낮은 대외교역 신
인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무역의 경우 계약이행이 극히 부실한 실정이다. 중국 길림성
과 북한간 무역에 있어서 계약이행 비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북한측의 무역통상구에서 부
당한 비용을 강요하거나 무역대금 지불을 연체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철도, 도로, 항
만, 전력 등 교통‧에너지부문의 취약성도 남북경협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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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반 강화의 목적은 사업의 리스크(risk) 감소, 거래비용과 물류비
용의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농업, 에너지, 
교통 등 각 부문별로 남북경협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경협사업 추진도 경협기반 강화에 도
움이 될 수 있다.54)  
<그림 5-1> 경협사업과 기반강화의 관계
경 협 사 업
제 도 적  기 반 물 리 적  기 반
부 문 별  협 력 의  틀
및  공 간 적  전 략
2.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 
1) 남북경협 제도화의 필요성
남북경협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표현
할 수 있다.55) 그동안 민간기업 차원에서 비공식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남
54) 예를 들면 남북한중심의 경협추진외에 국제적 협력을 통한 경협추진이 경협기반의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도 남북경협의 기반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5) 그동안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저해해 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남북경협의 확대에 소극적이며 본격
적 개방‧개혁에 부정적인 북한 당국의 정책과 북한의 투자환경을 열악하게 만듦과 동시에 교역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해 요인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 5장∙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97
북경협을 당국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데, 투자된 자금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방해가 될 제약요소의 제거를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56)
남북경협 제도화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의 예측가능성‧지속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측가능성이란 남북한이 어떠
한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하
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남북한간 합의를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손실이 초래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반 사
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규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측가능성은 남북한 당국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 우리 내부에도 해당된다. 만약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수시로 변해서 기
업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기가 곤란하다면,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속성이란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
기에는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회귀하지 못하도
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기
업의 대북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포
함된다.
효율성은 남북경협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남북한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
56) 북한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목적으로의 투자자금 배분을 
제약하는 요소들의 제거에 보다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Deok Ryong Yoon and Bradley 
O. Babson. 2001. "How to Finance North Korea's Capital Requirements for Economic Recovery". 2nd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Seoul.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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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남북경협과 관련한 남북한간 기구 또는 우리 내부적인 기구를 설립‧정비
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효율성은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재 남북경
협은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역에 있
어서 가장 직접적인 애로요인인 물류비 등 과다한 제반비용 소요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측가능성‧지속성‧효율성 등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측가
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이나 북한의 정책이 어떻
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
려운 것이다. 지속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북 사업의 효율성 자체를 논의하기
가 어려운 것이다. 지속성은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가
운데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은 
개념적인 분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측가능성‧지속성‧효율성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세 가지가 남북경협 저해요인의 해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효율성은 북한의 정책적‧경제적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다
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측면이나 경
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효율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
편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은 북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남북경협에 대
한 북한의 정책이 지속성 있게 전개되고 향후 변화 방향이나 예기치 않은 일
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과정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만큼 남북경협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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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화의 한계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나 제도화
를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 자체의 한계
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화는 북한의 정책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
무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도화는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호응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자세뿐만 아니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자신감, 새로운 생존전략의 모색 등 북한의 종합적
인 정책 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제도화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
으로 쉬운 과제가 아니다.
둘째, 부분적인 제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분야에 따라 북한의 필요에 의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제도화는 효율성이 떨
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남북한이 교
역 확대를 위해서 교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항만의 설비 
개량이나 항비 인하 등 실물 부문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신‧통행 
등 다른 분야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역사무소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화는 적어도 관련 분야의 제도
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북한이 초기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
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제도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작동을 원활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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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보여준 행태로 볼 때 북한이 제도화 장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지의 여
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예컨대 KEDO가 추진중인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우 북
한은 KEDO와 체결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간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한 일반원칙 및 
지침에 관한 양해각서’ 제II절 제6항에서 매년 임금 인상률은 2.5%를 상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6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넷째, 제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화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및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능력이다. 만약 북한의 투자환경이 충분히 매력적이라
면 설사 제도화가 미흡할지라도 우리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을 할 것이다.57) 
또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우리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실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남북경협은 정체상황을 면하지 못할 것
이다. 따라서 제도화는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
일 뿐이다.58)
다섯째, 우리측의 제도화 작업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민간 차원에
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그리
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 왔
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경협 자체가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이
57) 시장화와 국제화가 불충분했던 중국에 개방초기부터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한 것은 대규모 내
수시장이 갖는 투자매력 때문이었다.
58) 물론 이것이 제도화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인 것은 분명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대북 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이 논의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선 금융‧세제상의 지원의 경우 대북 사업이라고 해서 특정기업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 제공의 경우 정부는 사업분야마다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 요구에 의해 습득된 
특정 기업의 대외비 사항이므로 정부가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
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보다는 남북경협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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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우리 내부적 제도화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
한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은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제도적 기반의 구축방안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앞에서 논
의한 예측가능성‧지속성‧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이미 지적한 바
와 같이 이 세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제도
화 방안 또한 반드시 개별 항목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도화 과제는 남북경협에 초점을 맞춘 과제이다. 즉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있
어서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제도화, 예컨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
안법’ 간의 상충되는 조항의 정리 문제 등도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1) 대북관계
① 예측가능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등이 필요하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거래에 관한 규정과 관행도 상이하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추
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의 남북경협에서 납
기지연이나 제품불량 등과 같은 계약 불이행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
으며, 이는 남북경협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이 2001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민간기업들이 대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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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애로사항 가운데 계약 불이행(20.9%)은 사업파트너 
선정 및 접촉의 어려움(25.2%) 다음으로 커다란 애로사항이 되고 있으며, 노동
력 관리의 어려움(16.5%)이나 과도한 물류비(15.7%)보다도 시급한 사안으로 
나타났다.59)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 
남한이나 북한의 상사중재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한 전례는 전무한 실
정이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재기구를 이용하기보다
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
는 경우 북한측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해결과정과 그에 다른 손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것이므로 계약 불이행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남한의 기업도 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기구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은 ‘상사분쟁에 관
한 합의서’를 통해 ‘남북중재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과 관련하여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와 마
찬가지로 남북한간에 합의된 바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신변안전보장협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국가의 국민의 다른 나라에 입국‧체류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신변안전보장
을 해주는 일은 없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더욱이 체류자가 그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체류국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며, 이는 체류국의 기본적
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변안
전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며 ‘통행협정’ 및 ‘동서
독 기본조약’ 등을 통해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
59) 한국개발연구원. 2001.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1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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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마찬가지이다.60)
셋째, 남북경협을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
가 있다. 남북교역은 2000년에 명목상 4억달러를 상회하였으나 국제적인 무역
규모로 보면 아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WTO
의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는 이의 제기는 없는 상황이다.61)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민족내부거래로서 국제통상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국제사회
의 의의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비해서 남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WTO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에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
라는 점을 조문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오히
려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이미 남북한은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경협이 민족내
부거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키는 동
시에 향후 남북한간에 체결되는 모든 경제관련 합의서에서도 민족내부거래라
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이해당사국
들은 물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민족내부거래의 당위성에 대한 외교적 설득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노력에 있어서는 이 안건만을 설명‧논의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남북관계의 진
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민족내부거래 측면을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2)
60) 자세한 내용은 백학순. 1999. “신변안전보장협정”. ｢통일경제｣ 통권 제56호. 현대경제연구원. 참조.
61) 남북한 무역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GATT 1조에 따라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
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미국과 같은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통일
IT포럼 벤처 로 그룹. 2001. ｢벤처기업 남북경협 성공전략｣.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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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속성
남북경협 제도화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운영, 환결제의 
정착,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등이 주요 과제이다.
첫째,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여러 분야
에서 공식화‧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협의
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공식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협상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협상하는 것은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남북한은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2조에서 ‘남북경
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합의에 입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비 상설 조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시
적으로 운영되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단계에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형식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시킨 형태인 ‘남북경제사무소’ 혹은 
‘남북경제대표부’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제사무소’는 남
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방 지역인 평양과 서울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
경협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
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논의한 ‘남북중재위원회’나 다른 경제부문에서의 위원회는 경제
62)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UN의 지지를 확보한 후, 그를 
바탕으로 WTO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철, 이성봉. 2001.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의 보완 과제”. ｢통일경제｣ 11‧12월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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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남북경협에 
관한 당국간의 최고 협의기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7조의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
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위원회에
서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환결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한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의 가서명을 통해서 청산결제의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청산결제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청산결제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서 합의된 사항이며, 1984∼1985년 5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경제회담에서 부분
적으로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기도 하다. 1984∼1985년 당시는 남북한간 경제
교류가 없었던 시점이었고, 1991년은 남북경협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
는 시점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오랫동안 청산결제를 사용
해 본 경험이 있고, 청산결제제도는 계획경제의 특성에도 부합하며, 청산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경화보유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북교류가 거의 없던 
시점에서 청산결제의 도입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판단
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한이 북한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 수출시장으
로 부상할 정도로 남북교역 규모는 확대되었다. 또한 직접 송금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 환결제 체제는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제
도를 도입하는 것은 직결제 체제를 갖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요소
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63)
63) 첫째, 이것은 북한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 청산결제제도 자체가 계획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북한 내에서도 이미 무역의 분권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결제의 도
입은 북한경제의 ‘제도적 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환결제
에 따른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의 남북경협을 통해 환결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
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환결제를 청산결제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다
고 환결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 청산결제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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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현재의 남북경협 상황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결제의 정착이 보다 중
요한 과제이다. 물론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방식도 
병행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청산결제의 대상은 축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직접적인 환결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북한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가 필요
하다. 물론 이것은 경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는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 원칙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북한산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위조 증명서가 상당 규모로 유통되고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가 중
복‧누락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4) 또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서 1999년까지 적발된 위장반입은 총 24건에 금액은 
86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세관검사의 강화는 통관지연으로 이어져 물류비와 창고료 등
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대북 교역의 채산성 악화 및 유통질
과 북한 현지기업과의 거래는 당연히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이나 대북투자자금의 송금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산결제의 대
상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품질이나 가격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반입기
업은 남한의 청산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므로 북한측은 무리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남북한 
해당기업 사이에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기업에
게도 최대한의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납기를 준수한다든가 하는 유인이 
반감될 것이다. 다섯째, 재정부담의 문제이다.  남북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남한은 매년 상당액
의 지불유예(swing)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재정자금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의 경제적 능력 및 일반 국민의 동의가 요구된다.  여섯째, 청산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 소요된다. 과연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된다. 일곱째,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환결제를 요구하고 경쟁력을 결여한 상
품에 대해서만 청산결제를 이용함으로써 청산계정의 운영 자체를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64) 1997년의 경우 2,048건 중에서 동일번호는 최다 38개(남포대외상품거래소)가 발견되었다. (한국
무역협회. 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종합건의｣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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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저해로 이어져 결국 남북교역 참여의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
서 남북한 당국간 원산지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인천과 북한의 남포에 각각 원산지 
확인창구를 설치하고, 두 창구간에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원산지 증명
서를 송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확인창구가 제
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창구간의 직접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효율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 육상 운송로의 확보, 표준계약서의 작
성 등이 필요하다.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이 불가능함에 따른 추가비
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교역을 상담하거나 진행중인 위탁가
공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도 북경 등에 
가서 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측 전화회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화에 애로를 겪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판문점 등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
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역을 주된 업무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나 ‘남북경제사무소’로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육상 운송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간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상운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
인이 되고 있다. ‘물류비 과다→물동량 확대 제약’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남포 항로의 경우 20ft당 편도운임이 850∼900
108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달러로 인천-천진(250∼350달러), 인천-단동(600달러), 인천-홍콩(500달러) 등 
일반적인 국제시세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
비용은 생산원가의 약 40% 및 판매가격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
북교역의 무관세 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며, 특히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물류비
용 부담이 커져서 컬러TV의 경우 임가공비는 총매출액의 6.6%인 반면 물류비
는 11.2%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물류비용이 채산성 확보의 가장 커
다란 애로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5) 이와 같은 과다한 물류비용
의 주요 원인은 교역량 부족, 긴 운항일수, 높은 항구사용료 및 컨테이너관리
부실 등이라 할 수 있다.66)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물류 운송을 위한 육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단
기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다. 경의선 철도나 도로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내에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연결교통
망과 더불어 북한 지역내의 도로‧철도망도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로확보 외에도 접경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북한측이 물류 운송을 위한 육로 개설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
다. 그러나 육상 운송로의 확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중간단계로
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해상운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북한측과 거래를 위한 계
65) 홍순직. 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통일연구원. p12.
66) 첫째, 교역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소석율은 37.7%에 불과하며, 소석율이 80∼90%가 
되는 경우에야 국제시세에 맞는 운임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운항일수가 지나치게 길다. 인천-
남포의 적정운항일수는 왕복 약 6일이나, 실제로는 약 13∼14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평균 7일에 
달하는 체선기간이 물류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 체선의 가장 큰 원인은 
남포항에서의 입출항 수속 지연 및 잦은 크레인 고장 및 단전 등으로 컨테이너 하역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셋째, 남포항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  현재 남포항 사용료는 2,500톤급 
선박의 경우 약 9,500달러로 중국 다롄(大連)항의 3,500∼4,000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형편이
다.  넷째, 컨테이너 회수에 평균 100일이 소요되고 이중 약 10%가 분실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호. 2000.11.27.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남북경협 추진방안­남북한 물류체계 개선방안”. ｢남
북경협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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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작성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과 북한이 사용
하는 양식이 서로 다르며, 우리의 사용 용어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다양화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나 기관의 해석 및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서 혼란을 빚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내관계
① 예측가능성
남북경협의 제도화와 관련한 우리측의 과제로서 첫째, 정부는 대북 경제정
책도 경제정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경제적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경제정책이란 민간 경제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틀이지만,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규정된 시
스템 하에서 민간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67) 
대북 경제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대내 경제정책과 동일선
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대북 경제정책의 경제정책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북 경제정책은 크게 보면 대북‧통
일정책의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대
북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대북 
경제정책의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특정사업의 진행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거나 지나친 홍보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68)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
67) 만약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니까 선택을 바꾸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가 그럴 만큼의 정보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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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북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민간의 대북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여부는 결정된 정책 
하에서 개별기업이 경제성과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설사 무리한 결정이라고 해도 이는 제도적 장치로 해결해야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현재 각 부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정책이라
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경
협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도화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것은 정
책 담당자들의 명백한 인식과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굳이 제도화 과제와 연결시킨다면, 대북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거나, 국회에서의 토의과정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정책 형
성과정에서 민간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
는 것 등도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측의 두 번째 과제는 남북경협의 예측가능성 확보측면에서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분야에 어
떤 형식으로 대북 진출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의 청사진에 대해서 일반에 알려진 바가 
68) 예컨대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현대라는 민간기업의 노력과 과감한 결단에 의해 
성사된 사업이다. 물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긴 하였으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정부가 스스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9년 발간된 ｢98 통일백서｣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절(節)로 다루고 있
는 실정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실패로 귀결된다고 해서 ‘햇볕정책’ 자체가 실
패한 것은 아니듯이 개별 기업의 사업을 정책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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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물론 남북경협의 청사진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관
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북한경제의 남한경제 편입을 전제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남북
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하에서 체계적인 대북 진출계획을 작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에는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경협 현실과 우리 기업들의 능력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지속성
남북경협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경분
리 원칙도 일관성 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파기되는 경우 
남북경협의 위축은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도 크게 경색될 것이다. 그리고 기
본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경협의 발전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정경분리 원칙도 남북경협의 활성
화에 매우 긴요한 요소이다.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분
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
이다.69)
그리고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원칙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성격상 대규모의 재원이 소
요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
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70) 물론 기금 사용 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69) 물론 이러한 정경분리원칙은 이산가족상봉문제,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이 타 부문의 지원과 병행
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최근의 ‘포괄적 상호주의’개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의미
하는 정경분리 원칙은 순수한 경제차원의 협력사업이 정치군사적 고려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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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래 기금 
설립의 목적은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추경 등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금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 또한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정부는 각종 기금을 가급적 통폐합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제관계가 거의 없던 시절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라
도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정된 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대상
사업이 남북관계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지원 조건 또한 유리하게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경협이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
협력기금의 지나친 사용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협력기금이 매우 유용한 분야는 많이 있다. 예컨대 인도적 지원이
나 학술‧문화교류 지원, 이산가족 상봉지원 등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며, 그 필요경비 또한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
업들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경협 사업은 예측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요경비 
또한 매우 큰 것이므로 이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이
다. 더욱이 당국의 대북 지원이 ‘퍼주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실에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국회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
북 정책 전반에 걸친 비판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속도론 논쟁이나 제공 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71) 역시 국회를 거
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 중앙일보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2001년 6월 11일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료‧식량‧전력지원에 대해 과반수(56.4%)가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중앙일보 2001.6.12.)
71) 2000년 9월 22일 통일부의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
감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44%가 제공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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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차원의 경협사업들이 국회의 논의를 거쳤다면, 그만큼 비판적 견해
가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은 비경제적 분야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에 
사용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협력사업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
는 경우,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긍
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경협 물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이나 북한주민의 구매력 수준
을 감안할 때 우리가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부에서 소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상품의 해외판로
도 크게 제약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상품의 남한 반입이 
중요한 판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들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확보한다면, 그만큼 
남북경협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정부 조
달물자 중에서 부분적으로 북한상품을 우선적인 조달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우리의 수입물량이나 국내 작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하는 방안이 있
을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국내제도의 적용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개발 우선’의 논리에 의해 무시‧간과되
었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최근에 와서야 인식하고 있다.  환경을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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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진행한 결과, 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사업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나, 잘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
이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과거 환경 문제를 소홀히 했던 문제를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면서도 대북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도외시한다면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남북경협 사업에 있어서도 국내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효율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남북경협 관련기구의 정비, 남북경협관련 정보공유 체
계의 구축,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관련 정책개발, 민‧관간 
역할조정 등을 이유로 부처별로 협의회‧위원회 형식의 각종 민‧관 협의체를 
설치‧운영 중이나, 협의체 상호간에 일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되어 있다. 그리
고 이것들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공식기구와의 연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중복위촉 사례도 발생하고 있
으며, 일부 협의체의 경우는 현재까지 발족 직후 1회 개최에 그치는 등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부처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
대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경우,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들이 
다른 분야의 협의체와의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공식기구와 부처별 협의체간 역할 및 
연계체계를 조정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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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남북경협 관련 부처별 민‧관 협의체 현황









남북간 산업분야 교류협력 
정책 조정
경제 4단체 등
정보통신 남북협력 추진 
위원회 (정보통신부)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정책 심의
현대아산(주), 삼성전자(주) 등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통일부 주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족된 재정경제부 주관의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정비 
문제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사항인 경제협력교류 부문과 중첩되며, 구성원이 장관급이라는 점을 제
외하고는 구성부처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어 있다. 
<표 5-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와 ‘남북경제협력 추진회의’ 비교
구  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경제협력 추진회의
기  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남북경협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심의, 이
행실태 점검, 관계기관 협의‧조정




차관, 외교안보수석, 국정원차장 등
재경부장관(의장) 통일‧산자‧건교부‧기
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 국정원장, 안건
과 관련 있는 부처의 장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합의된 사
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
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116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따라서 중복되는 두 기구의 정비는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정비 방안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남북경제협력추진회
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관련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
려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부족이다. 그러
나 정부가 대북 사업이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
간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높지 
않다. 사업마다 제각기 분야가 다르고 추진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보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종의 업체간에 대북 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분
담하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72) 
예를 들면, 완구협동조합 같은 기구에서 남북경협 정보창구를 개설하고 회
원기업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일부로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소요자금
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추진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조합 및 회원기업들에
게 제공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 자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
구를 설립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가 능력도 부족하므로 정부는 초기 설립단
계 및 운영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인력을 지원하며, 
초기 설립비용의 일부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
7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종의 업종이어야만 개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가 비
슷하다. 예컨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반도체를 하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크게 다른 것이다. 둘째, 비용의 분담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획득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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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경제
협력사업자와 경제협력사업 승인의 경우 민간 기업들은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
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경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
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시행시에 다시 협력사업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협력사업자 승인
은 특정 협력사업을 시행하려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시에도 협력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73) 따라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반출입 승인권의 위임, 대북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의 완화,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의 축소 등 기존 남북경협이나 국내 경제질서에 왜곡이 초래되
<표 5-3>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률 현황
명칭 (제정년도) 주      요      내      용
외국인투자법 (1992) 합영법의 후속법으로서 완전한 호혜의 원칙에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합영법 (1984) 공동출자, 공동경영, 출자비율에 따른 소득분배 
합작법 (1992) 공동투자하되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담당, 투자분에 따라 이윤배분
외국인기업법 (1993) 외국인기업의 설립과 경영, 해산과 분쟁해결
외국투자은행법 (1993)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운영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1993)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규정
토지임대법 (1993) 토지의 임대방법,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토지임대료, 토지이용권의 반환 
자료: 통일부, 2001.
73) 실제로 2000년 7월말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 39건, 협력사업 승인 18건이 이루어졌으나 양자간에 
승인신청 내용이 다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국무역협회. 2000.9.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
정부 종합건의｣.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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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1년 10월에 대북교역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부가 취해야할 시급한 대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교역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34.8%)’였다.74)    
한편 우리측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북한측의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
이다. 남한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협력사업 추진과 북한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감안하여, 북한의 대외교역 및 투자에 관련한 법률 
및 제반 규정을 국제관행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강화 
1) 물리적 기반의 강화 필요성
남북경협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물류‧통신기반과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고 할지라도 물리적 기반
이 부실하다면 남북경협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
협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요인 가운데 하
나로 부실한 교통‧통신 인프라와 전력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물리
적 기반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기반
의 강화를 통해 남북한간 물류비용이 감소될 경우, 민간사업의 채산성 확보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74) 한국개발연구원. 2001. 전게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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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 
물리적 기반(인프라, 에너지, 수자원)의 단계적 강화를 위해서는 교역, 통행
과 관련한 기초적 교통인프라(연결교통로) 및 통신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교통‧통신인프라의 단계적 구축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남북간 
연결교통망을 확충하고 교류거점지역의 배후교통망 및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서독간의 육로수송체계 구축을 위
해 서독정부가 통행비 및 조세 지원, 교통로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였
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연결 및 교류거점지역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석탄 및 석유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의 연계
를 고려하여 경의선, 경원선의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주요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측면에서 장기
적으로는 생산시설의 재정비(비효율적 중화학공업시설 정비), 연료원의 교체
(석탄→석유, 천연가스)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협의 발전단계에 따른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물리적 기반시설은 남북경협의 기본전략으로 제시된 민간경협의 단계적 발
전전략(위탁가공→투자확대→전면적 자유교역의 순)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확
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탁가공기에는 물자수송과 관련된 부분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투자확대기에는 공단 및 관광단지 등의 특구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전면적 자유교역기에는 광역교통‧통신망, 대
형 에너지 생산시설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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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북교역 물류비가 통상적인 물류비와 동일
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기항로 개설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선
박회사의 운임적자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75) 
이와 함께 정기항로가 기존항로와 함께 남북한 국적 선박의 직항이 가능하도
록 북한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요 
항만시설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
한 남포항의 하역설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기운항, 항비 인하, 선하역 우
선권 등을 확보한다면, 체선기간의 단축 및 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물류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게차 등 부두하역 장비에 대
한 지원이나 준설에 대한 지원 등도 단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76)
또한 단기적으로 육상교통로 확보와 함께 육상연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지
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남북한의 지역적 연계 강화를 위해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종합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물리적 기반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류회사의 난립 및 부실
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업체 선정 및 관리를 공공재적 관리 차원에서 엄격하
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물리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
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협의 발전 단계별로, 그리고 교류부
문별로 양 부문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5) 그러나 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일부 항로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특혜 시비가 우려되며, 지원
이 장기화 될 경우 국제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76) 북한의 항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김학소. 2000.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
안”. ｢통일경제｣ 8월호. 현대경제연구원.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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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남북 민간경협의 발전과정에 따른 물리적 기반의 조성
위탁가공기 투자확대기 전면적 자유교역기
주로 항만수송과 거래에 필
요한 교통‧통신시설 확충 
(직항로 개설, 항만시설 보





웨어 단지 등 경제특구중심의 
국지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인
프라 투자
제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남북간 육상연결교통로 확장 
남북간의 통행, 통상,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광역 교통기반시설 확충
거점도시 중심적 인프라 지원
주: 현재 남북간의 경협은 위탁가공을 위주로 하여 제한된 형태의 투자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정부간 합의한 4개 경제협정이 실천되면 본격적인 투자확대기 단계로 이행할 것
으로 예상됨.
 
4.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산업부문별 과제 
앞에서는 남북경협 전반에 걸친 제도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의 기반강화 과
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남북경협의 단계(단기 및 중장기)별로 주요 산
업부문에서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과제들을 검토하였
다. 이러한 과제들은 다음 장에서 제시할 실천계획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1) 부문별 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 검토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현재 북한측이 어떠한 경제발전 계획과 
투자수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어떠
한 투자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
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2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1)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난 투자수요
최근 북한은 ‘중공업 선행발전과 농업‧경공업 동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설정되었던 경공업, 무역, 농업제
일주의 방침에서 선회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 및 철도운수 등 북한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공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농업 및 경공업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설비의 가동률제고, 새로운 
기술도입,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산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77) 북한은 공
식적으로 경제회복에 필요한 분야로서 농업, 전력, 금속부문을 언급하고 있으
며, 4대 주력산업으로서 석탄, 금속, 전력, 철도78) 등을 설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개발의 투자재원을 외자유치나 남북경협을 통해 확보하
려고 하고 있으며 수출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특히 가공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대외 경제교류확대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갑문법에 의거 갑문
이 있는 항구중심으로 임가공단지 조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IT)산업과 전자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를 표명하고 
있다.79)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후발 개도국의 발전전략으로 IT산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12월부터 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전자
77) 최근 북한은 ‘신사고’ 경제전략을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방식과 기술개건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독립채산제, 지방경제단위의 직접무역 공식인정 등 실리추구 
경제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78) 북한의 철도운수부문 예산‧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은 전년 대비 6% 증가를 보였으며 1999
년에는 1998년 대비 10%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 수치는 전력공업(15%)에 이은 북한의 석탄공업, 
금속공업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로서 1998년, 1999년에 철도부문 신규 건설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철도부문 예산편성은 전력, 석탄기간산업 부문 예산이 대
폭 증가하였으며 철도부문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최근, 북한은 철도시설에 대한 대대적
인 개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북한 철도성의 김목재 부상(副相)은 1999년 철도
성의 중점 사업이 철도신설 건설이 아닌 노후부속물 교체 및 철길보수라고 밝히고 있다. 
79) 북한은 이미 1988년에 2000년까지 전자, 정보, 생명, 신소재, 에너지, 해양 및 기상, 원자력의 7대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도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보분야의 경우 2000년까지 전국적인 전산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춘근, 김계수. 2001.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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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e-mail)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최근 정보화와 관련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80) 북한이 1990년대 후반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요청한 투자
희망사업들 가운데에서도 컴퓨터 조립공장, 가전제품 공장 등 수출을 겨냥한 
기계전자부문의 사업이 2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참조). 
<표 5-5> 2000년 및 2001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연  도 주      요        정      책
2000 ∙국가의 강성부흥을 위한 경제적 토대 구축∙전력, 석탄, 기초화학공업, 철도운수, 농업생산 부문 집중개발   
2001
∙새 시대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건설
∙전력, 석탄, 철도운수 집중개발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에 기초한 경제운용방법의 개선
∙경제전반의 현대화, 생활개선을 위한 경공업 육성
∙국제적 경제관계 개선 및 국제기구사업에 적극 협력    
주: 북한이 그동안 추진한 인민경제계획은 아래와 같은데, 현재는 이러한 인민경제계획의 내용
을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54∼1956년: 전후복구계획기간 1957∼1960년: 5개년 계획기간
1961∼1970년: 제1차 7개년 계획기간 1971∼1977년: 6개년 경제계획기간
1978∼1986년: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1987∼1993년: 제3차 7개년 계획기간
자료: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33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공업의 생산정상
화를 통한 경제회생과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남한의존
적인 북한경제의 회생은 도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외부 투자 유치와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에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무역결제
망인 ‘스위프트(SWIFT)’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무역시장 참여에 적
극성을 보이고 있다.81) 그리고 2001년 3/4분기까지 북한의 경제대표단 초청 및 
80) 중국 심양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실리은행(www.silibank.com)은 2001년 12월 1일부
터 외국인과 북한주민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연합뉴스 2001.12.3.)
81) 북한이 전세계 194개국 7330여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SWIFT에 가입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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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했다는 사실도 북한이 대외 경제협
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82)
<표 5-6>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주요부문별 투자 및 지원항목
구    분 필  요  사  항 북한당국의 투자 및 지원 요청사항 
농수산업
∙농기자재, 비료 확보
∙경지정리, 용수확보  
∙수산시설 현대화
∙UNDP, FAO등과 공동으로 농업 및 수산업
부문에 대한 국제적 투자 희망
  ­농장 및 연안양식장개발
  ­농업 및 수산업부문의 기술개발








  ­노후시설의 교체
  ­송전탑, 전주 보수 및 추가건설
  ­컴퓨터 통제장치 등
∙북한은 전력 50만kW를 남한측이 송전해줄 




∙석탄 채굴을 위한 전력확보




  ­기존 화력발전소 완전가동에 연간 1,450
만톤 소요
  ­현재 남한내 비축탄은 약 1,000만톤
교  통
∙노후철도의 정비 및 확장
∙도로의 포장 및 확장
∙노후 항만시설 확충
∙나진‧선봉지역 배후 도로망 확충 
통  신 ∙전화보급 확대 및 통신망 현대화 ∙나진‧선봉지역내 전화망 확충
제 조 업
∙기존의 중화학공업구조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소비재 등 경공업부문 강화
∙외국 투자참여 희망업종: 섬유의복, 신발, 
음식료품, 전기전자, 정밀기계(자동차), 화
학, 고무, 유리, IT산업
∙대일수입 희망품목: 건설기계부품, 여과기, 
중고타이어, 중고가전품 등
∙위탁가공희망업종: 봉제가공(양복, 아동복, 
잠바, 방한복, 스포츠의류 등), 전기전자제
품(컴퓨터, 전자부품)
∙대일합작 희망품목: 제강, 제철, 전자제품등
주: 북한당국이 중국에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dprkorea.com 범태평양조선민
족경제개발촉진협회)에서는 북한당국이 광고, 영화제작, 김치공장, 라면공장, 정보기술산
업, 샘물공장, 통조림공장, 칠감, 건축 및 설계, 제약공장, 닭공장, 신발공장 등의 사업분
야에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은, 북한의 주요 대외지급결제 동향이 서방세계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디지털
타임즈 2001.11.9.)
82) 통일부. 2001. ｢북한동향｣ 9.2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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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및 외국의 투자수요
우리측으로 볼 때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낮은 임금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겨냥한 제조업중심의 투자수요와 임가공 교역수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물류 등 비제조업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의 수요를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도, 기술수준, 투자규모, 공사
기간 및 자금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경공업 위주의 사업에 진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경공업 또는 부분적으로 중공업 중심의 사업진출
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교역부문 수요는 아연, 마그네사이트 수입 등 주로 광물자원 
수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섬유 등 일부 소비재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83) 2001
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북한의 무산광산투자관련 세미나는 북한의 지하자원 
광물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84) 북한의 대 유럽연합(EU)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다이아몬드, 마그네시아,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 
컴퓨터 입출력장치, 신발 등인데, 의류와 다이아몬드의 경우, 위탁가공형태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EU가 북한 위탁가공제품의 
주요 시장임을 알 수 있다.85) 
외국기업들의 투자부문 수요는 나진‧선봉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인프라, 관광개발 등 비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86)
83) 북한산 아연의 경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외국업체들간에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뉴스｣ 2001­21호; ｢한국철강신문｣ 제619호 인용) 
84) 일본 재계의 對北 창구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2001년 10월 30일 동경에서 ｢무산 철광산 현황
과 투자기회｣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UN 개발계획(UNDP) 후원하에 금
년 7-8월에 걸쳐 무산 철광산을 시찰하기 위해 방북한 UN 실태조사단 (Fact-Finding Mission)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산광산은 북한 최대 철광
산으로서 철(Fe) 품위 24%로 22억톤의 확정광량을 보유하고 있고, 2000년 철광석 생산량은 300만
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2001.11.26. ｢북한경제정보｣.)
85) 자세한 내용은 김삼식. 2001. “북한- EU의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xter_23.php3 참조.
86) 농림수산업(15건), 유통소매업(14건), 운수 및 건설‧부동산(14건), 호텔 및 관광서비스(13건) 등이
며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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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단계별 북한 투자 유망업종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금    속
주물, 배관자재(주철관), 




철강(판재,선재 등 소재분야의 
일관 생산시설), 비철금속(제
련, 정련), 특수강
기    계
농업용기계(경운기, 이앙




크레인, 로우더, 도저), 프레
스
연삭기, NC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베어링, MRI 등






















복사기, PC 및 주변기기), 소
형모터, 무선호출기
VCR, 이동전화단말기,  2차전
지, 중전기기(변압기, 발전기, 
전선)






‧합성고무 등 유도품의 일관 
생산설비), 화학비료, 촉매
건 자 재
콘크리트파일, PC관, 흄관, 
레미콘, 아스콘, 위생도기, 













제    지
박엽지(담배용지, 식품포
장지용), 라이너지, 골심지, 
골판지상자
신문용지, 백판지, 백상지, 아
트지, 크라프트지, 펄프
음식료품
육가공, 수산가공, 제빵, 
장류, 두부류, 과즙음료, 
먹는샘물 등
식용유지, 유가공, 제분, 제
당, 서양제과, 라면, 커피 등
식품첨가물 
주: 단기는 (시범적 투자단계), 중기는 투자보장 단계, 장기는 남북경제공동체단계  
자료: 한국산업은행. 2000. ｢北韓의 産業 (要約)｣. 
제 5장∙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127
<표 5-8> 주요 국가의 대북교역 및 투자수요
국    가 대북수입 대북수출 투자사업













∙관광개발: 중국-북한 연계관광 
개발 및 호텔 등 관광시설 투자
∙수출가공업, 무역업
∙운수업
일    본
∙수산물 
∙의류 
































∙나진항을 환적 항구로 활용
∙관광분야 협력 
∙경공업 부분의 하청생산, 비철금
속‧철금속의 생산 및 가공분야
∙TSR과 경원선 연결사업














자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2001. ｢한국과 북한: 러시아 경제의 가능성｣. 
      배종렬. 199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나진-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포럼. [Online]. Available: http://www.nkef.re.kr
      김삼식. 2001. ｢북한- EU의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이러한 북한내외부의 투자수요와 북한의 각 부문별 실태 등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이 주요 산업부문별 세부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과제
의 검토에 앞서서 각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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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업부문의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북한에서는 1995년이래 식량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식
량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01년 북한은 최악의 가뭄과 홍수로 인해 북
한의 농업생산량 가운데 90%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세계식
량계획(WFP) 대표는 2002년 1월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인도주의 지원협력사무국이 2001년 9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의 현지조사 결과 밀, 보리, 감자 등 초기 곡물 수확
은 작년보다 35∼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
면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국하고 2001년도에도 약 56만톤 이상의 식량이 절
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7)  
이러한 북한 식량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업부문의 제도개혁 미흡과 농업생산
의 물적 토대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했다고 
하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비료, 농약 등 투입 기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고, 
관개시설 등 인프라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농업지원은 통일부(남북협력기금), 농림부
(농업기술 및 전문가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기타 복지단체 등 정부 
및 국내 NGO,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9∼2001
년 3년간 총 65만 5천 여톤의 비료를 지원한바 있고, 2000년에는 50만톤의 식
87) 독일의 대북지원 비정부기구(NGO)인 `휴미디카(Humedica)'는 최근 발표한 북한 기근보고서에서 
“북한의 상당지역이 150년만의 가뭄과 홍수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농업생산량의 90% 정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WFP는 북한이 올해 식량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81만t의 국제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도록 호소했다. (연합뉴스 2001.9.21.) 
그리고 2002년에도 61만t의 원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11.29.) UNICEF와 
WFP에 따르면 현재 북한 어린이의 6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7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30%가 빈혈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01.10.10. ｢V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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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바 있다. 그리고 2001년에도 정부보유미 30
만톤과 옥수수 10만톤의 지원이 계획된바 있다. 민간단체들은 주로 옥수수, 감
자, 축산, 산림부문 등에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9>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단위: 만 톤)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총수요량 576 576 578 541 548 479 477
총생산량 443 388 345 349 422 292 257
부 족 량 133 188 233 192 126 187 220
절대부족량
(수입량‧지원분 제외)
50 139 128 88 59 57 56
주: 1) 수입량에는 상업적 수입량과 우호조건의 수입량, 긴급지원량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과 2001년도의 총수요량은 1인당 1일 배급량을 최소 칼로리 필요량의 
75% 수준인 458g을 기준으로 한 것임(WFP 권고량은 하루 600-800g)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01. ｢VIP Report｣. 10월 16일호. [Online]. Available: 
http://www.hrizine.com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재배기술관련 협력 종자, 기술, 자재 868
남북농발협 감자재배 지원 씨감자 -
우리민족서로돕기 축산지원 및 결연사업 젖염소, 종자 등 444
월드비젼 한국 수경재배기술 및 자재 지원 기술, 자재 798
한국이웃사랑회 우유생산 지원 젖소, 유가공 설비 354
한국 JTS 식량증산 지원 종자, 자재 539
수목보호연구회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 기술, 자재(협의중) -
평화의 숲 산림녹화 지원 묘목, 자재 -
자료: 통일부. 2000.9.13. 보도참고자료. 
김영훈 외. 2000.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p16-2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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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산물 교역은 1991년 1,240만 달러에서 2000년 9,783만 달러로 9년 
동안 약 7.9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1.2%에서 2000년 22.9%까지 상승하였다. 지금까지 농림업 분야에서 
승인되어 추진된 상업목적의 대북 투자사업은 두레마을 합작농장 등 3건이나,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현대아산의 온정리농장 공동영농사업만 계속
되고 있으며, 두레마을과 백산실업의 농업협력사업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
태이다. 
북한정부와 UNDP는 현재 공동으로 ‘농업복구와 환경보호 계획(AREP)’을 
추진중에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AREP 계획(1998∼2002)은 투입물재 확
보 프로그램,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산림과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원과 능
력 배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지원 요청액으로 계획기간(199
8∼2000년)동안 3억 4,400만 달러를 설정하였으나, 2000년 초까지 외부지원이 
1억 2,8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수산업은 주로 원근해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선 및 관련 장비
의 노후와 유류 부족 등으로 수산물생산량은 침체되어 있다. 태영수산과 미흥
식품 등 일부 국내기업이 가리비생산 및 양식 등 수산업부문의 협력사업을 추
진하였지만,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다. 현재 동해안에서의 공동어로 등이 민간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산업부문의 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매
우 현실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남북한은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어업 협력 및 동해어장 공동 이용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바 있는데, 이것 역시 양측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88)
88) 북한측은 제4차 및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간 어업협력회담’을 공식 제의한데 이어, 
북한 동해 어장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01.11.15. ｢
VIP Repor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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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대북 수산협력분야 추진현황
구    분 남한측 업체명 북측 상대회사 설립회사명 추진현황
어선어업
(공동어로)
(주)H 광명성총회사 풍어수산물합작회사 사업승인불허
전어총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사업신청서반려
(주)A, C사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보   류
양 식 업 T수산,L상사 나진바다가양식사업소 나진수산합영회사 답보상태
수산가공업 M식품 조선철산수산총회사 조중합영철산수산회사 추진실적 없음
어민단체 수협중앙회 - - 추진중단
자료: 이광남. 2001. “남북한 수산분야 협력 사례분석과 활성화 방안”. ｢북한경제포럼 27차 세
미나｣ 발표자료.  
(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AREP계획(1998∼2002)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긴급한 식량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곡류
와 축산물의 인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쌀, 옥수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한 노약자나 임
산부, 어린이 등을 위해서 우유나 계란 또는 돼지고기 등도 지원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89) 
이와 함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축산업관련 기술인력의 교류 활
성화도 필요할 것이다.90) 그리고 비옥도 개량, 방제기술 등 시범 기술사업의 
추진과 남한지역 우수종자의 시험재배단지나 정부차원의 시범농장의 조성, 
북한의 토질개선 및 농작물생산 증대를 위한 공동 기초조사 및 연구사업, 관
개시설의 확충91) 등도 단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9) 남한의 곡물과 축산물의 대북지원은 남한의 곡물 및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등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래경 외. 2000. ｢북한의 주요 농업개발 현황과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p139.)
90) 2001년 2∼4월 동안 북한의 축산대표단이 미국 종교관련 국제봉사단체의 후원으로 축산관련기관 
및 대학들을 방문한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술측면의 상호교류협력사업은 단기적으
로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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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 프로그램 213 160
비료 173 123
기타 (연료, 농약 등) 40 37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39 39
농지 복구과 보호 21 11
관개향상 18 28
비료산업 재건 12 ­
산림, 환경보호 프로그램 52 33
한계지 농업 지원 2 11
양묘장 복구 및 조림 49 12
자연림과 산림 부문 관리 1 10
AREP 지원과 능력배양 프로그램 28 18
종자생산 9 9
생물(bio)농약 생산과 지원 2 2
농업기계화 향상 11 ­
농업부문 연구와 관리 6 7
총    계 344 250
자료: 김영훈. 2000.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의 최근 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2권 제2호. p23.
민간사업 측면에서는 남북간 농림수산물 계약 및 위탁재배사업이 보다 활
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차원의 합영농장 운영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국내 수요가 있는 한약재, 녹용 등 특정품목을 북한내 일정지역에서 전문
적으로 재배하여 반입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1) 2001년 봄 북한은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은바 있다. 남한에 비해 유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북한이 매년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차관으로 FAO가 평남관개체계 개편사업(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 관개지구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욱. 2001. “북한농업의 회복 가능성과 과제”. ｢제7회 북한농업생산기반 세미나｣. p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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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 및 위탁재배는 상호 신뢰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시범 합영농장의 운영은 남북간 농업생산기술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농장의 조성은 북한의 지역별 특성과 제반 여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13> 북한의 농업지대별 시범농장개발사업
지    대 대표지역 시범농장사업의 내용 
북부내륙고원지대
양강도 혜산시, 무산군, 삼지연
군, 대홍단군, 함남 장진군 
감자 및 고랭지채소 시범단지
호프재배 시범단지
동부해안북부지대















자강도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평북 신의주시, 의주군, 평남 평
원군, 황북 사리원시, 황주군
시설채소 및 화훼 시범단지
돼지 및 닭공장 시범단지
서해안중간지대




황남 해주시, 개성시, 과일군, 
재령군, 벽성군
과수 및 약초재배 시범단지
2모작 시범단지
자료: 김운근 외. 2000.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p162.
수산업에서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의 시범 공동조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주변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근해 어장이 점
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수산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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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선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어로수역’을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과 동해의 북방한계선(NBL) 인근에 설정하고,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산업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92)  
(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경지정리 및 수로확충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경지의 정비, 저수지 및 수로의 확충을 통
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대규모 협력사업
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시범농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전역에서 합영농장
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간 농업협력
을 지역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단계
에서는 농업기술과 관련 인력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남북한 농업부문
의 경제적 통합성을 내부적으로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등 제3국에서의 농업개발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아무르, 연해주나 중국의 동
북3성에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측면에서는 공동어로구역의 운영 및 남북한 공동으로 수산물 가공단
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추진한 시범 
공동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남
북한의 항구도시(예: 해주와 군산)가 상호 협약을 맺어 공동어로 및 수산가공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2)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는 구체적인 수산협력 방안을 명시한 ‘남북어업협력합의서’체결을 추진하
고 있다. (연합뉴스 2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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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및 지하광물자원부문의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① 전력생산실태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70.1%), 수력(18.7%), 석유(5.9%) 등으로 석탄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1990년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이후 
석유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석탄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석탄생산의 감소는 전력생산 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제
약이 가해지게 되었다. 현재 북한의 광공업관련 업체들은 전력부족으로 평균 
가동률이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93) 
북한이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총 발전 설비용량은 2000년 기준으로 755
만 kW로서 남한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력생산설비의 
노후 등으로 실질 발전설비용량은 200만 kW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발전량의 50%는 군사력유지와 관련된 부문에 투입되고 
있어서, 일반 산업생산시설의 전력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
력확보는 북한경제 발전기반의 구축과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가장 시
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력생산시설 노후로 에너지생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송‧배전망이 크게 노후되어 전력손실이 심한 상태인
데, 1960년대부터 송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였기 때문에 배선 노후화와 지하
습기에 의해 누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송‧
배전망의 개보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
인다.
93) 북한의 1999년도 발전량은 1990년의 67%수준인 186억 kWh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부. 2000. ｢북
한동향｣ 제496호. p19.) 북한의 대중잡지 천리마 최근호(2001.5)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정상화
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요구되는 것은 석탄생산'이라고 지적하고,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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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남북한의 에너지실태 비교 (2000)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북한(배)
총에너지소비량 (천TOE) 15,687 192,887 12.3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 0.71 4.10 5.8
석탄생산량 (천톤) 22,500 4,150 0.2
원유도입량 (천베럴) 2,851 893,943 313.6
전력설비용량 (천kW) 7,552 48,451 6.4
발전량 (억kW) 194 2,664 13.7
자료: 통계청. 2001.
북한의 발전소들은 구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중국의 지원
이나 합작형태를 보이고 있는 수력발전소로 양분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석
유 의존도가 10%정도로 매우 낮은데, 이것은 러시아 및 중국이 바터교역에 의
한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경화결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이
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
이다.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소로는 70만kW 시설용량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서두수, 운봉, 위원, 허천장, 장진강, 강계청년, 부전강, 태평만, 대동강발전소 
등이 있다. 1991년 현재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는 태천, 금강산, 금야강, 희천, 
남강 등이 있다. 태천발전소는 1981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
의에서 제시된 4대 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며, 강
원도 통천에 건설중인 금강산발전소는 추정시설용량 81만kW로 완공시 북한
최대의 수력발전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은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로 발전설비의 85%가 훼손되었지만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4) 
94) 연합뉴스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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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로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W의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평양화력, 웅기화력, 청천강화력, 순천화력 등이 있다. 이들 화력발
전소 중 북창화력, 평양화력 및 웅기화력발전소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
었다. 이들 대부분의 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웅기화력발전
소만이 유일하게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의 해소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발전소의 현대화
와 소형발전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2000년 현재까
지 총 6,585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체 중소형 발전소의 97%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요 화력 및 수력발전소의 급전(給電)현대화를 위한 송‧배전 통제 
자동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95)
북한은 일찍부터 원자력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그 이유는 전력부
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동시에 수입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당한 
매장량의 국내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동안 구 소련의 지원으로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 4기의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구 소련의 경제사정 악화와 소연방의 붕괴로 예정대
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주도하는 경수로 
건설사업이 신포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과 송‧배전시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 건설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포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화
력발전소 건설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95)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38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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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북한의 주요 발전소
(단위: 만 kW)
수 력 발 전 소 화 력 발 전 소

























































































































주: 괄호안은 신규건설 및 시설확장 추진중. 
자료: 통일부. 2001.
② 지하광물자원실태 
북한은 경제성이 있는 지하광물 220여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 매장량 10위내의 광물도 마그네사이트 등 7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96) 특히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세계최대이며, 남한에 비해서도 철, 석
제 5장∙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139
회석, 유연탄 등의 매장량이 월등히 많다. 따라서 지하광물자원은 남북한간에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북한의 
국토자원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하광물자원이 제대로 남북경협을 통
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6> 북한의 주요 광산분포
구    분 위    치 광 산 명 비    고
인 회 석
황해북도 곡산군 곡산광산 연산능력 11만톤
평안남도
평원군 영유광산 연산능력 15만톤
증산군 증산광산 연산능력 12만톤






















무산군 무산광산 자철, 매장량 13억톤
청진시 부윤니켈광산 니켈, 매장량 130만톤
나진시 부해, 삼해광산 니켈
강원도
금강군 단풍광산 몰리브덴, 중석
판교군 판교광산 니켈, 매장량 100만톤
마그네사이트 함경남도
단천시
용양광산 매장량 60억톤, 연간 300만톤 생산능력
대흥광산
백암군 남계광산
자료: 이상준 외. 2000. ｢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96) 그리고 북한의 광물자원은 거의 모든 광종이 북한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황정남. 1999.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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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 관광
자원과 더불어 이러한 일부 지하광물자원을 들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북한의 
광물자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북한경제의 회생과
정에서 고용유지와 창출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가 기대되는 부문임에는 틀림
이 없다.
  
(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전력공급력 증대에 필요한 석탄 등 발전연료 지원 및 전력설
비 개보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비축
탄(약 1,000만톤)의 지원, 노후 발전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 정유공장의 개보수 
지원 및 석유 지원(남한의 과잉 생산 중유 공급)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북한에 발전용 석탄을 연간 100만톤씩 공급해줄 경우, 북한의 발전량은 
연간 18억 kWh의 증강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북한 연간 발전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에너지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
한에 대한 석탄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약요소도 많다. 석탄지원의 경우 
선박수송의 비효율성, 석탄 선적 및 하역 설비 부족, 높은 수송비 등이 제약요
인이며, 발전소 개보수의 경우에도 과다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97)  
지하광물자원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와 협력체
계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일부 광물자
원의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98) 그러나 북한이 경제
97) 북한은 2000년 12월 열린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 남측에 전력지원(50만kW)을 요구하였으
나 대북 전력지원 결정에 앞서 선결돼야하는 전력시설 실태파악을 북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
다. 그리고 북한측이 희망하고 있는 대북송전은 경수로사업과 연계되어 한미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98)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공동으로 북한자원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경제
성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우선 강원도 평강군 압동 탄탈륨 광산의 시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2001.10.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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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및 교통‧물류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
확한 자원분포 실태와 개발에 필요한 추가인프라 확충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원개발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지하자원 공
동개발 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당국간 협력기구의 구성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99) 
또한 인프라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석탄 등 광물채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석탄 생산설비를 개보수하고 기계화를 지원하는 것도 단
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에너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대
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주요 공업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원유생산 및 정제시설을 건설하며, 전력 및 
원유의 배전, 배관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국제
공동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건설도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 천연가스 
프로젝트 및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 프로젝트 등이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남
한으로 운반하기 위해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하는 등 러
시아 천연가스 개발과 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데,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100)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에너지부문 설비 
99) 협력위원회는 남북한의 자원매장현황, 부존자원의 개발상황, 개발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의 상호
교환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정남. 1999. ｢북한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90.)
100)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북한측과 진행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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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품 규격, 관련 제도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체계의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지하광물자원을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과제
와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로 지하광물자원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전력 및 석유 등 에너지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만, 철도 등 운송수단의 확충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
기적으로 추진될 광물개발사업은 마그네사이트, 철, 연 인회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서해안의 대륙붕에서 석유개발사업도 추진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4) 경수로건설사업의 문제
신포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미북간 제네바 합의해 기초하여 북한 신포에 1
천 MW급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에 착공되었으며 
2001년 8월말 현재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101)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문제와 관련한 미북간의 마찰로 공사진행이 지연되어, 경수로 1호
기 완공은 200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북
한의 핵사찰전면수용 등의 조건을 경수로 공사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
고 있어서 2008년 준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수로 건설사업은 남북한간의 전력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구도로 진
101) 부지 정비공사와 더불어 부지와 각종 장비를 하역하게될 해안을 잇는 도로(27km)의 포장공사도 
마쳤다. 취수방파제와 물양장 공사는 현재 83.1%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용수공급시설도 
98.5% 건설돼 기반시설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어 북한 당국이 올해 9월 경수로 발
전소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발전소 본관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건설단계에 진입
했다. 현재 경수로 발전소 건설에는 남측 인원 671명, 북측 인원 96명, 우즈베키스탄 인력 440명 
등 총 1천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공사와 함께 한전은 주계약 건설공정에 따라 경수로 발전
소의 설계 및 주기기의 발주와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설계는 25.1%, 원자로설비구매는  
32.2%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주계약 체결 이후 집행된 공사비는 총 6억 6,400만 달러로 이중 
한국이 4억 6,500만 달러, 일본이 1억 9,900만 달러를 분담했고 미국은 9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대북중유지원 비용으로 2억 9천만 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연합뉴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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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가에 따라 당초 건설규모(당초 2기 건설)에 대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남한의 대북송전을 경수로사업과 연관된 핵사찰문제 등으
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부문의 남북협력은 북미관계 개선과 경수로 건
설사업 등과 연계되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건설사업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탄생된 정치적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전력
생산 및 공급체계와 능력을 감안할 때 1천 MW급 경수로 발전소 2기 건설이 
과도한 계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수로 지원사업의 추진과
정을 평가해 볼 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KEDO와 같은 형태의 다국간 집행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
기 때문이다.102)
4) 관광부문의 남북경협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은 자연명승지와 문화사적지 및 다수의 온천 휴양지 등 풍부한 관광자
원을 갖고 있다. 자연관광자원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부전고원, 칠보산 등 
북한의 동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문화유적지는 평양, 함흥,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으며, 52개에 달하는 온천휴양지 가운데 상당수는 함경북
도 경성군 일대와 황해도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관광자원의 분포
에 있어서 동서지역간 특성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산악지역이 
대부분인 동부지역은 경승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102) 다자간 의사결정 구조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지연, 합의 도출의 어려움, 남북한 
경제와 연계된 사업자체의 효율성보다는 해당국의 전략적 입장을 반영한 의사결정 등의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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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북한의 지역별 관광자원 특징















명승, 명소, 해안호, 
동계스포츠 관광, 온
천휴양
백두산, 칠보산, 주을온천, 백운산, 부전고원, 명
사십리해수욕장
금강산, 삼방, 삼일포, 동정호, 시중호, 총석정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들어서 외화수입 증대차원에서 관광사업에 보다 적
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기존 ‘국가여행관리국’을 1986년 ‘관광총국’
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 가입을 시
작으로 국제관광행사에 잇따라 참가하는 등 관광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
이고 있다.103) 북한은 현재 외국 관광객들에게 평양 및 일부 대도시,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북한의 5대 명산과 나진-선봉지대 등의 특수 목적지역에 한
하여 관광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입국경로는 북경-단동-신의주-평양, 모스
크바-핫산-두만강-평양간의 여객철도 노선과 평양 인근의 순안공항을 창구로 
한 단일 항공입국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104) 
북한의 관광상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양이 유일한 출입국 장소로 고정
되어 있다는 접근성 측면의 제한과, 평양을 시‧종착점으로 한 제한적 관광코
스 등으로 정기편을 이용한 지속적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
다.105)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유람선 관
103)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68호. p23.
104) 현재 북한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일본, 홍콩, 독일 등 10여개국에 불과
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2001.10.1.)
105) 이로 인해 각종 북한 관광상품의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관광매력의 충실도가 매우 낮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측이 발행한 『조선관광안내』라는 종합홍보책자에서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광일정과 전문관광의 구분 및 일정만을 보더라도 북한관광상
품의 특징과 실상를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여행사가 제안하고 있는 관광일정은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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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이 효시인데, 금강산 관광객수는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42만3천명에 이르
고 있다.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컨소시엄형태로 
추진중이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책임도 있는데, 북한당국은 2001년 6월 
8일 육로관광추진 및 관광특구지정 추진을 우리측과 합의하였지만 이것을 실
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06)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남북관광교류협력을 뒷
받침하기 위한 협약 및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고 정책적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만 이루어진다면 관광사업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
자원이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이러한 자원이 적절히 개발될 
경우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관광자원(자연자원, 문화역사 자원)에 대한 남북한 공
동 조사 및 연구가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광부
문에서의 정확한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남북
한간에 합의된 금강산 및 개성관광사업을 위해 육상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
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남북한간 연결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시급히 
인식, 교육, 휴식, 휴양, 하이킹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기본적인 관광일정은 1박2
일에서 14박15일까지, 전문관광은 형식에 따라 4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일정은 3박4
일∼7박8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http://www.travel-northkorea.com/)
106)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는 국도7호선의 고성∼송현리간 13.7km을 연결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속초에서 금강산까지를 1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송로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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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크루즈 관광은 중국, 
일본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동북아관광개발의 시너
지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생태관광루트 개발과 같이 남
북접경지역에서의 관광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
서지역에 걸친 비무장지대에 무공해 유기농업 단지, 자연 생태공원 등을 시범
적으로 조성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큰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광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한 관광협정을 체결하
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절차에 대한 공식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광역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동해안 관광루트(금강산­원
산­청진­백두산), 서해안 관광루트(개성­평양­묘향산), 중부관광루트(금
강산­원산­평양), 북부관광루트(백두산­개마고원­원산) 등 권역별로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의 배후 
인프라 확충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향후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해 금강산선(서울­금강산) 동해북부선(강
릉­군사분계선­온정리)의 연결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을 연계한 동북아 연계관광상품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동경­서울­평양­북경­동남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순환 관광루트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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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2001년 12월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객수의 저하와 금강산관광특구 지
정 및 육로관광계획의 지연 등으로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금강산사업
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다른데, 근본
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미 합의된 금강산까지의 육로 관광 및 관광특구의 지정
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107) 또한 남북한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당초 설정된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
며, 보다 현실적인 외자유치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18> 금강산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기   간 사      업      내      용
1 단 계
(현재)
고성만, 온정리, 해금강, 삼일포지구에 휴게소, 공연장, 출입국사무
소, 온천장, 기본 부두시설, 사업자 생활단지, 해상호텔 1개소, 장전
항 종합편의시설 및 골프장 등 건설
2 단 계
(2005년 3월)




전 지구에 호텔 증설, 해양 박물관, 주제공원, 스포츠 시설, 골프장 
등 건설
자료: 김용복. 200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홈페이지.
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관광요금을 재조정하고 관광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관광특구 지정 등)을 마련하는 것은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107) 한국개발연구원이 2001년 11월 20일-22일 사이에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 30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7인 가운데 34.6%는 ‘남북경협기급의 추가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및 개입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2.3%로 더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 2001.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1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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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부문의 남북경협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북한의 교통기반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 남북분
단 이후 북한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등이 남한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1970년부터 1997년까지 27년 
동안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만하역능력 등은 1970년도 대비 1.13∼1.29배의 
저조한 증가에 머물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이보다 다소 높은 2.08배의 증
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9> 북한의 교통시설 개발실적
구    분 단  위 1970년 1990년 1995년 1997년 1997/1970
철도연장 km  4,043  5,045  5,112  5,214 1.29
도로연장* km 20,000 23,000 23,339 23,377 1.17
항만하역능력 천 ton  30,980** 34,900 35,010 35,010 1.13
발전설비용량 천 kW  3,550  7,142  7,390  7,390 2.08
주: * 북한 도로등급에 의한 4급 이상의 도로연장임. ** 1980년의 자료임.
*** 1997/1990의 값임.
자료: 통계청. 1998.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북한의 도로는 자동차의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4급 도로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연장이 약 23,300km(전체 도로는 23,377km)이다. 그러나 운행을 위
한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1급 도로 에서도 포장구간과 비포장구간이 혼
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교량, 터널 등의 노
후가 심각한 상태이다.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폭 2.4m이하의 도로가 4급 도로
이상 전체 도로의 46.3%인 10,781km에 이른다. 북한 도로의 포장상태는 포장
율 8%내외로 매우 저조하며,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
속 50km이상의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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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북한의 주요 도로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0. ｢남북한 교통망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현재 남포-평양간 제2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대규모 도로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기존 도로의 노폭 확장이나 교량이나 옹벽, 연석 개량이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108)  
108) 북한은 2001년 9월 12일 중앙방송을 통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도하
고 있다. 이번 기간중에는 1,690km 구간의 도로폭 확장 및 곡선펴기, 굽이 낮추기 사업을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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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는 화물수송의 경우 약 90%, 여객수송의 약 62%이상을 담당하
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운행속도는 평균 40∼60km/h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5-3> 북한내 주요 철도망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0. ｢남북한 교통망연결을 위한 기초 조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망을 주축으로 총 43개 노선
에 철도연장은 1998년 말 기준으로 협궤구간을 포함하여 총 5,214km이다. 이 
가운데 전철화 연장은 4,132km이다. 이는 1965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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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의 노선이 여객수송보다는 공업용 
원자재와 농수산물 등 화물을 수송하는 산업철도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철도
는 동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산업 및 인구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북부 오지와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지역간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
다. 북한의 철도는 전철화율이 약 79%로 남한의 21%에 비해 매우 높으나, 이
는 에너지공급과 지형적 특성상 철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때문이었
다. 북한의 철도는 노선의 98%가 단선이며, 시설이 노화되어 운행의 질적 측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북한은 약 3,000km에 달하는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어서 연안해운에 의한 
유기적인 수송이 불가능하며, 해운의 수송분담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
다. 그리고 항만의 하역규모 미흡, 시설의 노후화, 컨테이너용 다목적항만 개
발의 미비, 항만관리‧통제기능의 미비 및 수송정보부족 등으로 화물취급효율
성이 낮다. 항만의 시설활용도는 흥남항 91%, 송림항 81% 등이며, 기타 항만
은 20∼50%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항만의 하역능력은 연간 약 3,700만톤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항만의 방파제 및 접안시설, 하역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항만부문에서도 
현재 주요 항구의 개보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9년 
11월에 정비된 남포의 대흥항 공사와 마그네사이트 수출을 위한 단천항 정비
사업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4월에 김책항 확장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나진항의 
항만시설 정비도 진행중이다.109)
북한에는 총 33개의 공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민항기 이용이 가능한 공항
은 10여 개소에 불과하며, 순안, 어랑공항 외에는 대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109) 북한은 과거에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임해성 공단 개발에 정책의 우선을 두었으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나진항과 청진항 그리고 서해안의 남포항 노후화,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
로 인해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임해지역 
개발보다는 내륙 육상수송망을 주축으로 한 내륙지역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해상운송 중심의 나진, 선봉, 해주지역 개발보다는 내륙의 개성을 선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
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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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주요 공항으로는 평양 순안공항, 신의주공항, 선덕공항, 어랑공항, 
혜산공항, 황주공항, 갈마공항, 구성공항, 자성공항, 순천공항, 백두산공항 등
이 있다. 이 중 국제공항은 순안공항 1곳으로, 순안공항은 일제하에서 사용되
던 군용비행장을 대폭적으로 확장 건설한 공항이다. 함흥의 선덕공항은 소규
모이고 시설이 낡아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의 취약한 교통기반시설 때문에 남북경협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간 해상운송은 제3국선을 이용한 우회수송, 항만
시설 미비 및 과도한 입항료 등으로 중국항로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남북경협 기반의 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단절된 교통망 복원 및 국제 운송로 확보를 위한 주변국가와
의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철도망의 경우에는 경의선 단
절구간 복원사업110) 이후, 북한의 간선철도인 평의, 평부선축과 평라선, 청년
이천선의 일부구간 정비 및 중국, 러시아와의 연결노선인 함북선, 평양과 남포
를 연결하는 평남선 등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철도구간에 대해서는 노선별 물동량 추이를 분석하여 단선인 상태
에서의 개‧보수대상 노선, 단선인 철도를 복선화 해야하는 노선, 단선 전철
화구간을 복선전철화 해야하는 노선으로 구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10) 이미 남한과 북한은 1992년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을 합의
하였는데, 합의서 제19조에는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
다’라는 합의사항이 있다. 남북한은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
도 가운데 문산-개성 구간 24km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리측은 동년 9월 18일 문산-장단간 
12km구간의 철도 연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전체공정의 85%
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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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구간 궤도 동력 비    고
평의선 225 평양-신안주, 정주-선천 단선 전기 애로구간
평부선 187 평양-황주, 황주-사리원 단선 전기 애로구간
평라선 781 평양-순천, 고원-함흥 단선 전기 애로구간
청년이천선 141 평산, 세포역 단선 전기 애로구간





도로부문에서는 6개 단절구간인 국도 제1호선(목포-서울-신의주)111), 3호선
(남해-서울-초산), 5호선(마산-춘천-원산), 7호선(부산-속초-함흥), 31호선(울산-
양구-안변), 43호선(화성-서울-고성)의 연결과 나진-원정간 도로,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청진, 원산, 남포, 해주, 나진항만 연결 배후
도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정비사업은 다른 교통수단의 
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
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남북당국간 교통관련 협정도 체결될 필요가 있다. 육상 연
결교통망 건설과 병행해서 남북간 인적, 물적 통행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조약
형태로 구체화, 제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인
적, 물적 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11)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사업구간이 총 5.1km로서 2000년 10월 현재 민통선구간 3.3km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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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남북한 주요 개보수 대상 도로노선
구  분 노선명
노선연장
 (km)
구    간 개보수 내용
국  도   
 1번국도 194 개성-신의주 2, 4차선 구간 확장, 교량 정비
 3번국도 556 평강-초산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 2차선 확장
5번국도 542 평강-김형직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 2차선 확장
7번국도 765 고성-온성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 2차선 확장
31번국도 141 창도-고산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 2차선 확장
43번국도 119 금화-고성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 2차선 확장
구  분 노선명
노선연장
(km)
개보수 내용 비    고
고속도로 평양-원산고속도로 189 2차선 구간의 4차선확장 동서연결고속 도로
1급도로 평양-만포간 362 비포장구간의 포장, 노폭 확장 중국국경 연결
2급도로 신의주-나진 1,216 비포장구간의 포장, 노폭 확장 동서연결 최장노선
3급도로 나진-원정리 - 비포장구간 포장, 노폭확장 중국 국경연결
항만부문의 경우에는 항만의 화물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하역장비 시설 개
선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육상교통망 구축단계까지는 
물자교류 및 화물유통은 주로 해운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인데, 대북 물자수송
이 항만시설의 낙후로 인해 이미 현재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단기적으로 북한 항만하역능력 확충을 위한 효과적 수단은 하역장비 설치 
및 준설, 그리고 운영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112) 또한 동북 3성 관문항인 나
진항의 개발 지원도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진항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방화물의 관문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부
두를 개발하고 연계도로를 포장함으로써 중국 동북지방의 지역화물처리를 위
한 거점항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13)
112) 하역장비의 설치 측면에서는 하역장비 설치 및 대체지원, 무역항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장비
(Mobile Habor Crane, Top-lifter 등) 및 다목적 부두 하역장비(다목적 크레인, 지게차 등) 설치 지
원 등이 필요하다. 항만준설 측면에서는 수심에 의해 선박 접안이 제약을 받는 항만에 대한 준
설 지원이 필요하다. 항만운영시스템 설치 측면에서는 운영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
운영 개선, 선사 및 시스템 개발업체 투자 유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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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이 단계에서는 철도의 경우 기간노선의 복선 전철화와 중국과 연결 가능한 
만포선, 평북선과 서해안개발과 관련된 황해청년선, 자원수송을 위한 개천선, 
덕현선, 무산선, 은율선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개보수구간 궤도 동력 비    고
만포선 303 순천-만포국경 단선 전기 국경 연결
평북선 121 정주-청수 단선 전기 국경 연결
황해청년선 100 사리원-해주항 단선 전기 항만 연결  
무산선 58 고무산-무산 단선 전기 자원개발, 수송
덕현선 49 신의주-덕현 단선 전기 자원개발, 수송
은율선 118 철광-은파 단선 전기 자원개발, 수송
또한 남북연계교통망의 확충과 북한지역의 애로구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
는 사업이 이 단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고속교통망과 일반교통망과의 
접속시스템, 국제복합운송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
에서는 남북한간에 물류정보망 구축 및 철도망의 시스템 통합 등이 필수적으
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비‧설비‧운영체계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통합된 통
신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화물의 이동현황 및 공차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로망의 경우에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동해축과 서해축, 북한지역을 동서
로 연결하는 동서횡단축, 그리고 북부내륙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서해축의 
경우,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와 평양-안주간 고속도로가 정비되어야 하며, 안주
113) 훈춘에서 나진까지의 거리는 43km이며, 훈춘에서 포시에트까지는 43km로 거리는 거의 동일하
나 나진항이 항만입지조건에서 양호하다. 또한 화물처리능력도 포시에트(150만톤/년), 자루비노
(120만톤/년)에 비해 나진항(300만톤/년)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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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간 기존 1급 도로를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동
해축의 경우에는, 금강산-원산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원산-온성간 기존도로
를 확장하여 고속도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서횡단축의 경우에는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북부내륙축은 안주-희천간 도로의 고속도로화, 
희천-만포간 도로의 고속도로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포항의 배후도로
망인 송림-황주간의 2차선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23> 주요 개보수 대상 도로노선(중장기)
구    분 구    간 연장 (km) 차선 (편도) 포    장
고속도로
서울-개성-평양 190 2 아스팔트
평양-안주 50 2 아스팔트
안주-신의주 80 2 아스팔트
속초-고성-원산 762 2 아스팔트
원산-온성 200 2 아스팔트
평양-원산 77 2 아스팔트
안주-희천 110 2 아스팔트
희천-만포 43 2 아스팔트
간선도로 송림-황주 18 2 아스팔트
항만부문에서는 주요 무역항을 정비하고 항만의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포항, 송림항 등은 평양대도시 공업단지 지
원항으로서 육성하고, 청진항, 선봉항 등은 나진-선봉지대 및 북부공업지구 지
원항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흥남항, 원산항 등은 원산, 함흥
공업지구 지원항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
외교역 전진기지를 위한 대형 컨테이너 전용항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청진
항, 남포항, 나진항 등을 러시아, 중국의 화물을 중계처리 하며 광양, 부산항과 
연계도 가능한 기간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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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중소규모 지역거점 공항의 확충도 필요한데, 
백두산 등 주요 관광지의 배후 공항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남한내 교통망의 정비도 이 단계
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형태로 남북교역관련 
도로망을 확충하고, 서해안축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광양항, 군장
항, 평택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연계하여 북한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망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통신부문의 남북경협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1999년말 현재 북한의 전화회선수 103만 회선으로 인구 100인당 4.3회선이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화보급률은 중국, 베트남의 전화보급률보다
는 높은 수준이나, 구 소련 및 동구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평양시내 전화회선수는 24만회선(1999년)이며, 그 다음이 강계, 신의
주의 순이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 핀란드로부터 중고전화기와 교환기를 도입
하여 200만회선 확보를 목표로 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
→리로 연결된 중앙집중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
고는 수동교환방식에 머물러 있다.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며, 한 읍
에 전화가 1∼2대 정도이다. 
국제통신망으로는 마이크로파 회선과 위성통신 회선 등 두 가지를 모두 사
용하고 있다. 1984년에 인터스프트니크(공산권 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였으
며, 1986년에는 프랑스와의 기술제휴로 인텔세트(INTELSAT)위성통신지구국
을 평양에 설치한 바 있다.114)
114) 한국산업은행. 2000. ｢북한의 산업｣. 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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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남북한간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    분 단  위 한국 (A) 북한 (B) 비교 (B/A)
전화회선수 천회선 20,223 1,035 0.05
전화가입자수 천회선 21,510 - -
100명당 보급률 대 37.9 4.3 0.11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51 215 0.02
자료: 한국산업은행. 2000. ｢북한의 산업｣. p144.
북한의 통신시설은 대부분 기계식 교환기였으나, 최근 프랑스 알카텔
(ALCATEL)사(社)의 중국 현지 합작공장에서 생산한 전전자교환기를 도입하
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전기통신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전화망의 자동화율은 아직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선통
신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수로사업지역의 경우 평양­함흥­신포구간이 광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1995년 평양에서 함흥까지 300km
의 광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다. 나진-선봉지역에서는 함흥­청진­나진­중국 
훈춘간 530km의 광케이블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998년 초에는 평양-신의
주간 광케이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연결 전화가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연결 전화가 
16회선정도밖에 없어서 통신망이 상호간 협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
고 있다. 통신회선의 사용주체 역시 북한지역 내 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통신교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현재 남북한간
에 구축된 통신회선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하고 있어서 회선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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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간 직통 통신망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당국간에 
개설되어 있는 통신외에도 기상정보, 상거래 등을 위한 전용회선의 증설 및 
광통신망 확충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금강산지
역, 개성지역 등 북한내 주요 개방 예상지역의 내부통신망 현대화도 우선적으
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남북한 당국간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통
신협력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동서독간 통신협정을 체결하여 내국통신의 인정, 통
신교류 확대 및 비밀보호 등 기본적인 통신분야 정책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통신교류에 관한 합의서(가칭)’ 체결하는 것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남북한간 정보통신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한측 소프트웨어
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등 통신관련 기술협력의 활성화도 단기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의 확충과 연계하여 남북연결 
통신망의 전면적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역간 통신시설 현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접속과 
보급을 위해 컴퓨터와 모뎀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북한의 기존 유
선방송망을 이용한 고속통신망 구축 지원, 남북한간 통신 및 전산인프라의 표
준화 추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글코드와 자판의 통일 등 비용, 
보급률,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중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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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부문의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남북한간 제조업 부문에서는 섬유산업과 일부 전기‧전자산업을 중심
으로 한 위탁가공교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제조업을 기반
으로 한 위탁가공 교역에 있어서는 섬유류가 압도적이어서 2000년 위탁가공
교역 반출의 64.1%, 반입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가공교역은 
현 단계 남북경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품목에 있어서 위탁
가공교역의 특징상 모두가 제조업 분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탁가공 교
역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섬유류 분야에 있
어서는 장기간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이 축적된 업체만이 대체로 손익분기점
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기술지
도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 실현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현재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운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
로운 품목115)의 개발도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육로 운송수단의 개설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 항
만의 하역설비 개선도 필요하다. 
115) 물류비는 부피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므로 단위 부피당 가치가 큰 품목일수록 물류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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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교류협력 과제
현 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제도적, 물리적 측면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사업자 승인과 사업승인의 통폐합, 물류비용의 간접적인 보조, 남북협력기금
의 활용,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제조업부문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보통신(IT) 분야의 소규모 협력사
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 합작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
업, 하드웨어 부품 생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2001년 들어
서 그동안 주로 해왔던 경공업부문의 위탁가공보다 전자‧IT부문의 위탁가공
이나 직접투자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섬유 등 경공업 위탁가공은 위축되고 
있다.116)  IT 분야의 소규모 협력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북한도 협력을 원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비교적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큰 분
야이다. 인도와 중국의 사례117)를 볼 때, IT산업은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가의 
빠른 경제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118)과 하드웨어 위탁가공 사
업119)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
116) 2001년 상반기 섬유류 위탁가공 반입규모는 1544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이상 감소한 반
면, 전기‧전자 위탁가공 규모는 약 335만 달러로 73%나 급증했다. (조선일보 2001.9.4.)
117) 중국의 경우 IT산업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IT제품 
생산액은 255억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는 2010년까지 
정보산업을 국가경제 최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중국 IT산
업의 현황과 전망｣.) 중국의 IT정책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경의 中
村科技 (Zhongguancun Haidian Science Park) 등 53개 첨단기술개발구를 조성하였는데, 中
村科技 의 경우 전자상가, 과학촌, 정보산업단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수출
의 성공적 사례지가 되고 있다. 중관촌의 1999년 매출액은 864억 위안으로 북경전체 공업생산액
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118) 삼성전자는 북경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IMRI의 
자회사인 유니코텍은 일본 조총련계와 합작으로 북한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글 입력 프
로그램, 다국어 번역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일본에 판매하고 있다. 북한 평양정보센터와 남한 
하나비즈닷컴은 중국 단동에 남북한 첫 합작 IT기업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였다.
119) 예컨대 IMRI는 모니터 PCB(인쇄기로회판)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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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양호한 기술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문 감식 및 음성 인식과 관련
한 일부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0)  또한 
현재 북한 IT 인력의 임금 수준이 우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투
자유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IT 분야의 협력사업추진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 지역내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열악하다. 현재 북한의 통신접속은 주로 전화선을 이용하
고 있어 대용량 전송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121) 또한 북한
의 심각한 전력난도 문제이다. 북한에 스플리터(신호분배기)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은 2000년 11월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전력
난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PC 자
판구조와 코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용어도 상당히 이질화되
어 있는 등 표준화의 문제도 있다. 또한 하드웨어 관련 장비의 대북 반출도 
문제이다. 현재 북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펜티엄급 컴퓨터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예컨대 조선컴퓨터센터의 경우 펜티엄III를 포함한 
펜티엄급 컴퓨터는 8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122) 그러나 바세나르 협약으로 인
해 관련 장비의 대북 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123) 따라서 단기
적으로 북한 내에서 대규모의 IT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평
양이나 북한 인접지역에서 소규모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0) 최기철. 2001. “남북한 IT 산업협력의 기대효과와 발전방안”. ｢통일경제｣ 7‧8월호. 현대경제연구
원. p35.
121) 한 예로 2000년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수행한 미국 기자는 평양호텔에서 인터넷 
접속료는 분당 26달러였고, 접속을 시도하는 데에만 수백달러를 지불할 정도로 열악한 통신환
경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남우석, 2001. “남북 IT 경협현황 및 과제와 향후 전망”. [Online]. 
Available: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27.php3 [2001.5.23.].)
122) 자세한 내용은 이태섭. 2001.5.18. “북한의 IT산업과 남북교류”. ｢제11기 민족화해아카데미 발표
자료｣. 경실련 통일협회. 참조..
123) 바세나르 협약은 1994년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결성된 것으로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이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통해서 여기에 협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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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기적으로 소형 공단 건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 개방
의지가 약하므로 북한 전역을 투자의 대상지역으로 한다든지 대형 공단을 건
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대신에 비교적 투자환경이 양호한 평양 및 남
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고려할만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과제들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
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 투자 승인제도의 철폐, 공공
재적 성격의 물류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결제제도의 구축, 남북협력기금의 
적극적 활용 및 홍보 강화,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종합 물류센터 운영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장기 교류협력 과제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단계에서는 중화학공업 업종의 투자사업
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흔히 대북 투자업종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경공업 업종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이것
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북한의 저임 노동력
을 활용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될수록 북한 노동력의 임
금수준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임금수준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국의 임금수준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임금 메리트를 겨냥한 
투자사업은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124)
124) 경공업 업종의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의 영세기업이다. 북한의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 직
후 수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자금력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또한 정보력이나 북한과의 협상력, 판매시장의 확보 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외투자 능력을 지닌 기업들은 이미 중국 등 동남아 
진출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건수는 5,341건이며, 
총 투자금액은 48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조선일보 2001.11.6.) 따라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기업이며, 그만큼 대북투자에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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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북 투자 업종은 장기적인 통일경제의 시각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설사 통일경제까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의 활성화 단계에
서는 협력사업들이 이미 앞서 논의한 연계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은 현재 남한의 주력업종이 향후에도 통일경제 혹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이
끌어 가는 주력 업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경제
를 선도하는 업종은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조선, 철강 등이다. 따라서 중장
기의 대북 진출 업종 역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 진출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역별 투자환경에 적합한 투자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는데, 기업별로 남한 내에 있는 생산거점을 북한지역에 일부 이전하
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학분야는 울산과 함흥, 전자분
야는 수원과 남포, 철강분야는 포항과 청진간의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 차원에서의 공동사업 및 다변화 전략에 입각한 해외 기업과의 컨소
시엄 형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 
일본의 배상금, 남한의 대북 차관 등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시장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125)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추진한 소형 공단 건설과 운영의 경험
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단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북
한의 경제특구 구상과 접목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질서 자체를 전면적
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경제특구 지역 내에서는 국제 기준
에 적합한 법과 제도, 관행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단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125) 예를 들어 마케팅 과정에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 시장은 남한기업이 주도하고, 러시아, 중국, 
동구 등 구 사회주의권 시장은 북한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의 역할분담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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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며, 남북한 경제의 연계비교우위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 공단의 건설은 단지 제조업 차원만의 과
제가 아니라 각종 물리적‧제도적 인프라의 건설과 맞물려 있는 과제이므로 관
련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조업부문의 중장기 과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내은행으로부
터 차관을 알선해 주고 차관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정부간 합의
에 의한 차관 및 민간차원의 상업차관을 공여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경우 가족‧친지간 송금을, 그리고 정부차원의 경우에
는 개발지원금 등을 무상으로 원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현재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공동으로 개성인근에 총 800만평의 공단
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를 3단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26) 이러
한 대규모 공단건설을 위해서 총 2조 2,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시범단지(100만평)의 경우에도 약 
2,000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도로, 철도,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확충에 
1,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800만평(26km2)의 개발규모는 국내의 
27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도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물론 1단계에서는 100
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나, 이 역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26) 개성공단사업은 1999년 현대아산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개성공단 건설 합의
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2000년 11월에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간에 공동사업 시
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토지공사는 자금조달과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담당하며, 기타 분양 및 인허가업무 등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개성공단의 총 부지면적은 2,000만평이며, 이 중 800만평은 산업단지, 나머지 1,200만평은 배후 
도시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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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100 3.3 150 20,000 2,000 2001
제2공단 300 10 450 60,000 6,000 2002∼2004
제3공단 400 13.3 600 80,000 12,000 2005∼2008
합계 800 26.6 1,200 160,000 20,000
자료: 현대아산. 2000. ｢개성 국제경제지대 투자환경｣. p4-5.
이처럼 대규모 사업은 인프라 확충에 많은 제약요소가 있으며, 공단조성 규
모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나 제반 여건을 감
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 수백 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수익성 확보에 문
제가 있다. 또한 통신‧통행의 불편, 항만의 부재, 정치적 리스크의 존재, 내수
시장의 결여, 북한내 관련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부품조달 불가능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 부지의 완전 분양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따라
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형 공업단지 개발은 지양하고 수 만평 내외의 소규모 
수출전용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1
년 10월 대북 사업 추진업체 1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115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적었으
며(13.9%), 상황에 따라 고려(46.1%)하겠다는 관망적인 자세의 업체들이 다수
인 가운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38.3%를 차지하였다.127)   
127) 한국개발연구원. 2001.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1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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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국가산업단지 현황
명    칭
면적 (km²) 업체수 (개) 총고용인원
(명)총면적 미분양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1.98 없음 675 629 32,602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6.96 1.16 647 170 6,466
남동국가산업단지 9.57 0.03 3,293 3,204 57,750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2.12 0.32 87 41 3,746
광주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0.90 0.07 21 3 28
대덕연구단지 0.03 0.00 66 66 14,322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17.07 1.81 174 127 9,63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12 5.56 487 431 87,620
시화국가산업단지 16.44 1.33 2,617 2,296 43,713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 없음 1,539 1,478 71,54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1.55 0.37 계획 284업체 -
파주탄현영세국가산업단지 0.08 조성중
아산국가산업단지 12.42 4.40 45 16 960
북평국가산업단지 1.87 0.99 3 3 252
오성보건의료국가산업단지 9.11 조성중
석운국가산업단지 10.87 조성중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0.71 0.02 37 21 1,053
군산국가산업단지 6.83 0.70 53 35 3,695
군산자유무역지역 1.65 조성중
군장국가산업단지 14.75 조성중
대불국가산업단지 10.61 5.06 97 46 1,2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0.99 0.32 7 2 305
여천국가산업단지 30.61 1.39 86 73 12,441
구미국가산업단지 22.82 3.29 515 476 69,133
안정국가산업단지 2.84 조성중
옥포국가산업단지 6.17 0.23 1 1 10,336
창원국가산업단지 25.51 0.62 935 870 71,583
주: 자료의 작성 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01년 초기 시점일 것으로 예상.
자료: 한국산업단지 홈페이지의 산업단지안내(http://www.kicox.or.kr: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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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 자원 개발부문의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의 인적 자원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
서 볼 때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199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2,022만명)의 약 
48%인 970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잉여인력이 최소 30%에서 최대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볼 때에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경
험해 본 남한업체들은 북한인력이 동남아나 중국인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128)
<표 5-27> 남북 교육관련 비교









25세 이상자 평균교육기간 (년) UNDP 6.0(1990) 8.8(1990)
주: 취학률 6-16세 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자료: 허경신. 2000. ｢해외건설시장에서 북한인력의 활용가능성과 효율적 활용방안｣. 해외건
설협회. p14.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IT분야 인재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 북한 교육성이 남한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함께 ‘평양정보과학기
술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 부분적인 남북협력
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의 측면에서 우리측과의 인력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시
128) 허경신. 2000. ｢해외건설시장에서 북한인력의 활용가능성과 효율적 활용방안｣. 해외건설협회. 
p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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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등과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분적인 
기술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상반기에 유엔개발계획(UNDP)
이나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등에서 도움을 받아 미국 등 7개국에서 에너
지, 농축산업, 의료분야에 연수생을 파견했으며,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 연수
도 세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9) 서구의 발달된 기술과 유용한 정
보의 습득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관련 인력
을 파견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다.13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인적자
원 개발과 관련한 남북한간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기술인력 연구 등을 추진해 나
가면서 점차 지역적으로나 규모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는 협력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2) 단기 교류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사업, 정보교류협력 센터 조성, 
제3국에서의 연수생 교육‧훈련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기 단
계에서 특정 지역에 북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처음에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공동연구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연구 사업의 내용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남북한 경제전문
가간의 공동연구사업이다. 정부 당국자간의 현안 문제에 관한 논의와 기업 차
원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의 중간 수준에서 남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전문가간
에 남북경협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31) 북한 역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합의한 
129) 조선일보 2001.8.23.
130) 북한과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유럽연합 고위 대표단의 방북 당시 EU 대북기술인력 연수프로그
램을 2002년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한국경제 2001.11.18.)
131) 이미 남북한은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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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전문가간의 구체적인 공동연구 사업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관급 회담이나 남북경협 실무회담을 통해 
전문가간의 공동연구 사업에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고, 전문가 회담을 통해 세
부적인 연구 내용과 일정을 결정한 후 각자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간 단계
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실시하여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일정 기간 후에 최종 결과물을 공동 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
는 방안이다. 북한은 무역, 농업, IT 등의 분야에서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
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 국가에 북한 
관료나 전문가를 연수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상국가나 분야, 파견자수 등을 고
려할 때 아직 북한은 체계적으로 인력을 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훈련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훈련기관과 
기간,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가 포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전
문가간의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당
국간 합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단동에서 우리 기업의 
연수생 형식으로 북한의 IT 인력이 훈련‧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체
계화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로 북한을 설득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
로 보인다. 
정보교류협력과 관련한 기구(센터) 조성사업은 각종 정보, 기술 및 경험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은 오랜 기간동안 국제사회에 폐쇄적이었으므로 최신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장관급 회담이나 남북경협 실
무회담에서 남북경협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현안 문제에 관한 당국자간의 논의이지 남
북경협의 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에 관한 경제 전문가간의 논의의 자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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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개발과 관련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보교류협력 센터를 조성하는 사
업이 의미가 있다. 상설 기구의 형태로 운영되는 정보교류협력 센터에서는 남
북한의 경제 전문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가, 강사 등이 정기적 혹은 비
정기적으로 모여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교수, 전문가 등은 최신 학술지, 전문서적 등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보교류협력 센터를 통해서 학술지 및 전문서적을 북한
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재료의 제공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교류협력 센터는 비무장지대(DMZ) 부근이나 남북한의 접근이 용이한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당국이 북한 지역 내 설립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중국의 북경이나 단동, 연길 등지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국에서의 연수생 교육‧훈련사업은 북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가장 직
접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과정을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매 과정마다 주제를 달리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무’, ‘무역 영어’, ‘IT 산업의 최근 동향’, ‘감자생산 증산을 위한 최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연
수기간은 연수내용과 훈련생의 수준 등에 따라서 몇 주 혹은 몇 개월로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제의 선정 및 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북한측
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생 교육‧훈련사업의 경우도 가능하다면 
DMZ 부근이나 금강산 지역이 바람직하지만, 공동연구 사업이나 정보교류협
력 사업에 비해서 북한 인력이 상당 기간동안 남한의 전문가와 생활을 하는 
데다가 남한 전문가가 북한 지역 내에 오랜 기간동안 상주를 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북한당국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초기에는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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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소규모‧단기
간으로 연수과정을 구성하며, 강사진에는 남한 전문가 이외에 중국이나 러시
아 등 외국인 강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중장기 교류협력사업
단기 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견관리자 연수단
지 조성사업, 북한지역내 교육‧훈련센터 건설사업 등 보다 규모가 확대된 협
력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인적 교류
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중견관리자를 교육하는 사업
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의 연수생 교육‧훈련사업을 발전적으로 확
대하는 사업이다. 초기에는 제3국에서 소규모‧단기간의 형태로 연수생을 교
육‧훈련하는 것에 반해서, 이 시기에는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와 북한 인력의 
교육‧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 내에 대규모의 상설 연수단지를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에서 교육‧훈련센터를 지역별로 건설하는 사
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이 시기에는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북한경제 역시 경제난에서 벗어나 성장 경로에 
돌입하게 될 것이므로 최신 기술을 갖춘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 내의 주요 산업단지 및 우리 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독자
적으로 공장 내에 자체 훈련시설을 갖추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훈련시설을 갖추는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교육‧훈련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
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 내 주요 지역에 종합적인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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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곳에
서 훈련된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되, 초기 설립비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9) 주요 산업부문별 과제의 종합
앞에서 일곱 가지 산업부문별로 살펴본 주요 협력과제들을 종합해 볼 때 단
기적으로는 기초적인 실태조사,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협력시범사
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체적 능력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시범사
업 성격의 협력사업 추진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문별 과제들은 제
도적 기반과 물리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교통
기반시설 등 경협의 물리적 기반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전력 및 지하광물개
발과 관련된 과제와도 연관성이 있고, 관광이나 제조업부문의 과제들과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문별 협력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통
행협정 등 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
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식량난 및 전력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이 종합적인 계획구도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제조업, 관광부문의 대규모의 투자사업들을 위해서는 교통‧물류‧통신
인프라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현대화와 전력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발전소 건설 등이 종합적 계획구도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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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주요 산업부문별 과제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복구사업을 계속 
추진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철도연결 등 북
한내 주요 철도구간의 개보수
∙기간 철도망의 시설 확충  
  ­서울-평양-신의주축과 서울-원산-청진‧나
진축 철도망의 복선화와 전철화 
∙주요 철도교통 중심지에 대규모 물류시설 
건설
도로
∙남북한간의 도로망 단절구간 13개 노선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국도 1호선(경의
선) 연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순차적
으로 3, 5, 7호선의 연결사업 추진 
∙신의주, 만포, 혜산, 도문 등 접경지역
의 배후도로망 개보수
∙북한내 주요 도로망의 확충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2차선 구간의 4차선
화, 노면 보수 등
∙중국과의 연결도로망 확충
항만 
∙주요 항만의 긴급 개보수
  ­남포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 다
목적 부두하역장비 지원
∙나진항, 청진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개
량, 전용부두시설 개보수    
∙항만시설의 확충 및 배후 물류기지 확보
∙나진, 청진 항 등 대외 교역거점 항만 집중
육성
공항
∙서울-평양간 정기 직항로 확보
∙주요 공항의 시설 개보수: 순안비행장, 
원산비행장, 신의주비행장
∙국제공항 추가 확충
∙지역거점공항의 시설확충 및 노선신설
  ­삼지연공항과의 부정기 관광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객 유치) 
  ­어랑공항과의 부정기 관광항로 개설
    (칠보산 관광객 유치)
통    신
∙교류거점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남한 등 외국과의 통신관련 기술협력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  




자    원
∙발전소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한 개보수
∙최소한의 발전연료 확보
∙지하광물조사 및 시범개발
∙북한 주요공업지역에 발전소 신설
∙원유정제시설 건설
∙전력 및 원유의 배전, 배관시설 확충
∙천연가스의 국제적 공동개발 및 관련 기반
시설 건설
∙지하광물자원의 본격적 개발
∙남북간 에너지관련 설비 및 제도의 통일
관    광 ∙소규모 시범관광사업 추진∙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동북아연계관광 개발
∙북한내 주요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제 조 업 ∙소규모 IT협력단지 조성 ∙개성공단 소규모 시범개발 




∙비료 및 기타 농자재 생산기반 확충
  (우선 비료지원)
∙농지 복구, 관개시설 개선
∙토지정리 지속적 추진
∙동서해안 시범 공동조업 실시
∙합영농장 운영
∙저수지 확대 등 관개시설 개선 
∙경지정리 및 수로확충 등 농업기반시설 확
충사업 추진
∙러시아 등 제3국에서의 농업개발 공동추진
∙공동수산가공단지 조성 운영
인적자원





∙북한지역내 거점지역별 교육훈련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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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 H A P T E R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1. 실천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의 효
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체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기반의 강화를 위해 남북한이 국제사회
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실천계획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 파
악된 부문별 과제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게 된다.
실천계획의 수립은 남북경협이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이라는 원칙 
하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가는 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부문별 사업들이 진행된다
면, 사업의 투명성, 일관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계획이란 호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
획기조 하에 추진되는 사업들도 자연스럽게 호혜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남북경협의 국제적 다변화 측면에서도 실
천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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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화된 계획의 틀 안에서 사업이 추진될 때 외국기업들도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내외 상황이 유동적인 경우
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측의 ‘강력한 의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구체적 
형태(실천계획 등)’로 제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발 
의지를 가시화 하는 것만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리고 실천계획의 수립은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
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실
천계획을 북한이 남한 및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다면 국제금융기구로부
터의 지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계획의 수립은 북한이 대외 경제협력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제협력 
수준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경
제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계획이 국제
적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수립은 북한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재건과 대외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를 실천계획을 통해 보다 명확히 제시할 경우 우리 민간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사업추진이 예측 가능한 환경 하에
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형성된 남
북협력의 모멘텀(momentum)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협력추
진 구상이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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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지원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
수적인데, 북한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을 우리와 공동으로 수립한다면,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6-1> 실천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유 동 적 인  미 북 관 계
세 계 경 제 의  침 체
남 한 경 제  침 체  및
대 북 지 원  비 판 여 론
대 외 신 뢰 도  개 선
투 자 유 치  확 대
대 북 투 자 에  대 한
국 민 적  공 감 대  형 성
남 북 경 협
활 성 화  위 한
돌 파 구  필 요
실 천 계 획
수 립 과
단 계 적  추 진
이와 같이 실천계획의 수립은 남북한 모두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상되는 문제도 없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과제는 북한 내부의 동의이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
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경제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내부적 마
찰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과제는 북한 당국의 리더
쉽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적절히 조화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은 국
제사회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획
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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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실천계획 추진이 남북한에 가져올 편익과 과제
구  분 예상되는 편익 예상되는 과제
남  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외국투자여건 개선
∙민간 경협사업 추진의 안정성, 수익성 확보




∙식량, 에너지 등 기초자원 부족문제 해결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유지에 대한 부담 
∙대외 개방과 협력에 대한 내부적 지지 확
보
2. 실천계획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할 실천계획의 기
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내용은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과제와 남북경협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첫째, 실천계획은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안정화와 남북경협기반의 강화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의 안정화는 남북경협의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
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식량문제의 완화 등 북한경제
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실천계획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와 남북한경제의 균
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북경협
의 지속성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천계획을 통해 남북경협
의 기반이 강화되고 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
동체’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의 다변화전략에 부합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
업들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안고 있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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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들 가운데 교통‧물류 및 에너지부문의 과제들은 주변국들과의 직‧간
접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천계획을 구성할 주
요 협력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실천계획의 수립 자체를 국제적 협력 하에 추진하는 것도 계획의 
실효성 담보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양자가 독자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네 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의 원칙은 실천계획의 수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실천계획을 남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
해 공동으로 수립할 경우, 이러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투명성, 일관
성, 지속성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계획에 참여하는 남북
한과 국제사회가 모두 이익이 되는 호혜적 성격과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호혜성의 확보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천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계비교우위는 단기적인 측면의 호혜성보
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호혜성을 추구해 간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들의 사업추진과 상호 연계성을 갖으면서 기업의 수익성 창
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
차원의 협력사업이 민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을 구
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민간기업의 수익
성 창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인 과다한 거래비용의 감
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인프라 확충사업들을 실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의 국토공간적 방향성과 환경친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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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국토가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협사업들이 일정한 공간적 방향성을 갖고 질
서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보다는 국토공간적 측
면을 고려한 사업의 배치전략을 토대로 실천계획이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효율
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협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갖고 있는 내재적 발전 잠
재력과 내부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경협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급적 기 개발지들을 최대한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이 환
경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북한의 수용가능성, 남한 및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가
능성,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입지확
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
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북한의 내부역량을 감안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측이 희망하더라
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사업도 있을 수 있다.132) 따라서 실천계
획에 포함될 사업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실천계획의 기본구상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들과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부문별 주요 과제들을 국토공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132) 북한측이 희망하는 즉각적인 대북 송전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전력
실태 조사 없이 무조건적인 대북 송전을 추진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고, 미국과 일본 등은 북
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검증 없이는 대북 인프라지원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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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spatial integration)하고 부문별로 연계(sectoral linkage)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부문별 과제와 기본방향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경
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의 통합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계를 중심
으로 한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통합과 부문적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면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요 부문별 과제의 국토공간적 통합
주요 과제의 국토공간적 통합 측면에서는 현재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 에너지, 교통인프라관련 과제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연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량이나 에너지 생산기반 등의 구축은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통한 북한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교통‧물류기반의 구
축은 한반도의 입지적 자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장기적 발전에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주변
국간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중심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북한 국토발전의 두 축이 될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주
요 부문별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
아와의 접경지역에서는 교통‧에너지부문의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자원의 관리 등과 관련한 협력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에너지
개발, 관광개발, 첨단기술산업단지 개발, 농업기반확충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해안축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간의 접경지
역인 신의주와 단동지역을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은 접경지역개발과 서해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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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133) 
<그림 6-2> 주요 부문별 과제의 단계별 국토공간적 연계화
1단 계
북 -중 ,  북 -러  접 경 지 역 에 서 의
협 력 사 업  추 진
2단 계
서 해 안 축
협 력 사 업  추 진
2단 계
동 해 안 축
협 력 사 업  추 진
1단 계
남 북  접 경 지 역 에 서 의
협 력 사 업  추 진
이러한 주요 과제의 국토공간적 통합 추진은 남북경협의 기본 원칙인 일관
성, 호혜성,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된 사업들은 연안축을 따라 진행될 사업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적으로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부터 과제해결을 도모하는 추진구도는 호혜성 측면에서 볼 
133) 신의주와 단동은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는 쌍둥이 도시지역으로서 양 도시간 협력을 통해 한반
도와 중국동북지역의 경제협력과 물적‧인적교류, 나아가서 산업의 국제 분업을 촉진시킬 수 있
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북한 정부간에 논
의되고 있는 부산-신의주간의 철도 복원은 신의주-단동지역의 국제물류상의 중요성을 한층 부
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경통과에 필요한 제반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두만강지역과 함께 한반도 양 북단에 존재하는 국지적 통합경제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주지구(신의주 및 신의주를 둘러싼 3개군(피현, 용천, 의주)을 포괄)와 단동시를 합한 면적은 
2,052km²이고 인구는 150만에 육박한다. 대체적으로 인구 백만이상의 도시지역이 집적의 경제
를 갖게 됨을 감안할 때, 신의주-단동지역의 통합경제권의 구축은 환황해권에서의 위상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김원배. 2000. “신의주-단동 연계지
역 개발방안의 모색”. ｢한‧중‧조 협력실태와 지역개발의 전망｣. 국토연구원. 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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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징적 의미도 있다.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상호성을 갖고 있으며, 상
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추진에 가장 적지이기 때문이다.    
2) 주요 부문별 과제의 상호연계
주요 부문별 과제 가운데 상호연계 추진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
제들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과 에너지, 제조업과 인적자원개발, 농
업과 환경, 교통 및 관광 등 부문간 상관성이 높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문별 과제들은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
진해서는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나 교통 부문과 
같이 생산활동의 핵심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부문들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간 연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주요 과제의 부문간 연계는 남북경협의 지속성, 일관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일과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사업구도 설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문
간 연계는 특히 민간 경협사업의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134)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사업, 임진강 수방사
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임진강 수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태관광사업, 농업개발사업 등을 연계해
서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의선 및 도로 
연결사업과 연계한 통신, 제조업, 관광부문의 협력사업 추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을 따라 주요 부문별 사업의 연
134) 민간 경협사업 추진의 최대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당국간의 
인프라사업과 민간기업의 개별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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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상호 연계하는 실천계획이 수립된다면 비용절감과 투자유치 측면에
서 유리할 것이다.
3) 주요 부문별 과제의 통합과 연계를 고려한 실천계획 구상
(1) 긴급 실천계획(단기계획)
부문별 과제를 검토해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물류‧에
너지기반의 강화이다. 북한과 주변국간의 교통‧에너지 협력은 북한경제의 안
정화를 위해 필요한 물자의 확보와 중단된 생산활동의 재개를 위해서 필수적
인 과제이다. 그리고 시급성측면에 있어서는 앞의 과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관광사업의 활성화이다. 관광사업
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투자 없이 비교적 사업추진이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 실천계획은 교통, 에너지, 관광부문의 주요 과제를 중
심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남북한과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그 대상으로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한간의 접경지역, 
중국, 러시아와 북한간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에너지, 농업부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지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주변국간의 물리적 인프라를 연결하는 사업과 더불어 정보교
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급히 필요한 선진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의 인프
라확충을 위한 기술인력의 단기 양성을 위한 사업도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요 사업의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구
축방안도 실천계획의 내용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 실천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산업개발, 인적 자원 개발, 자연환경정비 및 관리 등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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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이러한 긴급 실천계획의 수립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남한,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통합적 실천계획(중장기계획)
단기적으로 추진될 긴급 실천계획의 주요 사업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생산거점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규모 사업들과 함께 IT, 관
광부문의 사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실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연계추진이 도모될 필요가 있는데, 서해안지역은 개성지역, 평양-
남포지역, 신의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의선의 복선화 전철화 및 도로망의 확충, 
기존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전면적 현대화, 개방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동해안지역은 원산, 함흥, 청진, 나진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원선
의 복선화, 전철화, 도로망의 확충, 화력발전소의 현대화, 개방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산업생산지역의 정비 및 개발을 철도, 도로와 같은 교
통인프라의 확충,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주택 등 생활인
프라의 확충 등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발사업의 추진과 병행해서 정부, 기업의 중견인력과 기능인력에 대한 재교
육과 신규교육을 담당할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
써 북한의 지역개발이 물적, 인적 기반 구축 측면에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통합과 부문별 연계화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실
천계획의 기본 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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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부    문
실 천 계 획 의   주 요 내 용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급실천계획 (단기)
서해안 및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실천계획 (중장기) 
농업‧산림/
환경관리
시범농장개발 및 농자재 지원
임진강 상류 산림녹화 및 방재
동서해안의 주요 하천 및 농지정비
에 너 지
주요 발전소 개보수, 
중소발전소 건설
동서해안 주요 공업지역의 발전소 건설
정유, 가스공급시설 확충
교통물류
경의선, 경원선 주요 구간 개보수 경의선 경원선 복선화, 고속도로확장,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











기술인력 교육연수단지 조성 
중견관리자 연수단지 조성




기타 부문별 연계사업(교통물류+IT/기타 
제조업, 에너지+교통물류 등)
4. 실천계획의 기본구상하에서 추진될 단기 시범사업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실천계획의 기본 구도 하에서 남북한 당국과 국
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단기 시범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당국간 차원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공공적 성격의 사
업들이다. 다만 관광부문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당국보다는 민간차원의 추진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간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1) 단기 시범사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기 실천계획의 기본구상과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첫째, 사업의 시급성이다. 단기적으
제 6장∙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187
로는 북한경제의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다. 재원조달과 국민적 지지, 국제사회
의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이다.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그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의 시범사업으로서 기능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범사업이 단기 실천계획과 중장기 실천계
획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시급하고 추진 가능성이 높
은 과제들은 식량, 에너지, 교통, 관광부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
의 사업들이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실현가
능성을 재원조달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대규모 신개발사업이나 전면적 현대
화 사업과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 수준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시범사업을 제시하였다. 
① 임진강유역 종합관리사업 
② 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망 정비사업
③ 주요 수력,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전력생산사업
④ 동해안 크루즈(cruise) 관광사업
⑤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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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단기 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한 검토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복구사업을 계속 추진 높음 유동적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철도연결 등 북한내 주요 
철도구간의 개보수 높음 높음 선정(접경)
도로
국도 1호선(경의선) 연결사업 계속 추진 높음 유동적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도로망 확충 높음 높음 선정(접경)
항만 
주요 항만의 긴급 개보수
­남포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 다목적 부두하
역장비 지원
­나진항, 청진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개량, 전용
부두시설 개보수    
높음 유동적
공항
서울-평양간 직항로 정기화 높음 유동적
주요 공항의 시설 개보수
­순안, 원산, 신의주 비행장의 시설 개보수 보통 낮음
통    신
교류거점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남한 등 외국과의 통신관련 기술협력 높음 낮음
전력‧에너
지
발전소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한 개보수 및 최소한
의 발전연료(석탄 및 중유) 지원
높음 높음 선정
(일부접경)
중소발전소 건설 높음 높음 선정
관    광
DMZ 생태관광 높음 높음 선정(접경)
해안관광 높음 높음 선정(접경)
백두산관광 높음 높음
농업‧산림
농지 복구, 관개시설 개선 높음 유동적
임진강 유역 산림녹화/방재 높음 높음
비료/기타 농자재 지원 및 시범농장 조성 높음 높음
인력확보
기술인력의 시범 교육 높음 높음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높음 높음 선정
주: 위에서 검토된 사업들은 모두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음
2) 임진강유역 종합관리 시범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임진강은 유로연장이 약 255km, 유역면적이 약 8,120km2에 이르고 있다. 유
역은 남북으로 좁고 긴 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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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강, 서쪽으로는 대동강 및 예성강에 접하고 있다. 철원 및 평강부근과 하
류연안에는 넓은 평야가 있다. 현재 남북한 당국은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수방사업을 합의한 상태이다. 남북한 당국은 임진강유역 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1. 2 평양)에서 공동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이 접근된 상
태이고 조사관련 자료 교환,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
속 협의해 가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 사업은 홍수조절과 용수확보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측의 입장에서 볼 때
에 최근 3년간(1996∼99) 임진강의 범람으로 1조 6천억원의 홍수피해를 보고 
있으나 유역의 ⅔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방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하류의 수해방지를 위한 상류의 댐 건설은 북한측의 용수체계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
근 북한측이 임진강 상류 북방한계선 부근에 건설한 ‘4월5일 댐’의 방류와 관
련해서 남북한간에 마찰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이 지역의 자원관리 중
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135)  
하천의 정비사업은 농업개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환경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남북한간에 합
의된 임진강 수방사업과 연계하여 시범농장 조성 및 생태관광사업을 병행하
는 ‘임진강유역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단기사업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시범농장의 경우 이미 우리는 중국, 태국간 시범농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136)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진강유역에서 소규모 
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역의 평화적 활용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135) 최근 북한이 건설한 ‘4월5일댐’이 물을 갑자기 방류하는 바람에 경기도 파주, 연천지역 임진강
하류에 때아닌 물난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중앙일보 2001.10.11.)
136) 시범농장사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
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북한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정길 외. 2000. ｢남북 농업협
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장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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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임진강유역의 특성상 시범농장은 환경농업 시범농장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137)
임진강하류지역은 철새 도래지와 희귀어류 서식지로 유명하다. 특히 유도 
주변지역은 세계적인 희귀 조류 도래지 및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매화마름, 
모새달 등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도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강, 사천, 초평
도 등 강과 하천에 의한 습지지역 가운데 초평도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138) 따라서 이 지역은 생태관
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139)
<표 6-4> 임진강 유역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현황
구    분 생    태    계        현    황
연 천 군
묵납자루 , 줄납자루 등 다수의 한국고유어종 서식
꾸꾸리 , 배가사리 등 희귀어종 서식
희귀성 습지조류 최적 서식지
파 주 시
희귀철새 도래지 및 서식지
습지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
김 포 시 습지성 조류의 최적 서식지, 저어새 집단서식 
자료: 변병설. 2001. “비무장지대 일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토지연구｣ 제12
권 제2호. p.34.
(2) 사업의 추진방안
임진강유역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남북한 당국과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들
이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137) 환경농업 시범농장은 화학비료의 투입을 감축하고 유기질 비료를 활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영농방식을 채택하는 농장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DMZ등에서 전시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
다. (정정길 외. 2000. 전게서. p26.)
138) 김귀곤. 2000. “DMZ 및 민통지역의 자연생태계”. ｢DMZ Ⅱ: 횡적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p154.
13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영희. 2000. “경기도 일원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활용방안 구상(안)”. ｢경기
도지역의 남북경협사업 구상 제2차 워크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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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의선 철도나 도로 연결사업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이기 때문에 추진체의 구성도 보다 복합적인 구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비
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유역의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
제기구와 관련단체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무장지대의 자연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개발계획(UNEP), 유엔개발계획
(UNDP), 국제자연보호연맹(ICUN) 등이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140) 
유역주변에 시범농장 및 소규모 생태공원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는 다른 인프라사업에 비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141) 이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측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국제기구의 출연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
다. 사업추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1단계에는 임진강
유역의 환경실태조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에는 수방사업과 연계하여 DMZ 주변에 시범농장
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에는 임진강의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남북생태관광루트를 조성한다. 생태관광개발 측면에서는 유역주변에 생태시
범공원들을 조성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방식의 관광루트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구성되는 별도의 유역관
리기구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별 추진, 사후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사업을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40) 이장희. 2000. “DMZ의 평화지대 건설시 국제법적 문제”. ｢DMZ Ⅱ: 횡적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p99.
141) 2∼3만평 규모의 소형 생태공원을 전체 유역에 걸쳐 20∼30개소 조성할 경우 대략 200∼3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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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임진강 유역 종합관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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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기대효과 및 과제 
이 시범사업은 주요 하천과 농업기반의 정비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의 일관성, 지속성, 호혜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 사업에서 추진되는 시범농장 조성 및 생태관광은 농업
과 관광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들의 시험무대가 되며, DMZ이란 입
지적 특성상 호혜적인 성격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진강유역에서 시범농장 조성과 생태관광이 성공을 거둘 경우 나머지 
DMZ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한간 협력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향후 북한지역에서 추진될 주요 하천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예성강 등)의 유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당국간에 합의된 수방사업의 원
활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1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실태조사도 별도
로 추진하기보다는 수방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이다. 그리고 임진강유역이 DMZ을 통과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
한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142)
3) 대 중국 및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망 정비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현재 북한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평라선(평양-나진)은 평양과 나진을 연결하
는 총연장 781km의 북한내 최장노선으로서 평의선, 강원선, 함북선, 백두산청
년선과 연결되어 있다. 이 노선은 지형이 험준한 낭림산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142) 현재 경의선 연결사업은 DMZ지역내 공사와 관련한 양측 군사당국간 회담의 중단으로 교착상태
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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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 많으며, 북한내에서 화물수송밀도가 가장 높은 노선이다. 특히 평라선
과 연결되는 함북선, 홍의선 등의 주요 지선은 중국(도문)‧ 러시아(핫산)와 국
제철도망이 연결, 운행되고 있어서 국제교역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다.   
<표 6-5> 북한과 중국‧러시아간 연계 철도노선 현황
구    분 구  간 노선연장(km) 국제철도망 연결지점
평 의 선 평양-신의주 225 신의주-중국 단동
평 부 선 평양-개성 187 봉동-남한 도라산 
평 라 선 평양-나진 781 두만강-러시아 핫산, 남양-중국 도문
그러나 시설의 노후로 현재 평균 열차운행속도는 시속 30km수준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철로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시급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143) 
이와 함께 나진과 중국의 훈춘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도 시급한 과
제이다. 현재 나진-선봉지역은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철도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미비로 인근 중국의 훈춘지역이나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지역
에 비해 외자유치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는 철도보다도 단기간 내에 정
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라선의 두 주요 지선인 함북선(나진-반죽: 327km)
의 일부구간(나진-남양 158.7km)과 홍의선(물골-두만강: 9.5km) 노선을 정비하
는 사업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간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
불어 나진-원정리간 도로(71.4km)의 정비사업은 남북한간의 공동 협력사업으
로 추진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였다.
143) 현재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부족 및 철도시설의 노후화로 심각한 수송난을 겪고 있다. 또한 주요 
간선노선의 평균 운행속도는 현재 40km 내외이며, 기관차의 부품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아 견인력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철도의 가장 큰 강점인 국제철도망 
연계를 시설 노후화 및 경제난으로 인한 수송화물의 부재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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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함북선(나진-반죽)과 홍의선(홍의-두만강)의 정
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정비사업이 국제적 협력사업으
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다. 러시아는 지난 8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종단철도와 러시아철도와의 연결에 합의하였으며, 최근에는 평라선과 
강원선의 시설개선을 위한 북한철도 시설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1998
년에 북한 철도부와 공동으로 나진-남양간 철도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44)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횡단철도 운송사업에서 러
144)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98년에 나진-남양간 철도 158.7km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구간의 개보수에 3억 8,000만 인민폐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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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과 4개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
서 철도부문의 국제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
인다.   
(2) 사업의 추진방안  
철도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많은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며 투자자본 회수의 불확실성 등이 문
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함북선(나진-남양: 158.7km)의 
정비는 북한과 중국, 남한 정부간의 3자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고, 홍의선(물
골-두만강: 9.5km)의 정비는 북한과 러시아, 남한 정부간의 3자 국제컨소시엄
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추진 시
에는 참여국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우리측이 레일, 침목, 아스팔
트, 중장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기초자재를, 그리고 중국과 러시
아는 고급기술자 및 통신‧신호‧전력 체계 담당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5) 현재 러시아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채무(17억달러)를 북한 
철도 및 발전시설의 현대화 비용으로 상계하자고 했다는 언론보도146)가 있는
데, 이러한 편법보다는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재원분담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진-원정리간 도로(나진-선봉-하녀평-원정리) 71.4km의 정비사업은 다자간 
협력사업 보다는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이다. 도로의 너비를 현재의 6m에서 12m로 확장하고 포장함으로써 최대통과
노선을 통해 2008년에 중국과 북한간에는 컨테이너 약 90,000TEU, 벌크 화물 120,000톤이 수송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145) 사업비용은 사업조건과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기존 노반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함북선의 나진-남양간 정비에 약 5400억원, 홍의선의 물골-두만강역구간 정비에는 300억원(km
당 3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146) 문화일보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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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1500대/일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1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로공사 등이 BO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구간의 도로정비사업은 1997년 홍콩기업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노반공사 42km, 1차 아스팔트공사 15km정도만이 진행된 상태
에서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과제 
철도망의 정비사업은 직접적으로 수송시간 단축147)을 통한 물류비절감 외
에도 주변지역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북한으로서는 통과운송 수입 증대와 더불어 기반시설의 정비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철도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진행될 경의선, 경원선의 본격적인 현대화(복선화, 전철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경협의 일관성과 
지속성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큰 사업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제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북한내 교통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사례가 됨으로써 향후 
동북아에서의 본격적인 다자간 공조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역내국가간 교통시스템의 표준화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진-원정리간 도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수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훈춘에서 나진까지는 자동차로 6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만, 나진-원정리간 도로가 확충되면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연
간 20만대 통과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관광객수는 15,000명 정도이나, 도로정비로 상당한 관광객수의 증대가 예상된
다. 특히 칠보산 관광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만 장기적으로 연간 20
147)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시속 30km의 평균 운행속도가 50∼60km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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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이상의 관광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철도 및 도로정비 시범사업
은 나진-선봉지대의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킴으로써 외국기업들의 투자확대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데, 1단계에는 정확한 철도 및 도로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태파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요비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국제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의 회수를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철도망 및 도로망의 정비와 동시에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
한데, 정비된 철도망을 통해 물류수송이 보다 원활화 될 수 있도록 국경지역
의 통관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주요 수력‧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전력생산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현재 북한경제의 안정화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확보는 매우 시급
한 과제이다. 현재 경협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기업들의 경우에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사업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우리측으로부터의 송전이나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은 
정치외교적 관계148)와 비용149)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148) 경수로건설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도 대북 송전이나 발전소신설에 장애요소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북한에 무상으로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제네바 합의문 위반이라고 
미국의 외교협회(CFR) 로버트 매닝 아시아담당 국장이 2001년 3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다. 그는 ‘남한이 북한에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북한의 과
거 핵활동을 조사하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한이 협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2001.3.14.)
149) 한국전력에 따르면 50만kW 송전에는 약 3천억원이 소요되고 같은 용량의 중유(重油)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약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보수의 경우에는 대상 발전소의 상태
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송전이나 신설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의 대북 전력협력방안에는 발전용 무연탄 120만t 지원(420억원), 발전용 중유 75만t 지원(1천125
억원), 발전설비 긴급보수(80억원), 노후발전소 성능복구 지원(400억원), 대용량(50만kW) 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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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주요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와 농촌지역에서의 소규모 전력생산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대
안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북한 당국도 심각한 전력난의 해소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발전소의 현대화와 소형발전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북한의 발전시설 현대화에 관
심을 보이고 있는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간의 협력150)이, 그
리고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협력151)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가 국제적 협력사업으
로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가운데 상징성이 높은 주요 발전소
의 시설 개‧보수와 농촌지역에서의 자연친화적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시범사
업으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력발전소 개‧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압록강의 기존 수풍발전소 
등 압록강에 입지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화력발
전소의 경우에는 북한의 최대 공업지대라 할 수 있는 평안남도지역이나 나진-
선봉지역의 주요 화력발전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52) 
전소 건설(1조3천억원), 남북 전력계통연계기반 구축(10년간 5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연합뉴스 2001.1.3.)
150) 이미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의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취지하에 1955년부터 ‘조중수력발
전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수풍발전소, 운봉발전소, 위원발전소, 태평만발전소 등 4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00년 12월 평양에서 ‘조중수력발전회사’의 제53차 이사회를 열
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1.9.24.)
151) 북한과 러시아는 전력생산부문에 대한 협력을 합의한바 있는데, 2001년 8월의 북-러 공동선언문 
제5조에서는 “...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 의 개건 계획을 우
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양국간 발전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협력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기대되는 경원선과 TSR연
결사업과는 달리 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측으로서도 남
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152) 북한의 하천별 포장 수력중 압록강 수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48%로서, 두만강의 10%, 
대동강의 9%에 비교하여 볼 때, 압록강 수계의 전력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압록강 수계의 주요 수력발전소로는 수풍, 위원, 태평만, 장자강, 운봉, 강계청년, 태천발전
소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이 70만kW인 수풍발전소이다. 이 중 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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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중소형 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해안 농촌지역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표 6-6> 시범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 가능한 주요 수력 및 화력발전소
구    분 시 설 명 연        혁 생산능력
수력발전소
(압록강유역)
수풍발전소 1941-44년 60만 kW완공
시설용량의 50%는 중국 이용 70만 kW
운봉발전소 북-중국 합작건설, 1970년 완공  40만 kW
화력발전소
북창발전소
1961년 10월 착공, 중소이념분쟁으로 중단
1968년 재착공, 1970년 120만 kW로 증설
1978년 3월 증설 위해 북한기술진 소련파견
160만 kW
평양발전소
1960년 조‧소원조협정에 의거 1961년 착공
1965년 12월 1단계 완료(1-4호기)
1966-68 5-8호기 가동




1967년 조‧소경제기술협정 의거 1968년 착공
1973년 10월 1호기 완공
1977년 12월 10만 kW 증설 
20만 kW
주: 북한의 화력발전소들은 중소규모(5만-10만 kW) 발전소들이 연합되어 있다. 북창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10만kW급 발전소 16개로 구성되어 있음. 평양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미 북한당국이 자체적으로 개보수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50만kW 정도이나, 최근에는 발전설비의 노후화와 연료난 가중으로 30% 
정도의 가동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연합뉴스, 2001, 10.16).  
자료: 임인택. 2001. “북-러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북한경제정보｣ No.50.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2) 사업의 추진방안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한 등
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즉 수력발전소
운봉, 태평만 발전소는 북한이 중국과 공동으로 설립한 압록강수력발전회사의 관할하에 있으며, 
이 곳에서 생산된 전력들은 북한과 중국이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부분
의 발전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특히 압록강 수계의 발전소들은 노후화된 전력 설
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설비 이용률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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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보수사업은 중국-북한-남한당국이 주도하는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하고,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러시아-북한-남한당국이 주도하는 국제컨소
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컨소시엄에는 부분
적으로 일본, 미국, EU등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사업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는 철도 및 도로망 정비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형
태로 참여국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우리측이 발전 설비의 개‧보수를, 중
국과 러시아가 기술지원 및 부분적인 송전 설비의 개‧보수를, 그리고 북한측
은 노동력 등을 분담하는 형태의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금
의 회수는 현물(지하광물)을 통하거나, 수력발전소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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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물자원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한 개‧보수비용 상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에서의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은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Nautilus Institute)153)와 같은 국제단체와 남북한당국 등이 국제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황해남도지역과 같이 하천이 미
약하고 대규모 탄광이 없는 지역에서는 큰 조석간만의 차이, 많은 바람, 풍부
한 농업부산물 등을 활용한 조력, 풍력, 가스발전소 건설 등이 가능할 것이
다.154) 이 경우 사업비용은 우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하고 국제기
구 및 민간단체의 부분적인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다. 노틸러스 연구소에 따르면 소형풍력발전소 1기(11.5 kW) 건설에 40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 발전소는 20호의 주택과 1개의 소규모 의료시설, 유치
원 등에 소요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과제 
기존 주요 발전소의 시범적인 개‧보수 사업은 향후 북한의 전력생산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위한 기반구축 측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기존 주요 
발전소의 시범적인 개‧보수를 통해 현재 20∼30%수준에 머물고 있는 발전시
설의 활용수준을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발전소에서나마 70∼80%수준으로 제
고시킬 수 있다면, 향후 북한의 전력생산재건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서 커다
란 의미를 가질 것이며, 대북 투자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153)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는 W. Alton Jone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서
해안 농촌지역에서 시범적인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관련 정보는 
http://www.nautilus.org 참조. 
154) ｢북한동향｣ 제512호. 2000. p40. 북한의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 등을 이용해 막대한 에너지를 얻
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발행하는 월간지 `조국' 최근호(8월호)가 밝혔
다. 이 잡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조차(潮差: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해 서해에만도 752만kW의 조수력자원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연합뉴스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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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리고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현대화사업은 발전소를 중심
으로 한 주변지역의 소규모 연계개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적
지 않은 사업이다.155)
발전소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
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발전시설들이 
대부분 노후하여 개‧보수사업의 범위설정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발
전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
보수로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의 소규모 전력생산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
지원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선진 에너지활용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전력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전 지역으로 발전소 건설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며, 농촌지역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해서 소규모 농장 조성도 추진될 수 있
을 것이다.156)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발전사업은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등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간의 세부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력 및 수력 발전소의 개‧보수사업과 농촌지역의 중소형 발
전소 건설사업을 위해서 남북한 당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
원에 대해 긴밀히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55) 북한은 2000년 1월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폐수로 운용되는 대규모 메기공장을 건설하였다고 보도
한바 있다. (통일부. 2000. ｢북한동향｣ 제523호.)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은 주변 제조업 공장의 연계개발이나 정비사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6) 풍력발전소의 입지로 유망한 서해안지역(황해남도, 평안남북도)에서 시설채소 및 화훼, 과수, 약
초재배, 낙농 등을 중심으로 시범농장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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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해안 크루즈(cruise) 관광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현재 남북한은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금강산사업과 연계한 동해안 크루즈 관광사업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크루즈 관광의 유용성은 이미 금강산관광사업 초기에 확인된
바 있다. 크루즈 관광은 관광객의 구분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북한측으
로서도 선호하는 관광방식이다. 특히 초기투자가 다른 형태의 관광사업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동해안지역에 분포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사업을 북한당국과 국내외 민간기업간의 시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2) 사업의 추진방안  
동해안 크루즈 관광 시범사업은 북한 당국과 국내외 민간기업이 국제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장 단기간에 가능한 크루
즈 관광노선은 장전(또는 속초)-원산-신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칠보산관광을 
고려할 경우 장전-황진-청진 등의 노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57) 또한 속
초에서 육로로 금강산관광이 가능해질 경우 장전항이 금강산관광과 연계된 
동해안 크루즈 관광의 출발 및 도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전(또는 
속초)-원산-청진-나진을 연결하는 장거리 관광루트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연계관광루트 개발도 가능성이 높은데, 나진과 일본 니가타간
의 연결항로를 통해 국제 크루즈의 운항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나진을 중심
으로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육로관광도 가능할 것이다.158) 이미 중국과 북
157) 칠보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랑군에 있는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거나 명천군 바다
가(황진, 보천)의 어항을 개발하여 여객선을 개통하면 해륙공립체 교통망이 구상된다. (이광. 
2001. “칠보산 관광자원 평가와 개발”. 북한국토의 이해와 개발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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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에는 북한의 동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는
데, 이것을 동해안 크루즈 관광과 연계시킨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국제연계관광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159)
<표 6-7> 중국-북한간의 북한 동북부지역 기존 관광코스 
기    간 관    광    코    스
당일/1박2일/2박3일 훈춘-권하-선봉-나진 
4박 5일 연길-회령-청진-평양-심양 
 6박 7일 연길-회령-평양-묘향산-개성-판문점-평양-신의주-단동
8박 9일 연길-회령-평양-묘향산-원산-판문점-평양-회령-연길
<표 6-8> 동해안 크루즈 관광루트 시범사업








신포 속후해변, 송도갑, 양화만, 경수로건설현장
황진(보천) 칠보산, 주을온천
나진 러시아, 중국접경지역 관광(방천지구)
주: 한국관광공사가 2000년 7월에 발표한 ‘동북아 4개국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방안’에서
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로서 인천-천진-(상해)-제주-벳부-(고베)-니
가타-(나진‧선봉)-고성-속초(동해)가 제시되었다. 
158) 현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에는 3박4일(3월: 부산-고베-후쿠오카-부산), 7박8일(7월: 부산-
제주-상해-고베-후쿠오카-부산)의 스타크루즈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3-4월에는 1박당 최저 7만
원, 7월에는 1박당 최저 12만원의 상품이 판매되었다. (한국관광공사. 2000. ｢동북아 4개국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방안｣.)
159) 중국 길림(吉林)성 훈춘(琿春)시는 내년부터 두만강과 동해 관광을 위해 유람선을 운항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요녕(遼寧)성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인 `조선문보'는 최근호에서 훈
춘시 관광국 발표를 인용, ‘두만강 (유람선) 출항과 관련해 러시아와 조선(북한)의 해당 부서와 
협의가 이뤄졌고 국가 및 성의 관광부서에서 이 관광을 비준한 상태'라면서 내년 관광 철에 유
람선이 운항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두만강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문제는 훈춘시가 개방
도시로 지정되고 두만강지역 개발이 시작된 후 8∼9년간 계속 거론돼 왔으며 ‘두만강 출항권을 
상실한 6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는 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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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기대효과 및 과제 
동해안에 입지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은 적은 초기 투자비
용으로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내륙 관
광개발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큰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과 북한간에 개발되어 있는 북한의 동북부접경지역 관광코스를 동해안 크루즈 
관광과 연계시킬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안 크
루즈 관광 시범사업은 금강산개발사업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160) 
160) 현재 남북한은 금강산개발사업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북한 관광자
원의 개발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
서 북한 동부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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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크
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향후 북한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사
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다. 북한 당국은 동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의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광요금을 낮게 
설정하고 관광지의 자율행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업성의 확
보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단기적인 관광수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광수
요 창출 측면에서 크루즈 시범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유람선이 도착하는 관광지의 관광객 자유활동 보장 등 보다 전향
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북한의 경제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투자 외에도 기술 및 경영인력 
등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 
기술 및 경험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북한은 오랜 기간동안 
최신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
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보교류협력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인적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은 현 단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상설기구인 정보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볼 때 동해안 크루즈 관광 시범사업은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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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추진방안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직접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
는 것이 현실적이나 남북한의 관련 연구기관이 이러한 법인체를 공동으로 구
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교류협력센터의 조성 및 운영경
비는 일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되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출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교류협력센터는 DMZ 부
근이나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북한당국이 북한지역 내의 
설립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북경이나 북한과 인접한 
단동 또는 연길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과제 
이러한 정보교류협력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남북한간 인적 교류
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보기술산업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서방의 선진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인적 교류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교류협력센터는 그 성격상 운영과정에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EU등 서방국가들의 직‧간접적인 관여가 불가피하다. 최신 기술과 정보
를 북한측에 제공하는 것이 이 센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서
방의 선진기술과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서방국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따라
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을 보여줌으로써 이들로부터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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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범사업의 추진과 중장기 사업과의 연관성 
앞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실천계
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에도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강유역 종합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천의 환경적 관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남북한간에 합의된바 있는 임진강 수방사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하천정비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망 정비사업은 앞으로 전개될 경원선, 경의선
의 복선화와 TCR, TSR 연결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
며, 나진-훈춘간 도로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북한내 주요 간선
도로의 확충사업을 위한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시범사업과 중장기 실천계획
임진강유역  종합관리사업
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망  정비사업
주요  발전소  현대화  및
소규모  전력생산사업
동해안  크루즈  관광사업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농업  및  수자원  개발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사업
교통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사업
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사업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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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력,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소규모 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북한의 
에너지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사업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산업생산과 인프라 개발 등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생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동해안 크루즈 관광사업은 북한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동북아 국제
관광루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백두산 등 내륙 관광자원의 본격적인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시범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에서 전개될 실천계획의 중요한 실
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시범사업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국제적 협력
을 통한 사업추진이 남북한에 의한 사업추진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
이다. 투자위험의 분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정부와 기
업들이 공동으로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 구도가 양자간 협력구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범사업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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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C H A P T E R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 협력 
1) 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 실시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
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그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실태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161) 따라서 우리 당국은 먼저 북한이 실태조사에 동의하도록 실
태조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실태조사가 실천계획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지
를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는 이미 부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식량생산부문, 에너
지부문,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하되 인구, 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경제 지표에 
161) 남북한은 남북 전력실태 공동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전력실무협의회’제1차 회의를 
2001년 2월에 평양에서 개최한바 있다. 우리측은 대북 전력지원에 앞서서 북한의 정확한 전력
실태조사를 제의하였지만 북한측은 전력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50만 kW를 송전방식으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구였으며, 실태조사에도 소극적이어서 합의가 무산된바 있다.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26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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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정확한 실태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 중립적 국제기구 등이 이것을 추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 과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
은 2002년 봄 북한 전역에서 2차 어린이 영양실태를 공동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경우처럼 국제기구를 활용한 실태조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62) 그리고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은 남북협력기금과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국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단기 시
범사업은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사업적 성격도 가질 필요가 있다. 임진강 시범
사업, 발전소 개‧보수 시범사업 등 단기 시범사업으로 제시된 5개 사업들이 
북한의 하천실태, 전력생산실태, 교통기반시설 실태, 관광자원 실태, 인적자원 
관리실태 등 본격적인 실태파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간의 협력기구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및 실천계획 수립을 모색
단기 시범사업은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되었거나 논의중인 당국간 협력사업
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장관급회담을 활용하여 단기 시범사업의 추진과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
으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경의
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임진강 수방사업은 북한의 실천의지가 확인된 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접경지역의 철도‧도로 정비사업 및 임진강 종합관리사업으
162) 2001년 8월 북한을 네번째로 방북한 뒤 방한한 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은 "방북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백남순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게서 적극적인 협조
를 약속 받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1. 8.27.)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를 비롯한 북한
주재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지난 11일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수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OCHA와 함께 피해실태 조사에 나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세
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럽연합 구호협력사무소
(AidCo), 이탈리아개발협력, 이탈리아의 구호단체 CESVI 등이다. (연합뉴스, 2001.10.15.) 이러한 
실태조사가 다른 부문에서도 국제기구의 주도와 북한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전개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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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동해안 크루즈 사업은 금강산관광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력‧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중소규
모 발전소 건설은 남북한간에 논의중인 전력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계획의 
수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발전된 형태인 ‘남북경제공동
위원회(가칭)’를 남북한 합의 하에 구성하고, 북한경제의 재건과 남북경협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실천계획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내에 실무기구를 두고 협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3자간 협력구도로 출발하여 점차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구도가 필수적이다. 실천계획의 
구도 하에 단기적으로 추진될 주요 사업들 가운데 접경지역 철도 연결 및 정
비, 그리고 전력시설 개‧보수 등은 남북한 및 러시아 또는 남북한 및 중국간 
3자 협력구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부문은 남북한간의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되 UN이나 비정부기구를 옵저버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합리적
일 것이다. 
중장기 실천계획의 추진 시에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의 구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북한의 인프라개발과 동북아 인프라연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 틀을 구축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가칭 ‘동북아
인프라 개발 협의체’ 구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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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전략 
실천계획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남북협력
기금과 같은 남한의 내부적 재원,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금 및 공적개발원
조자금, 북한의 자체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각 부문별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살펴본 
후 단계적인 재원조달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1) 남한의 내부적 재원
(1) 남북협력기금
1988년 ‘7‧7 선언’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후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촉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
체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1990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0년 7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협력
기금법’을 공포하고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기금 운용계획 심의, 결산보고사항 심의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통일부는 기금 운용관리의 주체로서 연도
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
립,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지원업무의 실무를 담당하
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사
업의 내용에 따라 무상 혹은 유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성격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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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비해서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1조 8,931억원이며 사용액은 1조 3,200
억원으로서 가용금액은 5,731억원이다. 그런데 2001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163)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가용금액 규모는 이보다는 작아질 전망이다.
<표 7-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지출 현황
구       분 금   액(억원)
조성  및























주: 현보유자금  5,731억원 = 조성액(A) 18,931억원 - 사용액(B+C) 13,200억원.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163) 올해 대북 쌀 지원은 30만톤 정도 이야기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 보유미 30만톤의 장부가격은 약 6,000억원 정도이나 WTO 규정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으로 정부가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한 쌀 13.3만톤을 배합하면 약 2,000∼2,500억원이다.  
한편 국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50억원이고 운송비 등 부대비용은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1.10.11. 따라서 실제 쌀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어느 가격으로 결정하여 남북협력기
금을 사용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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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
을 수행하고,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즉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개발수요를 충족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중 양허
성 조건의 차관형태로 제공되는 양자간 유상원조 프로그램의 자금인 것이다.
지원대상국은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5,225달러 이하의 국가로서 소
득 수준별로 총 135개국이 5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국가 76개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대상국
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연 1.0∼5.0%까지의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환기간 역시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거치기간 5∼10년을 포함하여 1
0∼3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164)
EDCF 지원대상국가는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상
호보완적인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EDCF 지원대상사업은 수원
국의 경협 잠재력과 해당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된다. 단위 사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구체적인 사업 심사 후에 결정되나, 보통 총 사업비의 80% 정도가 
지원된다. 한편 중점지원 대상사업은 수출 유발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SOC 사업(통신망 사업, 공항, 항만 등 기자재 수출효과가 큰 SOC 사업, 송배
164) 지원절차는 수원국 정부로부터의 차관지원 요청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수원국 정부는 경제개
발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및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라 지원요청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요청서
(Proposal Form for EDCF Loan)와 함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Feasibility Study Report) 및 사업 
실시계획서(Implementation Program)를 외교경로를 통해 제출한다. 외교통상부는 수원국의 차관
지원 요청에 대한 1차 검토의견과 함께 상기 서류를 재경부에 전달하면 재경부 장관은 한국수
출입은행에 수원국의 요청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의뢰한다.  수출입은행은 심사단의 현지 
파견을 통해 사업의 실시 가능성, 사업타당성 및 지원규모,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
(Appraisal Report)를 재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조건 등
의 정부지원 방침이 결정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외교통상부는 지원방침을 수원국 정부에 통보
하고 정부간 EDCF 차관 공여기본협정(Agreement) 및 사업별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고, 
수출입은행이 정부간 협정 및 시행약정의 내용을 기초로 수원국의 차주(Borrower)와 차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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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설 및 발전설비 설치 등 전력사업, 기타 엔지니어링 사업),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사업(직업학교, 직업훈련소 건립 및 교육용 기자
재 지원, 병원건립 및 의료기기 지원 등 보건 및 복지사업), 환경관련 사업(상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이다.
<표 7-2> 대외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차입금상환 당기순이익 계
1987 300 - - 9 309
1988 200 - - 48 248
1989 500 400 - 93 993
1990 100 - - 257 357
1991 100 500 - 395 995
1992 - 100 - 641 741
1993 199 100 - 332 631
1994 850 200 - 336 1,386
1995 1,200 700 (27) 439 2,312
1996 1,300 700 (40) 627 2,587
1997 550 350 (60) 851 1,691
1998 - - (67) 1,097 1,030
1999 - - (73) 517 444
2000 - - (87) 567 480
총누계 5,299 3,050 (354) 6,209 14,204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001년 9월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1조 4,500억원이며, 집행 
승인액은 1조 5,619억원, 실제 집행액은 7,865억원이다. 현재까지 대외경제협
력기금은 35개국의 9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었다. 2000년의 경우에는 베트
남의 바리아(Ba-Ria) 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 및 티엔탄(Thien-Tan) 상
수도사업, 인도네시아의 동자바 병원개선사업, 볼리비아의 교량건설 협조융자
사업, 미얀마의 간염백신 제조사업, 가나의 송유관 건설사업, 스리랑카의 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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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 상수도사업 및 의료장비 구입사업, 방글라데시의 지방 배전망 확충사
업, 중국의 해남성 미사강 종합개발사업, 흑룡강성 모단강 도로건설사업, 내몽
고 생태환경 개선사업 등 8개국 12건의 사업에 대해 지원이 승인되었다.
2)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금 및 공적개발원조자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남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66∼1975
년 사이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받았으며, 이 자금은 주로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액이 방대한 
사업(포항종합제철, 소양강 다목적댐),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필요한 SOC 
사업(경부고속도로, 항만),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업‧영세
제조업 지원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배상금을 거론한 바 없으며, 
북한 역시 구체적으로 물질적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50∼100억 
달러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의 규모165)는 남한의 대일 청구
권 자금 액수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주장하
는 액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금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서나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북일 수교를 위한 협상조차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이 일본 정부는 북일 수교에 대해서 서두르는 입장이 아니다. 사실 북일 수교
는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정상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165) 권영경. 2000. “남북경제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및 일본 
가나가와대학 국제교류센터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연합뉴스 2000.5.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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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
에 북일 수교에 따른 일본의 배상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부터의 또 다른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적개발원조자금(ODA)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
tion: JBIC)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매년 약 100억 달러 수준의 경제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 역시 북일 관계가 상당 수준 정상화되
는 경우에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
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북한의 자체자금
북한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기대
하기 어렵다. 북한은 1990년대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며, 1999년 이후 경제
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198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컨대 2001년 4월 5일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
의에서는 2000년의 예산수입 실적이 209.3억 북한원, 2001년 예산수입 계획은 
215.7억 북한원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991년의 예산수입이 371.2억 북한원 
이었으므로 북한경제는 재정규모가 정상 시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WFP/FAO의 보고
일 정도로 경제난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식량을 수입할 재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대
규모의 자금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북
한의 경제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
업 송금도 2001년도에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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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정도로 시장경제를 도
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설비의 
낙후도로 인해 기업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민영화를 통한 재원
조달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166) 
4) 외국인 투자자금
북한의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활
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91년 북한은 북한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
립하였으나, 설립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함께 관련 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재
원조달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을 상정하기는 적어도 단기적
으로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이다.167) 이것은 북한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70년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도입한 상업차관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
에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이 상업차관을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신규로 상업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약 12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채 상환에 대한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차관에 
166) 독일 통일 이후 삼성전자는 구 동독의 전자공장을 1마르크에 인수한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우도 기업의 실제가치는 대부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167) 이것에 대해서는 장형수. 2000.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 방식”. ｢통일경제｣ 9월호. 현대경제연구
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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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IMF, IBRD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외채
의 지불을 정지하고 있는 국가는 단기 무역신용 이외에 상업차관과 같은 비 
양허성 차관은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채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은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거론되
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
단된다.168) 현재 북한과 같이 투자 리스크가 크고 사업의 수익성조차 불투명
한 투자대상국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공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제금융공사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불
가능하다. 더욱이 현재까지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공사의 프로젝트 파이
낸싱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5)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
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일본의 신중한 반응이다. 국제금융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리스트국 지정이 풀리지 
않으면 북한이 IMF,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8) 장형수, 박영곤. 2000.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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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A그룹: 아시아개발기금(ADF)자금 우선 수혜
∙B그룹: 일반재원 및 ADF자금수혜 가능 
∙C그룹: 일반재원자금 수혜 가능
∙금리: 무이자(단 수수료 연 1%)
∙상환기간: A그룹 40년, B그룹 35년
  (거치기간 10년포함)
주: 1) IDA 가입자격은 IBRD가맹국으로 제한 
    2) 북한의 1인당 GNP는 550∼600 달러 수준
자료: 홍성국. 2000. “대북 금융 거래와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 ｢통일경제｣ 3월호.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중이고, 또한 현행 미국의 국내법
은 적대국 또는 테러리스트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미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공
식적인 입장은 IBRD나 IMF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비공식적인 기술지원
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원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따라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한 미국 
내의 반감이 고조에 달하고 있어서 조만간 북한의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이 해
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11월 
3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북한 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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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원 금지 국제협약(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과 ‘인질반대 국제협
약’ 등 두 가지 반 테러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
인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
든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테러를 반대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항공기 테러에 관
한 4개 협약과 외교관을 비롯해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예방협약 등 이
미 가입한 5개 협약을 포함해서 테러방지에 관한 유엔의 12개 협약 중 7개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
되는 시점에서 북미관계 개선 및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미국 내에서도 대외관계위원회
(CFR)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입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과 미국과의 관
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미국
이 허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일본 역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빠를수
록 좋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황하고 있는 EU
는 북한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EU는 
국제금융기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IBRD/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1997년 2월에 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IBRD가 각각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1998
년 2월 IBRD의 북한 방문시에 비공식적으로 국제금융연구소(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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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IBRD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
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
융기구와의 관계는 비교적 진전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면 경제 통계의 제출, 경제정책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북한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이
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지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상으로 볼 때 현재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와 IBRD와의 정책협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활용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
에 없다.
물론 정식 가입 이전에도 특별신탁기금의 설립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169) 실제로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
스타인 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신탁
기금이 조성된 전례가 있다. 이외에도 IBRD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원
을 위해 홀스트 기금(Holst Fund)과 기술지원 신탁기금(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을 설립한 바 있으며, 보스니아(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
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IBRD로부터 지원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의 테러리스트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169) 구체적인 논의는 장형수‧박영곤. 2000.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향｣.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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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적 검토
앞에서는 실천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남북협력기금과 같
은 남한의 내부적 재원,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금 및 공적개발원조자금, 북
한의 자체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남한의 내부적인 재
원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향후 1∼2년 내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의 재원 중에서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은 대상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미 조성액 이상으로 집행액이 승인된 상황이어
서 재원도 충분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협력기
금만이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공적 자금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재원조
달방안이 실천계획의 추진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7) 단계별 재원조달 전략
(1)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원조달
2001년 9월 30일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가용금액은 5,731억원이며, 추가적인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수천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정
부는 2002년도에도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가능 규모는 거의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금규모는 정부 차
원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시범사업의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170)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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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컨소시엄으로 조달한
다면 시범사업들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171) 그리고 크루
즈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ODA, FDI를 통해 재원을 조달
중장기적으로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IBRD,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이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필수적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사례를 볼 때 북한
이 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대규모의 철도, 도로건설이나 전력
개발 사업들에 대해 차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이 IBRD나 ADB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자금의 전체 규모가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극빈국들과 경합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
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양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서 
투기성 자본이나 단순 수입대체성 투자자본의 유입은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본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
이 되는 성격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72)
170)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예산으로의 편성의 근본적인 목
적은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의 출연 규모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와 동의가 
있는 경우 기금으로 편성하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나 기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다.
171)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소요재원을 최대
한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성을 분산(risk sharing)시키는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
방식이다. 북한과 같이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컨소시엄이 사업의 위험성 최소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컨소시엄 구성은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직화된 참여와 더불어 국제적 
규범을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의
미를 가진다. 소요투자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복잡한 컨소시엄 구성보다는 단순한 사업추진구도
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대규모투자의 지속적 유치 측면에서는 초기부터 이러한 컨
소시엄 구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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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지 
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해 남북한이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사회
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폴
란드, 체크, 헝가리 등이 지속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민간투자와 공적 지원을 받
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들이 일관되게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인프라사업과 같이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
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당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획득과 실천계획
의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인프라개발사업을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남한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나, 경제적 
사업을 민족정서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정부가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남한의 기존 국제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
특히 인프라개발과 관련한 실천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북한측이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프라부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인
도적인 부분의 국제적 지원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인도적 측
면의 지원은 일정 수준까지 북한정부의 대외정책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경제체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172)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 투기성자본이 부동산부문에 대거 유입되었던 사례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Deok Ryong Yoon and Bradley O. Babson. 2001. "How to Finance North Korea's 
Capital Requirements for Economic Recovery". 2nd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Seoul,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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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자생력을 갖춘 경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프라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먼저 국
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미
국 테러사건은 한반도주변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 사
건을 계기로 테러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중동국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천계획이나 단기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국제기구나 비정부민간기구(NGO)등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구들이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가능
한 자금은 미약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1년 12월 4일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UN의 대북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한바 있는데, 
이것은 북한 당국도 경제재건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173) 또한 북한당국은 실천계획의 수립과 함께 보다 적극적
으로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천계획의 추진을 통해 그
들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
가 있다.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 실천계획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추진과정에
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러시아나 중국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참
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컨소시엄 구성문제에 우리 정부가 보
173) WFP‧UNDP‧FAO‧OCHA 등 UN산하 국제기구들은 2002년도 대북지원사업의 총규모(총지원목
표)를 약 2억 6,000만달러로 정하고 식량지원, 농업복구, 보건, 식수, 위생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이다.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68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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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의 구성방안에 대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
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경협관련 제도도 실천계획 추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별도의 실무협의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남
북한 당국은 본격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된 경의선 단절구간의 연결사업, 임진강 수방사업 등
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금강산 육로관광 및 특구지정문제도 교착상태에 빠
져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추가적인 협력사업들이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법
은 단순하게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듯,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천계획의 수립은 북한에게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8장∙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233
8 C H A P T E R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방안
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뒤 결론을 맺
었다.  
1. 주요 연구결과 
1)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외형적인 성장과 내부적 문제들 
 
1980년대 말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남북관계의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그동안 정치‧군사
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11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교역액은 크게 증가하
였지만 금강산사업과 경수로지원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하면 상업적 거래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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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추진은 미약하나마 북한의 변화를 가져왔고,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
를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오고 있는 남북경협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안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
으로서 정부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협상과정을 투
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문제도 나
타났다. 또한 국제적 관계와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제협력이 추진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
의 경우처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기업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남북
경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높은 거래비용 및 
과다한 물류비용에 따른 사업성의 악화도 남북경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외에도 경협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적극적 대처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
다 전향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시급하다. 
 
2) 남북경협의 발전전망: 단기적으로는 불투명,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
향후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여건의 변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그리고 주변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 등에 따라 발전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북관계와 북한의 내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경협의 발
전 가능성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제조업‧농수산
업‧통신‧교통인프라‧관광‧국제협력 등 경제의 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안정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물리적 기반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
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수들이 있지만 장기
적으로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
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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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수익성과 포괄적 상호주의를 축으로 국
제적 협력을 지향  
 
남북경협의 평가와 향후 제반 여건의 변화 전망을 감안할 때 21세기 새로운 
남북경협은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의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러한 남북경협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민간은 수익성 원칙주의,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민간과 정부가 제 역할을 바로 찾아야 남북경협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상호주의’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신축적 상호주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경협의 기본원칙을 관철하는 중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다변
화 모색,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대내 관계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그리고 ‘위탁가공 → 투자 → 교역’ 등의 경협추진구
도 설정 등 네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적 협력의 
구도 하에 추진하는 남북경협의 다변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
북경협을 남북한간의 과제에서 국제적 과제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교착상태
에 빠져있는 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4)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의 강화
와 주요 산업부문별 협력과제 추진    
남북경협의 기반은 제도적, 물리적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
의 강화 측면에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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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운영, 환결제의 정
착,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육상 운송로의 확보, 표준계약
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통행과 관련한 기초적 
교통인프라(연결교통로) 및 통신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리적 기반시설
은 남북 민간경협의 발전과정(위탁가공→투자확대→전면적 자유교역)에 부응
하는 방식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위탁가공기에는 물자수송과 관련된 부
분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투자확대기에는 공단 및 관광단지 등 특구개발
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전면적 자유교역기에는 광역교통‧
통신망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기반
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과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외국의 경협수요 등을 토대로 남북경협
의 기반강화를 위한 주요 산업부문별 협력과제를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과제들
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문별 과제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구도, 즉 실천계획 하에서 단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경협기반강화의 새로운 모멘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의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
다는 보다 체계화된 계획의 틀 안에서 사업이 추진될 때 외국 투자자들도 보
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천계획은 경협기반 강화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
를 위한 부문별 과제들과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부문별 주요 과제들
을 국토공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문별로 연계시키는 것을 중
제 8장∙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237
심으로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공간적 통합과 부문간 연계를 고려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면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균형발전
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과제의 통합과 연계화를 고려한 실천계
획을 긴급 실천계획(단기계획)과 통합적 실천계획(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그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다. 긴급 실천계획(단기계획)은 교통, 에너지, 관광부
문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남북한과 북중, 북러 접경지역
을 그 대상으로 수립하며,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한 통합적 실천계획(중장
기계획)은 북한의 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연계추
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 실천계획의 구도 하에서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협
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단기 시범사업으로서 임진강유역 종합관리 시
범사업, 대 중국 및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망 정비사업, 주요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전력생산사업, 동해안 크루즈
(cruise) 관광사업,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등 다섯 가지 시범사업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실천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에도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체계적인 추진체 구성과 효율적인 
재원조달전략
남북한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시범사업은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되었거나 논
의중인 당국간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장관급회담을 활용하여 단기 시범사업의 추진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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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
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발전된 형태인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칭)’를 통해 
실천계획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구
도에 있어서는 해당 주변국과 사안별로 3자 협력구도로 출발하여 점차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은 단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재
원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국제기구가입
과 외국의 ODA,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천계획을 통한 남북경협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 특히 북한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제적 신뢰회복
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유치하려는 자세 여부가 실천계획의 성패
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결론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경협은 정전 이후 군사적 대치로 긴장이 고조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경제협력의 과정에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파행을 거듭해온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경협이 남북한의 교류확대에 기여해온 것은 평
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북경협이 시작된지도 12년이 지났다. 이제는 남북경협도 보
다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은 경협 초기의 불가피한 시행착오로 볼 수 있
었지만, 더 이상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국내외 상
황이 경협이 시작되던 초기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우리 경제는 1998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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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를 지나면서 투명한 시장질서, 세계적 규범(global standard)에 맞는 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 시장은 기업의 투명성, 사업의 수익성 및 예
측가능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기대
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주들에게 시장은 철저히 책임을 묻게 되는 상
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보다 투명한 대북 정책 추진을 국민들은 요구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경협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시장의 원칙에 
맞는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대외 환경에서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문제들과 분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2001년 미
국의 부시 행정부가 우리측의 대북 송전에 제동을 걸면서 보다 가시적으로 드
러났다. 미사일과 핵문제라는 군사적 사안과 분리된 대북 경제지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장논리와 투명성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사안과의 연계가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남북경협의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
으로서 보다 원칙에 충실한 남북경협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복잡한 상황일수
록 원칙에 충실한 단순한 해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일관성, 호
혜성, 지속성에 기초한 경협사업의 추진이야말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내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장논리와 외부적으로 요청되는 정치‧군사적 
관계 정립을 동시에 반영하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실천계획(action plan)을 제안하였
다. 민간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제도적, 물리적 기반의 강화방
안과 산업부문별 주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체계화시킨 실천계획을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내부적 요구와 외부적 요구를 
240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발전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남북경협이 침체된 상황 하에 놓여 있지만,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짜기에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경제 
발전과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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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new policy direc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flecting upon recent changes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study, furthermore, 
attempts to provide implementable action programs to strengthen the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The report consists of seven chapter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need of the study together with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This chapter also briefly examin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of al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a significant value as an intermediary framework 
and a too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is because economic 
cooper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inter-Korean industrial integration based on the complementarity of 
production factors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pands, it will lead to more contacts and exchanges 
Building a New Foundation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ang-Jun Lee, Won Bae Kim, Seung-Yul Oh, Dongho Jo, Byung-Min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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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n-economic arenas including political and cultural and hence contribute 
to building the Korean community.
In Chapter 2, the statu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examin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egan in 
earnest in the late 1980s, when the Cold War ended and the communist 
countries entered into transition. As of no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arried out by private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by 
public invest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The volume of 
inter-Korean trade and the number of firms involved in the trade have 
steadily increased in spite of ups and downs in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example, the volume of trade increased from 
19 million US$ in 1989 to 425 million US$ in 2000, indicating a twenty-fold 
increase over the 11 year period. As a consequence, South Korea is now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and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of North Korea. 
Contract-based processing trade began in 1992 and grew rapidly since then. 
In 2000, it counted 27.1 percent of total inter-Korean trade and 52.9 percent 
of inter-Korean commercial trade. Investment from South Korean firms in 
North Korea is still small. Forty one firms obtained government approval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of June 2001 but eighteen of 
them went into the project approval stage. Firms, which actually made 
investment in North Korea, number only 10.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includes the construction 
projects connecting the disconnected portion of both rail and road between 
Seoul and Shinuiju, the flood prevention project at the Imjin River, and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organiz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addition, South Korea governmen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light-water reactor construction project at Kumho in 
North Korea, which is carried by the Korean Peninsula Energy Organization.
Taking a broad look 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ast 
11 years, we can find several features such as increasing importance of 
economic factors in trade, growing inter-Korean industrial linkage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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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mplementarity, an expansion of cooperation projects in 
non-tradeable secto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shipping routes for goods and 
materials involved in inter-Korean trade. More importantl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rought many positive results including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Notable is a continued increase in inter-Korean trade 
by the civilian sector despite occasionally tens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u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overnment aid worked as a safety valve preventing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o an extreme. Even though the 
economic impact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the South Korean economy 
is small, there are positive impacts in general on the political, military, and 
social aspect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reveal a few problems. 
The most critical among them is confusion in terms of the role for the 
government and the civilian sector. Especially after the summit in June 2000, 
confusion escalated because of an ambiguous attitude by North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communique of June 15 and the mixed 
application of the two principles by South Korea' separation of politics from 
economics'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Such confusion created cases 
where the private sector asked quid pro quo from the government for 
unprofitable projects with North Korea. As a consequence, the motivation to 
produce profitable projects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on both parties of South Korean firms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y. In addition, there exist problems such as less public trust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not so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ess satisfactory 
results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participation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igh transaction costs including transport and logistics costs, and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at will accompany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rail connection.
Chapter 3 assesses the prosp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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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of foreseeable changes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futur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depend on: changes in the economic condition of 
South Korea,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and specially 
the likelihood of taking economic reform and opening measures, and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with surrounding countries. Recently, 
Pyongyang appears to seeking economic development by cautiously adopting 
new economic policies. Though Pyongyang-Washington relations are tense 
the moment, they will be eased as the two countries begin talks after the 
ending of the Afganistan War. With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likely to 
expand in diverse areas such as energy,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fisher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tourism. Regarding the prosp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e can consider two alternatives: an 
approach of politics linked with economics as in the case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or an approach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like 
Taiwan-Mainland China relations. In either approach, policy consistency is 
required to pursue stable economic cooperation. The German case is useful 
for the institution build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whereas the Taiwan-Mainland case is instructive for 
creating profitable model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assessment and prosp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4 establishes the principles and basic direc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flecting upon the past 10 years' 
experience, the principl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should include transparency, consistency, mutuality, and 
sustainability. Consistency is critical to bringing out North Korea into the 
tabl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ereas transparency is 
essential to draw public support. Mutuality means that both Koreas need to 
recognize and reap the mutual benefits of economic cooperation. 
Sustainability is required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it, 
SUMMARY   251
Seoul's northern policy would not have any real value. 
With these four principles, this study suggests profitability for the 
private sector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for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should abide by the rule of profitability in its pursuit of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North. If a project cannot make profits, it would be 
sustained and in result will bring damage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prehensive reciprocity' suggested here means 'flexible 
reciprocity', which meets the strategic goal of expanding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d on these principles and 
directions, this study proposes four strategies: the diversification in the mode 
of cooperation, the pursuit of joint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nature of 
cooperation, building public consensu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strategy of 'from contract processing through investment to free trade' in 
terms of cooperation sequence.
Chapter 5 examines necessary tasks involved in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nd in expanding industrial 
cooper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 following items ar 
urgently needed. They are an organiza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voiding double taxation, the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ly internal transaction rules for inter-Korean 
trade,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 in both Pyongyang and 
Seoul, securing land transport routes, and the adop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papers. In order to enhance the physical infrastructure, it is 
suggested to secure basic transport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inter-Korean trade and travel. In the short to medium term, it 
is advised to expand north-South links, to build transport facilities in and 
around major nodes of economic exchange, and to modernize communication 
networks. Also suggested is the gradual build-up of infrastructure in 
commensurate with the sequence of economic cooperation. For example, 
during the early stage of trade based on contract processing, transport 
facil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materials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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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xpanded, while infrastructure building is needed for industrial parks and 
tourist zones in the investment expansion stage. In the free trade stage, 
area-wid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networks should be constructed.
In Chapter 6, a sketch plan for action programs is suggested to advanc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 feasible manner. Action programs a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four principles of economic cooperation on 
firm ground and they are also helpful in soliciting foreign investment and 
support. The main thrust of the sketchy plan is to integrate projects between 
sectors and along the space. If we devise a plan by focusing on the projects 
linked to each other sectorally and spatially, it will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but also enhance the basi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oreover, such an integrated plan will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ketch plan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an immediate action program and the other is more 
long-term plan. The immediate action program focuses on three key areas 
critical for the recovery of the North Korean economy--transportation, energy 
and tourism. This program is also geographically concentrated on the 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adjacen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long-term plan envisages a series of closely linked 
projects unfolding along the west and east coastal areas of North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d five project which needs immediate 
attention. They are the Imjin River Area comprehensive management project, 
the road and rail renovation project in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Russia, the renovation of  major thermal and hydro power plants, 
the east coast cruise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exchange 
center. These five projects, if successfully implemented, will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more bigger, longer-term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apter 7 deals with institutions and financial means to carry out action 
program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out the correct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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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orth Korea economy, all the programs and plans will be useless. The 
next step will be to establish concrete action programs with a few pilot 
projects through negotiation in a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In the short term, the existing ministerial meeting can be 
utilized as a channel for negotiation and discussion. For the longer-term, an 
organization such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can be 
established to discuss and devise action programs satisfying the needs of both 
sides. In the plan making process, foreign countri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cope of projects, they can take a 
three-way or four-way cooperation. With respect to financing of cooperation 
projects,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be used for short-term, small-scale projects. 
For larger projects, international consortium is a feasible and effective way 
to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In the longer run,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secure funds from 





1. 국제금융기구의 실천프로그램 사례 ····· 257
2. 대북투자 및 사업관련 자료 ················· 263
3. 기타 자료 ············································ 271
4. 정책세미나 프로그램 ··························· 273

부록   257
부록1 국제금융기구의 실천프로그램 사례
<부표-1> 세계은행의 실천프로그램


























  ­참여의식 제고, 촌락재조직 장려
  ­촌락 및 촌락상호간 토지운영위원회 
형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영‧기술적
능력 조직화
  ­매년 투자계획시 지자체에 대한 기술
적지원
∙지역기금 조성 및 지방의 조직적업무를 
위한 자원지원
∙지역 및 국가차원의 기관체 설립
∙시범적운영을 통한 토지보유권 향상
























∙행정‧재정적 지방분산 및 구조재편 지원
  ­정부의 재정적 구조조정 지원: 지방정
부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함
  ­지방정부의 개발과정 관리능력 향상 
및 농촌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처능
력 제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수준기구의 통제 및 평가
∙수요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한 
농촌공동체기반 인프라를 위한 재정지원
∙농촌공동체 및 지방정부의 계획능력, 정
책의 우선순위 선정능력, 경영시스템, 공

































∙개발 및 평화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컨소
시엄 및 시민네트워크의 능력 배양
  ­컨소시엄은 현재의 제3자 및 수혜자간 
공동참여 계획수단에서 향후에는 실행
을 위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며, 타기
관과의 효율적 협력체계구축 실현
  ­다양한계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정
  ­시민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주도 프로젝트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시민과 지방자치당국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문제접근방식 개발‧시험‧증명에 대
한 재정지원
  ­기술자문, 실행가능성 및 설계연구, 경
영 능력 배양, 잠재적 협력자 및 재정
지원자들과의 연계 구축
  ­컨설턴트‧NGO활동, 지방의 운영비‧설






































∙사회적 실천프로그램: 말라리아 대처프
로그램, 가족계획 확대, 실업자 재취업프
로그램 등
∙장기적 사회프로그램을 식별‧실행‧평가
해낼 수 있는 정부의 행정능력 강화
∙연구‧교육‧물적지원 및 단기 기술적 자



























∙우선투자 및 보호정책과 함께 문화산업
을 개발하여 통합지역 발전 달성
  ­수공업, 지역기반 관광업, 단지개발 및 
보호정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수준의 문화유산 관리 및 이용
  ­문화관련 활동의 지역적 관리를 위한 
신생 CBO 및 지역 NGO에 대한 지원
  ­문화단지의 지역수준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
  ­지역공동체간 및 각종 위원회‧민간부
문‧NGO간의 협력증진
∙국가수준의 제도적 발전
  ­역사유적지 발굴, 계획‧관리 지원
  ­공공부문의 효율성‧지속성 제고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




























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제고
∙공공행정 및 서비스의 현대화수준 제고
∙공공지출 관리기법 향상
∙공공조달시스템의 개혁
∙회계, 재정통제, 정부능력 평가체제 강화
∙세제행정에 관한 제도적 보완






















한 부존 천연가스 
개발
탄자니아의 지속가
능한 성장 및 빈곤
해소의 기반 마련
∙송고송고섬에 가스 수집시스템 설치 및 
처리공장 설립
∙송고송고섬ꡈ다레스살람간 217km의 육상
가스관 및 25km의 해상가스관 구축
∙우붕고(Ubungo)에 있는 112MW 가스터
빈의 정비 및 유지‧보수
∙방호벽, 저장시설, 기타 기반인프라 및 
시스템 통제‧운영센터를 설립‧구축
∙가스井의 개수 및 평가
∙프로젝트 관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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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계속)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에 6,850만 달
러 투입
  ­의료시설, 초등교육시설, 공중화장실, 
지역센터, 심정, 식목, 도로시설 확충
∙빈민계층 지원을 위한 하위프로젝트
  ­2,000만 달러 투입
  ­HIV∕AIDS 감염환자, 고아, 편모가정 
지원
∙지역사회 평화구축 및 갈등조정
  ­250만 달러 투입
  ­양심수 등에 대한 사면활동, 총기소유
제한, 소년병 및 유괴로 인한 피해자 
문제해결 등을 위한 지역수준의 기반
조성
∙제도적 발전






































스(특히 여성 및 
빈민을 위한)에 대
한 접근 및 이용도 
증가
∙공공서비스프로그램(보건, 교육, 지방 용
수공급, 위생)의 계획‧평가‧실행시 관민
합동체제를 수용가능토록 정부능력 배양
∙참여개발과정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및 
자원관리의 분권화: 지역차원에서의 경
영능력 제고 및 수혜자 참여
∙지역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분
석능력 제고
∙공공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전문부서 설


























  ­하위프로젝트당 5만달러 지원(단, 상하
수도시스템의 경우 최대 10만달러)
  ­농촌지역의 상하수도시설, 학교, 의료
시설, 지역발전기구, 오수처리시설, 전
기, 도로를 포함한 기반SOC 구축
∙정책수행능력 강화
  ­연방‧주정부: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기술적 지원 및 인적자원 교육
  ­투자에 대한 평가‧분석능력을 갖춘 새
로운 기구 창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배양: 인프라 투자, 




























약 해소 (SOC 병
목구간 해소)
주요 교통관련당국
의 제도 및 재정적 
역량 강화
∙도로의 질 제고 및 노폭확장
  ­550km의 州도로 및 기타 간선도로의 
정비 및 노폭확장
  ­사고다발지역 개선/도로안전시설 설치
∙1,000km의 州도로‧간선도로에 대한 지속
적인 유지‧보수
∙100km 내륙수운의 정비 및 활성화




























반 수자원 활용을 
위한 시장수요의 





  ­공중화장실, 현장위생시설, 소규모 하
수인프라 구축
∙수자원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제도적 역량 강화
  ­지역‧하위지역수준의 수자원공사 설립
  ­수자원 활용‧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관
심을 위한 실무진 교육






























경감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국가긴급 구호단체(National Emergency 
Relief Organization: NERO) 강화, 국가전
반의 조기경보체제, 응급 통신시스템 등
에 대한 재정지원: 대피계획 실행, 통신
기반 구축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책 실행
  ­해상재해에 노출된 도로구간 보완
  ­해상재해방지를 위한 방호물 투자
  ­상습침수지구의 공학적설계를 통한 배
수 및 홍수 조절























을 통한 다뉴브강 
및 흑해연안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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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계속)












the Red Sea 


















안 및 해양환경 개
선
∙해양회의 개최 및 항만상태 관리
  ­관련국가간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기
술‧상업‧제도‧법적 장애요소 제거
  ­관련국가간 추가적인 협약 권고
  ­운항위험 경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
한 자족적 재정매커니즘 구축 및 평가
∙新교통분리계획 수립, 기존계획의 확대
∙수로학적 서베이 및 운항조력을 위한 재
원확보
∙선박교통시스템 구축
∙해상 유류누출 방지 및 관리
∙통합연안관리 지원
  ­지역적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특별기
금 조성, 워크샵 개최
  ­정보(특히 GIS응용 관련)교환 확대
  ­ICZM 계획모형 실행에 조력 제공






주: * ( )밖의 숫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총비용, ( )안의 숫자는 세계은행 대출금액
자료: http://www.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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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대북투자 및 사업관련 자료
<부표-2> 북한지역 산업별 투자기회 (UNIDO)
구      분 사   업   명 대 상 지 역
수산업 얕은바다 개간
청수어(淸水魚) 양식
광업‧채굴업 석재 가공 웅상,두만강,청계(나진‧선봉FETZ)




야생 녹색야채 및 과일 가공공장
채소가공공장
온실재배야채 생산 및 가공
냉동 및 生수산물 가공공장
수산식품 가공공장





















실크 제작소(방적 및 직조)




구      분 사   업   명 대 상 지 역
가공‧제조업
의류‧피복류 나진 의류수출공장 나진
가죽의류 제조 선봉, 동명동 (나진‧선봉 FETZ)
니트웨어 제조 사리원
의류 제조 평양 (대동강구역)
신발류 가죽신발 제조
스포츠화 및 헝겊재질화 공장
팬티스타킹 및 양말 제조
목재‧펄프류 합판공장













선봉 화학일용품 공장 선봉





타이어 재생 및 수리 동명동 (나진‧선봉 FETZ)
에어포트(air pot) 생산
플라스틱 건축재 제조
나진 플라스틱 일용품 제조 나진









시멘트 제조 나진‧선봉FETZ 외부 150km지점
단열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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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계속)














나진 철재일용품 수출공장 나진
기억형상합금 제조
나진 철재가구 생산‧수출공장 나진
자기재(磁氣材) 공장
고순도 금속작업
알루미늄 가전제품 제조 나진‧선봉 FETZ
스테인레스 밸브 제조 신흥동 (나진‧선봉 FETZ)
































전자계산기 조립 나진‧선봉 FETZ
자동차‧선박 자동차 배터리 제조 평양










물류‧교통 철도 컨테이너 교통 나진‧선봉 FETZ, 두만강지역
보건‧위생 도시폐기물 처리 나진‧선봉 FETZ
자료: http://www.unido.org/ssites/inv/investopps/countries/dprk/naviga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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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나진‧선봉지역 주요투자기업현황 (1997년말 기준)
설립년도 투 자 회 사 명 투자국 투    자    자 투자업종 특기사항
합영기업: 설치허가 52개사중 29개사 확인
1995 선남합영회사 일본(총련) 미나미프로젝트(주) 수산물 가공
1995 라진축산합영총회사 일     본 동경 평화총회사 동물사육,수출
1995 비파합영택시회사 일     본 후쿠오카 라나이(주) 택시,재수출 
1995 라북합영회사 중     국 북방극동북지구전자기계청사 무역, 재수출
1995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홍     콩 페레그린투자(주) 은행업
개업(96.2.6)
모회사청산
1995 라훈목재품유한회사 중국(연변) 중국림업국제합작공사 훈춘공사 목재, 타일 생산‧수출
1995 라진-연길화학일용품회사 중국(연변) 길림성대외무역공사 연길공사 세탁비누생산
1996 수채봉어류수출합영회사 싱가포르 전목유한공사 수산물가공
1996 흥성운수유한회사 홍     콩 타이슨무역회사 택시, 등
1996 고려건재합영회사 중     국 고려건축개발회사 벽돌생산
1996 태흥수산물종합가공합영회사 일본(총련) 아이꼬(주) 수산물가공
1996 부광합영회사 일     본 다이이치개발회사 식당,상점 등
1996 라진훈춘상업합영회사 중국(연변) 훈춘신성무역회사 무역업 라훈상점경영
1996 팔경합영회사 중     국 북경순신무역회사 상점, 식당
1996 라선국제회사(라진1호호텔) 홍     콩 타이슨무역회사 호텔업




일본(총련) 만경봉종합개발(주) 호텔업 등
개업(97.8.7)
조총련합영1호
1996 해안상업봉사회사 중국(연변) 길림성훈춘금송무역공사 상점
1996 라진-대련어업합영회사 중     국 대련국제재신탁그룹 어류생산,수출
1996 라진연변유류종합봉사합영회사 중국(연변) 연변해방회사 유류판매,차수리
1996 라선상업센타개발관리회사 홍     콩 라선투자자문유한공사 유통(상업센타) 존영김(미교포)
1996 룡진회사 중국(연변) 훈춘합작구 룡성경제무역공사 식당, 재수출
1996 ING동북아시아은행 네덜란드 ING베어링 은행업
개업(96.12.5)
철수결정(99.4)




홍     콩 엠페레그룹 호텔업(카지노) 시공(97.2.1)
1997 라진장수식료품합영회사 중국(연변) 연변리화식료품유한회사 홍경천생산 생산(97.5)
라진보건합영회사 중국(연변) 연변국제무역청사유한책임회사 제약업,약국업
고려약합합영회사 중     국 흥대무역공사 고려약생산,판매
라연남새합영회사 중국(연변) 연변선흥경제무역유한회사 온실채소
합작기업: 설치허가 13개사중 6개사 확인 
1996 백선국제운수회사 중국(연변) 훈춘백산무역회사 트럭수송
1996 해금합작회사 일본(총련) 황해회사 수산물가공
1996 동북아체신회사 태국 록슬리퍼시픽사 국내,국제통신
1996 라해합작회사 일본 아이꼬(주) 수산물가공
1996 백금무역중계수송합작회사 일본 동광기업(주) 가공무역,재수출
1997 명광타이슨도로합작회사 홍콩 타이슨무역회사 도로건설, 수송
268
(<부표-3> 계속)
설립년도 투 자 회 사 명 투자국 투    자    자 투자업종 특기사항
외국인기업: 설치허가 21개사중 10개사 확인 
1995 동북아막걸리회사 홍콩 홍콩신동북아(주) 막걸리, 음료 단독기업1호
1995 조선라진용흥집단공사 중국(연변) 연변 용흥집단공사 오피스텔,택시
1995 연변항운라진회사 중국(연변) 현통그룹(연변항운공사) 컨테이너수송 
1996 평화무역회사 중국 북방극동북지구전자기계청사 무역업
1996 라선관광회사 중국 길림성 동해설비지원수출회사 관광업
1996 라진국제구락부 중국(연변) 연변고려축목발전유한공사 사우나,가라오케
1996 고려종무연합총회사 중국 흑룡강성무역회사 트럭수송
1996 라선합영회사 중국 릉라도봉사유한공사 수입 및 판매
1996 라진-연길상업회사 중국(연변) 길림성대외무역공사 연길아세아공사 수입 및 판매 연길상점
1996 라선광원회사 중국 길림성광원대외무역공사 연료판매,재수출
주: * 1994년 비료중계장 건설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 조총련의 조선산업은 투자기업 설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자료: 배종렬,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라진‧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을 중심으로”, 북한경제포럼 
1999.
<부표-4> 향후 추진가능한 장기경협사업 (지역별 가능사업 예시)
지    역 경        협        사        업
황 해 도 ∙고부가가치 농수산 가공단지개발
평    남 ∙첨단정보기술지대(IT­Belt) 개발




자    강
∙임업, 잠업,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농공단지 개발
∙수출경공업단지 개발 




함    남
∙내륙지역에 동계스포츠지대 개발 및 해안과 연계하는 종합 관광
벨트 구축
∙수산업전진기지 개발
강    원 ∙설악­금강산권 종합개발
자료: 이상준外, 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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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상황 경제공동체후 중점개발업종
도시인구








































































































































 수산가공 ∙동해안의 물류중심지
∙중‧일과의 교류중심지
개  성 개성 417 ∙인삼재배 중심지 식료 방직 ∙인삼집단 재배지
주: 핵심산업은 최우선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함
자료: 김명식, “남북협력시대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 월간 국토 200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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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기타 자료
<부표-6>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방안
분    야 사                    업
식량난 해결
∙농업용수개발사업: 양수장 설치, 지하수 개발
∙농업기계화 사업: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동력분무기, 트랙
터 도입
∙토지정리사업: 불도저 도입
∙수해방지대책사업: 홍수경보시설 도입 
∙종자개량사업
∙축산진흥: 사육기술개발, 사료공장건설
∙수산진흥: 어선도입 및 건조, 어선장비개량, 어선동력개량, 
수산물가공공장건설, 어업기본시설확충   
전력난 해결
∙다목적 댐 건설
∙화력 및 수력발전소 건설
∙송배전시설 확충 
기간산업정비
∙노후 설비교체 및 신규설비 도입
  ­철강금속(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청진제강소)
  ­비철금속(남포제련소) 




∙수송(도로, 항만, 철도)능력 확충
∙통신(유선, 무선, 변환기)시설 확충
∙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경공업육성 ∙부문별 설비도입: 섬유‧의류‧봉제, 신발, 가전
IT관련사업 육성
자료: 신지호, 2000,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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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7>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주요 공공차관사업 (1966∼1972)
부    문 사   업   명 계약년도 외        자
철    도
산업선 전철화 1962 구주혼성차관, 서독 63백만마르크 외 
산업선 전철화 2,3차 1974, 1975 구주혼성차관, 서독 20백만마르크 외 
수도권 전철화 1972 일본 OECF 27,210백만엔 
철도차관 5,6차 1975, 1978 IBRD 220백만달러
충북선 복선화 1976 일본 OECF 4,259백만엔
도    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1968, 1969 일본 OECF 2,481백만엔 
도로개량 및 도로건설 1974∼78 IBRD,ADB 366백만달러 사우디 123백만SR
통    신
통신시설 확장사업 1969, 1971 서독 KfW 59백만마르크
1,2차 M/W 시설 1976, 1978 미국 EXIM 30백만불
통신시설확장 1973∼76
서독 KfW 82백만마르크
캐나다 EDC 21백만 캐나다달러 
일본 OECF 12,698백만엔 
시외전화시설 확장 1967, 1968, 1970 대일청구권, 1,509백만엔
항    만
북평항개발 1976 일본 OECF 11,177백만엔
항만개발 1,2차 1973, 1977 IBRD 146백만달러
부산․묵호항개발 1976 SFD 사우디 123백만 SR
상하수도 서울시 상수도시설 확장 1972 ADB 9백만달러
전    력
서울화전(당인리)건설 1966 미국 AID 21백만달러
영남화전1호기(울산) 1967 미국 AID 16백만달러
송배전시설 확충사업 1967, 1970, 1971 AID, ADB 30백만달러KfW 30백만 마르크
월성1호기, 고리2호기, 
원자력5‧6호기 1976, 1977, 1978
미국 1,264백만 달러, 
캐나다 300백만 캐나다달러, 
영국 96백만 파운드 등
제    철
포항종합제철 1971, 1972 대일청구권 13,629백만엔
포항종합제철공장 3,4,5차 1973∼75 대일청구권 14,100백만엔, 일본 JEXIM
농업기반
금강‧평택지구개발 1969 IBRD 45백만달러  
영산강 개발사업 1972 IDA 50백만달러
2단계 영산강개발 1977 IBRD 95백만달러
농업 및 농업용수개발 1977, 1978 일본 OECF 32,600백만엔
낙동강연안개발 1차 1977 IBRD 44백만달러
새마을사업 1976, 1978 IBRD 157백만달러
옥서지구농업개발 1978 IBRD 36백만달러
수 자 원
안동댐건설 1971 ADB 17백만달러
소양강댐 건설 1967, 1968, 1970 대일청구권 7,795백만엔
대청 및 충주다목적댐 1974, 1978 일본 OECF 23,153백만엔
수계별 광역상수도 1977 ADB 28백만달러
기    타
경주개발 1974 IBRD 25백만달러
광주권개발 1975 IBRD 15백만달러
주택개발 1973∼77 AID 주택차관 90백만달러 
병원 및 의료시설 확충 1978 일본 OECF 6,833백만엔
자료: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외자도입 30년사, 1993, p.114.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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